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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서  론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ㅇ 녹색전환 촉진과 관련된 국내외 동향

      - 국제사회 주요국가들의 탄소중립 선언 및 이를 위한 정책/제도가 마련되고 있

는 추세이며, 국내외에서 수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장기저탄소

발전전략(LEDS)이 나오고 있음

      -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한국판 뉴딜정책을 통하여 저탄소 경제로의 변화를 지향

하였고, 현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녹색성장, 탄소중립, 국제협력 관련 키

워드들을 포함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었음

      - 기후대응기술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정부간 녹색전환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책-기술-사업-재정을 연계한 통합적 접근법 기반의 기후

변화 대응 지원이 요구되는 실정임

      - 한편 녹색전환과 더불어 디지털전환을 포함한 트윈 트랜지션에 대한 개념이 

대두되고 있으며, 위의 국정과제에서도 이를 포함한 국정과제들이 다수 포함

되어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진 또한 필요해지고 있음

    ㅇ 한-아세안 협력 확대 필요성

      - 한편 아세안 지역은 우리나라 핵심 외교 협력 대상이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

을 위하여 과학기술혁신 등 협력을 추진해왔음

      - 글로벌 녹색전환을 위해 아세안 국가들의 현지 수요를 반영한 안건 발굴과 기

후기술 협력 추진 전략 연구 흐름과 더불어 코로나19이후 선진국과 협력국 간

의 녹색 회복 노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적 효과성 확대 분위

기가 확대 중

      -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협력국들과의 기후변화 협정 및 동반자관계 이행계획 

서명 등에 따라 녹색·기후기술 협력부문에서의 후속조치가 요구되고 있음

    ㅇ 공편익 개념 활용을 통한 녹색·기후기술협력 확대 시도

      -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세부정책 및 사업개발 시 이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파

악하거나 정량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도 이전부터 기후변화 정책 및 대응

으로 인한 영향들에 대하여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기

후변화 대응이 주류화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미치는 이러한 공편익들에 대하여 

정의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선제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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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문헌에서 공편익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

응의 공편익에 대한 정의가 여전히 불확실하고, 특히 녹색·기후기술협력과 

관련되어서는 파악하기가 더 어려운 실정

  □ 제2절 연구목표 및 방법

    ㅇ 네트워크 구축

      - 다자(아세안), 양자(국가간), 기타 기관간 협력을 구별하여 그 과정 및 내용들

을 소개

    ㅇ 아젠다 도출/협의 및 공편익 평가방안 연구

      - VIP국가(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대한 NDC 및 LEDS를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협력을 논의하고, 한-인니 넷제로 포럼으로 다양한 부처 이해관계자

들을 모아 상세 협력논의를 진행

      -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프로그램 개발 논의

      - 한-아세안 과기공동위에서의 아젠다 상정

      - 녹색기술센터(GTC)-독일 개발협력공사(GIZ), 적정기술학회(ASAT) 간 녹색·디

지털 전환 협력 아젠다 논의

      - 한-아세안 과기공동위 안건 후속조치로, 공학한림원과 세부 협력전략 수립

      - 녹색·기후기술협력에서의 공편익을 정의하였고,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지

표와 평가방안을 제시

      -  아젠다 도출 및 협의 내용으로부터 이행방안 구체화, 공편익 평가방안 연구 

내용으로부터 협력사업에의 사례적용

    ㅇ 협력사업 개발: 과기정통부 주요사업, AKCF 폐기물부문 사업, ADB 녹색·기후 

관련 교육 TA, GTC-GIZ 사전사업

Ⅱ. 한-아세안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제1절 한-아세안 녹색전환 촉진 지원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

    ㅇ 아세안협력국(ASEAN) 기후변화 대응 중점국가 대상 녹색기후기술협력 관련 저

탄소 순환경제, 자원순환에너지화, 탄소중립, 넷제로, 녹색에너지전환에 대한 국

별 파트너십 기반의 기후기술협력 양자 네트워크 구축 추진

      - 인도네시아 국가연국혁신청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추진

      - 싱가포르 국가환경청 및 난양공대와의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

      - 필리핀 환경부 및 GGGI 필리핀 사무소와의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

      - 베트남 천연자원에너지부 및 베트남 환경청과의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

      - 캄보디아 환경부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실행 전략 논의

     - 태국 소재 AIT와의 AKCF 실행에 대한 협력기반 파트너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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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절 한-아세안 다자협력 네트워크 구축

   ㅇ 아세안협력국(ASEAN) 녹색에너지전환에 대한 다자협력 측면의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과기정통부-아세안협력국 다자협력 대화채널에 해당하는 한-아세

안과기공동위 협력 및 아세안 주재 과기정통부 주재관 협력 추진

     - 한아세안과기공동위 녹색전환 공동대응·기술협력 협력안건 상정, 발표 및 동의 수령

     - 아세안 소재 과기정통부 주재관 회의 협력을 통한 한아세안과기공동위 안건 공유

   ㅇ 아세안협력국(ASEAN) 환경지속가능도시위원회(AWGESC) 전문가그룹 활동을 통한 

한-아세안 저탄소 통합폐기물관리 및 순환경제 기반 자원순환사회구축 네트워크

     - 아세안사무국-AKPMT협력 아세안환경지속가능도시위원회 전문가그룹 참석

     - 아세안 저탄소 통합폑미물 관리개선 정책-기술-사업-역량강화-플랫폼구축 논의

  □ 제3절 한-독 녹색·디지털 전환 협력 네트워크 구축

    ㅇ 네트워킹 및 협력방안 논의

      - 2021년 12월 개최된 과학기술 ODA 국제컨퍼런스에서 GIZ측 인사초청을 계기

로 협력을 논의

      - 2GIZ 측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8가지 주제 후보를 제안하였고, 컨셉페

이퍼를 우선 준비해서 GIZ 및 국내 기타 재원과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 3자 공동세미나를 통하여 참여자들의 주요 관심사 및 배경을 공유하고, 협력 

아이템에 대하여 논의

      - GTC-GIZ-ASAT 간 MOU 체결 논의 및 내용 조율

    ㅇ GTC-GIZ-ASAT 간 MOU 주요내용

      - 녹색·디지털 미래를 위한 디지털 기술 및 역량강화, 트윈 트랜지션을 위한 기

술적 지원, 디지털 발전을 위한 학술적 교류, 지역적 협력

Ⅲ. 한-아세안 협력아젠다 발굴

  □ 제1절 한-인도네시아 온실가스감축 및 저탄소 추진전략 비교·분석

    ㅇ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NDC를 통해 `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함

      - 한국의 NDC에 따르면, `3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436.6백만톤(CO2eq)이

며, 이는 `18년 배출량 대비 약 40% 감축한 수치

      - 인도네시아의 NDC는 무조건부와 조건부로 구분하여 감축목표를 제시하였으

며, `30년 BAU 대비 각각 29% 및 41%로 설정함

    ㅇ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중장기 추진 전략을 제시함 

      - 한국의 중장기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2050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2050 탄소

중립 3+1전략」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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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적응과 완화 측면으로 구분하여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루고자 함

  □ 제2절 한-베트남 온실가스감축 및 저탄소 추진전략 비교·분석

    ㅇ 한국과 베트남은 NDC를 통해 `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한국의 NDC에 따르면, `3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436.6백만톤(CO2eq)이

며, 이는 `18년 배출량 대비 약 40% 감축한 수치

      - 베트남의 NDC는 무조건부와 조건부로 구분하여 감축목표를 제시하였으며, `30

년 BAU 대비 각각 9% 및 27%로 설정함

      - 특히 베트남의 경우 에너지, 농업 LULUCF, 폐기물, 산업공정을 중심으로 부문

을 구분하여 온실가스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의 감축량 

기여가 60% 이상임

    ㅇ 한국과 베트남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중장기 추진 전략을 제시함 

      - 베트남은 중장기 2050 저탄소 추진 전략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Net-Zero 

배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회이며, 국가 개발에 

있어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자 함

      - 또한 부문별 적응 및 감축 추진전략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음

    ㅇ 비교분석 요약: 에너지 부문에 대한 협력 중심, 폐기물, 산림 및 토지 관련 부

문 협력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보임

  □ 제3절 한-필리핀 온실가스감축 및 저탄소 추진전략 비교·분석

    ㅇ 한국과 필리핀은 NDC를 통해 `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한국의 NDC에 따르면, `3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436.6백만톤(CO2eq)이

며, 이는 `18년 배출량 대비 약 40% 감축한 수치

      - 필리핀은 최초 NDC(2015년) 이후, 업데이트 NDC(2021년)에서 목표를 강화하였

으나 부문별 감축목표는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최초(2015) 

BAU(3,340.3 Mt) 대비 △70% 조건부 감축목표를 표명하였으며, 이를 업데이트

하면서 BAU(3,340.3 Mt) 대비 무조건부 △2.71% 감축 및 조건부 △72.29% 감

축으로 총 △75% 감축 표명

      - 특히 필리핀의 경우 에너지, 운송, 폐기물 임업 및 산업으로 주요 부문을 구분

하여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ㅇ 한국과 필리핀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중장기 추진 전략을 제시함 

      - 한국의 중장기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2050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2050 탄소중

립 3+1전략」을 추진하며, 부문별로 추진 방안들을 제시



- v -

      - 필리핀의 에너지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NCCAP에서 크게 4가지로 

제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전국적인 에너지 효율화 및 절약 프로그램 추

진 및 시행,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개발 강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운송 

촉진 및 채택, 에너지 시스템과 인프라를 통한 기후 방지/복구 및 개선

    ㅇ 비교분석 요약: 필리핀은 한국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량적이고 세부

적인 계획 수립이 부족하므로, 협력 시도 시 세부 목표 수립과 실행을 위한 실

행전략부터 논의되어야 함

  □ 제4절 한-아세안의 스마트시티

    ㅇ 아세안의 급격한 도시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가 예측되며, 도

시문제·환경오염 등의 해결책으로 스마트시티 개발 제시

      -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을 위한 에너지 관리 및 탄소감축 솔루션이 요구됨

      - 도시화 지원과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해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

N)」협업 플랫폼이 출범

      - 국가별 도시화 비율과 디지털 역량이 매우 상이하며,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협력방안 차별화 전략이 필요함 

    ㅇ 전 세계 에너지 관련 탄소 배출량의 약 28%가 빌딩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30년까지 빌딩의 직접 배출은 50%, 간접 배출은 60%까지 감축이 요구됨

      - 아세안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약 23%는 빌딩 부문에서 발생되며, 건물 에너

지의 효율적 사용과 관리 기술이 필요한 상황임

    ㅇ 아세안의 에너지 사용 증가와 탄소 배출 감축 목표 달성 사이의 딜레마를 해소

하기 위해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 관련 협력 전략이 필요함

      - 아세안 국가들은 스마트 기술 관련 인력과 기술 부족 문제에 직면해있으며,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과 협력 사업 발굴이 필요한 상황임

      - 아세안 국가별 특성에 따른 기술협력 차별화 전략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효과

적인 스마트시티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한국의 고도화된 스마트 기술 협력과 기술이전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의 기술 

수요-공급 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며, 인적역량 강화를 동반한 

스마트시티 개발 추진 전략이 요구됨

      - 국가 간 파트너십 구축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등의 솔루션 분야 사업 협력 

확대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협력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함

  □ 제5절 한-아세안 공학한림원 협력 아젠다 후속 논의

    ㅇ 한-아세안 공학한림원 상세협력수요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배경 및 설명

      - 작년 “글로벌 녹색·기후기술 R3D 임팩트 플랫폼 개발” 연구과제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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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기후기술 및 산업협력 수요조사”를 통하여 기수렵력사업 발글을 

목표로 아세안공학한림원과 1차 설문조사를 수행

      - 구체적인 협력사업에 대한 2차 수요조사를 통하여 실질적 협력사업 추진을 도

모하고자 하였음

      - 녹색기술센터와 한-아세안 공학한림원과 협력하여 진행하는데, 한-아세안 협

력에 관심이 있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자발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위함에 목적이 있음

      - 주요 질문항목은 다음과 같았음: 이름, 소속 및 직위, 기후기술과 관련된 경력, 

관심있는 사업유형 및 관심사에 대한 상세 내용, 경험있는 사업유형, 고려하고 

있는 협력 컨소시엄 및 상세 역할

    ㅇ 주요 결과 및 시사점: 에너지부문 기술개발 중심 협력과 역량강화 중심 네트워

킹 협력 가능성 제시

      -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답변자의 8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주로 대학에서 순

수 연구개발에 관심있는 경우가 많았음

      - 연구개발 외에도 기술협력 및 역량강화에 관심있는 경우도 많았는데, 경험와 

관심 사업유형이 비슷한 경우가 가장 많고, 관심사를 확장하고자 하는 수요 

또한 상당히 많이 존재하였음

      -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1) 일반-모듈/소재-저장/시설-재활용과 같은 기술적 전주

기를 아우르는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그룹 구성 및 소통을 지원, 역량강화에 

대한 관심 및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많으므로, 한-아세안 공학한림원 차원의 

에너지분야 공동세미나 개최 및 네트워킹 지원을 제안하였음

  □ 제6절 GTC-GIZ 간 트윈 트랜지션 관련 아젠다 논의

    ㅇ 2022 ICEAS GTC-GIZ 기획세션운영을 통한 MOU 이행

      - GTC-GIZ-ASAT MOU를 기반으로, 우선적으로 학술적 교류의 기획·이행을 진행

      - 한-독 녹색 및 디지털 전환분야 개발협력 관련 경험공유 및 향후 협력방안 논의

    ㅇ Hack for Earth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MOU 이행

      - 온라인 교육 및 역량강화 관련 협력의 시범사례로 GIZ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

고 있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해커톤에 파트너로서 참여

      - 본 해커톤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한-독 트윈 트랜지션과 관련된 향후 협력

방안을 확장할 예정

      - 우리나라와 독일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커톤 및 경진대회를 통합 

가능성 파악: 양국의 우수한 트윈 트랜지션 관련 팀들을 초청하여 우수한 아

이디어 및 기술들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행자들을 사전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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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녹색‧기후기술 협력사업에서의 공편익

  □ 제1절 공편익의 개념 및 특징

    ㅇ 용어 및 정의 

      - 공편익(Co-benefit)이란 용어는 2001년 IPCC 3차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됨

      - 공편익 개념은 하나의 정책으로 두 개 그 이상의 목표를 취하는 윈-윈 전략이

라고 정의하지만, 광범위하게 활용처에 따라 다르게 해석됨

      - 공편익의 범위는 활용하는 의도성, 범위,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긍정적인 영향의 편익만 공편익에 포함하였으나, 최근에는 공동 영향 

(Co-impact)이라는 표현과 함께 부정적인 영향도 포함하기 시작

    ㅇ 공편익의 유형별 주요항목 및 세부지표 

      - 공편익의 주요항목은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보통 기후변화 완화/적응/둘 모두에 

해당하는 그룹으로 많이 분류됨

      - 기후변화 완화 행동을 에너지, 수송, 건물, 산업, 폐기물, 토지 이용 등 각 부

문으로 나누고 부문별 공편익은 상황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도, 부정

적인 영향이 될 수도 있음

      - 공편익은 정책적 목적에 따른 연구가 많지만 정량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ㅇ 공편익 항목 및 지표 개선 방안

      - 기후변화 대응이 주류화된 국제사회의 분위기에 맞게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관심

      - 경제성 분석 등 리스크가 큰 녹색･기후기술 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

가 어려운 현실

      - 녹색･기후기술 협력사업의 숨겨진 가치인 공편익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활용방

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항목 및 지표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

  □ 제2절 녹색‧기후기술 협력사업에서의 공편익 활용

    ㅇ 폐기물 기술 분야 공편익 사례연구 

      - 한-아세안 협력국 대상 AKCF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폐기물 기술을 우선적으

로 선정함

      - 폐기물의 경우 주로 대기 오염, 온실가스 배출 정도, 폐수 발생량 등을 물리적 

지표로 계산함

      - 폐기물 관련 공편익 중 경제적 공편익의 경우, 매립 비용, 매립 수명관련 공편

익이 있고, 사회적 공편익의 경우, 질병 감소, 더 나은 환경 인식 등이 있으며, 

환경적 공편익은 오염 감소,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이 있음  

    ㅇ 폐기물 기술 분야 공편익 활용방안

      - 녹색‧기후기술 협력사업에서 공편익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국제사회에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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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환경 및 기후와 관련한 여러 개념, 지표, 목표 등을 고려함

      - 폐기물 기술 분야 공편익의 주요항목과 국제사회 평가지표와의 연계성 분석

      - 아세안 협력국의 수요 우선순위(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 따라 발생하

는 긍정적, 부정적 공편익을 제공하고 완화 조치 방안과 함께 관련 사업/제도/

기술 등을 제시 가능

      - 각각의 연관성과 그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사회/경제/환경적 편익은 무엇인지 

고려한다면 사업기획 단계부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한 단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Ⅴ.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녹색·기후기술 협력사업 개발

  □ 제1절 AKCF

   ㅇ AKCF 과제 아세안사무국 및 아세안협력국 검토와 승인 프로세스 완료

      - 아세안사무국(환경과 및 사업지원협력과) 검토 및 승인(1분기)

      - 아세안사무국 사업심의위원회 검토 및 승인(2분기)

      - 아세안협력국 분과위원회(환경지속가능도시위원회) 검토 및 승인(3분기)

      - 아세안협력국 상주대표부(주인니 아세안협력국 장차관) 검토 및 승인(4분기)     

   ㅇ 아세안대표부 및 AKPMT 협력을 통한 AKCF 실행기관 사업 추진전략 협의

      - GGGI, 환경공단, NTU 협력 실행기관(GTC포함 4개기관) 정책-기술 진단, 사업

기획과 FS마련,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기획, 플랫폼 구축과 운

영에 대한 세부 추진전략 논의

   ㅇ AKCF 활용 100억(3년 과제) 아세안 10개 협력국 대상 저탄소 통합폐기물관리 개

선을 위한 정책-기술진단, 사업기획, 역량강화, 플랫폼 구축으로 실행

      - 제안기관(GTC), 실행기관(GTC, GGGI, NTU, K-eco) 및 과기정통부, 외교부, 아세안

대표부, 아세안사무국, AKPMT, ASEAN NDE 및 산학연관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협력국 순환경제 자원순환사회구축 지원으로 연계

  □ 제2절 과기정통부 주요사업

   ㅇ 아세안협력국 탄소중립, 넷제로,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중심 한-아세안 녹색전환 

촉진 지원을 위한 협력거버넌스 구축와 운영에 대한 부처 주요사업 기획

      - 한아세안 녹색전환 공동대응 수요발굴 체계화

      - 한아세안 녹색전환 공동대응 협력거버넌스 구축

      - 한아세안 녹색전환 지원 사업기획 및 국가역량강화 지원

      - 한아세안 녹색전환 지역개발협력 안건발굴과 사업기획·발굴

   ㅇ 과기정통부 중심 한-아세안 녹색전환 협력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출연금 기반 주요

사업 연구 기획보고서 작성으로 부처 중장기 정부예산요구서 제출과 승인

      - 차년도 시작 중장기 기관 출연금 주요사업으로 한-아세안 녹색전환 및 넷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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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술협력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구축과 운영을 논의

      - 차년도 한-아세안 탄소중립 협력안건에 대한 기관 주요과제로 편입하여 추진

  □ 제3절 ADB TA 사업 기획

    ㅇ 진행 배경: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녹색전환 및 탄소중립 달성 도모

      - 아세안의 개발회원국들은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국

제사회의 수요(기후변화대응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대안들을 모색 필요

      - 아세안의 개발회원국들은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이루고 그리고 이들 

국가들에게 있어 탄소 중립은 상당히 어려운데,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산업 및 

발전소 등 국내 경제 구조의 한계로 인하여 그 변화가 어렵다고 볼 수 있음

      - 아세안의 개발회원국들은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이루고 기존의 분

야와 새로운 분야 간 연계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탄소중립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매우 필요

    ㅇ 주요 사업내용

      - 녹색 에너지 전환 및 과학기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 가온실가

스 인벤토리와 관련된 IPCC 가이드라인 및 QA/QC에 대한 이해, AI 기반 GIS 

활용성, 관련 정책 및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성,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적응정책

에 대한 전문성, 비용효과성 및 포트폴리오 수립에 대한 전문성 등을 갖춘 인

재 양성

      - 학부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 교수진 및 전문가 역량강화: 두 가지의 워크샵이 

계획되어 있는데, 하나는 조사분석결과 및 커리큘럼 개발안을 공유하기 위함이

고,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 최대 5명의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하여 1-2주간 진행

      -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이행 및 평가: 첫 번째 활동을 통하여 커리큘럼

개발이 완료되면, 컬설턴트 팀은 E-러닝 프레임워크 및 이를 위한 교재 개발

을 진행, 그리고 교사 및 멘토들을 지원하여 적절한 도구 및 절차들을 준비하

고 평가

      - 응답 및 우수실행에 대한 지적 생산물 준비: 한국 컨설턴트 팀은 기후변화 대

응 및 녹색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교육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다른 교육기관을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최종보고서를 준비하고, 참여한 대학 및 교육 제공자

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도 진행

      -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에서의 기후변화대응, 녹색에너지 전환, 녹색 과학기술에 

관한 학-산-관 협력 고등교육을 위한 마스터플랜 개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학-산-관 협력 컨셉을 바탕으로, 고등교육 마스터플랜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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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절 GTC-GIZ 초기사업 개발

    ㅇ GIZ 기금 확보를 위한 협의 진행

      - 아세안 국가에서의 빠른 도시화는 보다 나은 삶의 질에 기여하나 환경·도시문제와

도 연관되어 있으므로, 도시화를 녹색 및 디지털화에 통합시킬 필요성이 있음

      - GIZ에서 3자 MOU 외에도  계획하고 있는 아젠다인 Global Alliance for Digital 

Academies (GADA)의 일환으로 기금 협약(Grant Agreement) 및 5만유로에 대

한 사전사업을 제공

      - 아세안 지역에서 녹색 기후기술 정책과 관련된 디지털화된 의사결정도구를 정

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사업을 기획하는 

과제를 제안

    ㅇ 본 사전사업은 아세안지역 녹색 및 디지털 전환 촉진이라는 공통의 목적에 기

여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

      - 첫 번째는 아세안 지역에서의 협력수요 현황 분석, 두 번째는 협력을 위한 네

트워크 구축인데, 활동에서는 지역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계획, 마지막 활

동은 후속 실행사업 프로포절 초안을 개발하는 것임

      - 세 가지 활동들에 대한 추진전략을 상세화하면, 첫 번째로 의사결정지원을 위

한 도구 개발계획 실현가능성 확인을 위하여 사례연구를 추진, 두 번째로 한

국과 독일의 관심 및 비교우위 기술을 후속사업에 반영하는 것, 세 번째로는 

적정기술학회 등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활동임

Ⅵ. 결  론

    ㅇ 네트워크 구축-아젠다 발굴/사업기획 동시 수행·병행은 상당히 효과적

      -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구축을 선행하면서 아젠다 도출 및 사업 기획을 곧바

로 병행

      - 네트워크 구축은 아젠다 도출 및 사업 기획에 있어 협력 파트너의 피드백을 

활성화시켰고, 반대로 아젠다 도출 및 사업 기획이 고도화될수록 협력 파트너

의 네트워크 체결 및 확대 요청이 나타남

      - 이러한 요소들을 되도록 동시에 병행하는 연구 방법론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

    ㅇ 향후 연구에서는 구축된 네트워크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대형 프로그램을 

기획 및 이행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함

      - 범부처 차원의 한·아세안 대상 범부처 협력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

      - 국내외 정부기관 외 기타 기구들과 구축한 네트워크는, 이러한 기관들이 위의 

협력 프로그램 기획 시 이행파트너로 참여할 가능성을 제고

    ㅇ 개발된 구체적 사업 및 방법론 등을 기반으로 하는 확장연구 가능성

      - AKCF 폐기물부문 사업을 이행하면서 다른 부문에 대한 추가 협력요청이 발생



할 수 있고, GTC-GIZ 사전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재원 및 기술부문에 대

한 수요를 파악하여 추가 협력사업이 발굴될 수 있음

      - 한-인니 넷제로 포럼과 같은 양자 형태의 포럼을 각국 정부들과 진행하면서 

네트워크 기반의 아젠다 발굴 및 프로젝트·프로그램 기획

      - 정립된 공편익 평가방안에 대한 전략을 고도화하여 이와 같은 사업들이 개발

됨에 따라 협력국들의 이익을 정량화함으로써 보다 녹색·기후기술협력에 대

한 공감대와 관심을 유도하며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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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본 연구는 녹색성장, 탄소중립, 국제협력 등 국내외 관련 정책 및 전략들을 배경으로, 한-아

세안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협력수요/아젠다 발굴 및 분석을 고도화하여 이러한 분야에서의 국

제협력을 촉진하고 목표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수행되었다. 

  EU 등 국제사회의 주요국가들의 탄소중립 선언 및 이를 위한 정책/제도 마련의 흐름에 발맞

춰, 우리나라 또한 수정된 국가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1) 및 장기저

탄소발전전략(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LEDS)을 제시

하였다(대한민국 정부, 2020). 여기에는 우리나라 내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가능발전뿐만 

아니라, 특히 국제협력 및 국외감축실적(International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ITMO)

을 통한 기여 또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녹색전환, 기후변화대응, 지속가능한 성장 등 국제사

회의 목표는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국제적 정책 및 협력까지 종합한 접근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직전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통하여 탄소의존형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변모시키고자 하였다. 그 중 그린뉴딜에서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저탄소·분산

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분야를, 디지털뉴딜에서는 D.N.A 생태계강화, 교

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를 주요 분야로 분류하였다. 특히 그

린 및 디지털 뉴딜분야에서 10대 대표과제를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

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으로 선정하기도 하였다.2) 특히 3개는 디지털 뉴딜, 다음 4개는 디지

털·그린 융복합, 마지막 3개는 그린 뉴딜에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녹색성장, 탄소중립, 국제협력이라는 키워드들을 포함한 내용들

이 명시되어있다(인수위, 2022).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정목표들은 다음과 같다. 6대 

국정목표 중 국정목표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

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세부목표(국민께 드리는 약속)가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국정

과제들은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이 포함된

다. 특히 이 중 첫 번째 국정과제는 녹색·기후기술 확보 및 이에 기반한 실질적 이행의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국제협력과 관련해서는, 국정목표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라는 세부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가 특히 연관성이 높다. 종합적으로, 녹색성장 및 탄소중립과 관련되어서 국내

외적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보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1) https://mofa.go.kr/www/brd/m_4080/down.do?brd_id=235&seq=370841&data_tp=A&file_seq=2

2) https://www.korea.kr/archive/speechView.do?newsId=132032323&srchKeyword=, 2022.10.21.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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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협력수요･아젠다 발굴 및 분석 고도화 방안 연구

  그리고 녹색전환과 더불어 디지털전환을 포함한 트윈 트랜지션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또한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다(인수위, 2022). 국정목표4 “자율과 창의로 만드

는 담대한 미래”의 다른 세부목표인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에서

는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

털 혁신 가속화”, 국정목표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의 세부목표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에서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

부 구현“, 국정목표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의 세부목표 “디지털 변환기

의 혁신금융혁신”과 “디지털 자산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

된 모든 국정목표들을 종합하면, 우리나라에서도 트윈 트랜지션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통한 위

상 제고를 청사진으로 그릴 수 있다.

  특히 아세안 지역은 우리나라 외교에 있어 핵심 협력대상이다. 2015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국

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의 수립 및 개정을 바탕으로 한 국

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과 아세안은 과학기술혁신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탄

소중립기본법」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

는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한국은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로서 

정부는 탄소중립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국가의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한-아세안 녹색전환 공동대응을 위한 이행활동의 필

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녹색과학기후기술 중심의 협력의 중

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글로벌 녹색전환을 위해 아세안 국가들의 현지 수요를 

반영한 안건 발굴과 기후기술 협력 추진 전략 연구 흐름과 더불어 코로나19이후 선진국과 협

력국 간의 녹색 회복 노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적 효과성 확대 분위기가 강조

되고 있다. 이를 위해 EU와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탄소중립과 경제개혁을 위한 ODA 사

업을 확대시키고 있다. 한국 역시 대내적으로 탄소중립과 온실가스감축을 목표로 기후변화 대

응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아세안 협력국의 녹색기술·친환경기술 확보를 위한 

민관협력을 강조하는 협력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연구기반을 육성 및 발전시키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촉진법(이하 기후대응기술법)이 제정(`21.4) 및 시

행(`21.10)됨에 따라 G2G 기반의 녹색전환 공동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기반을 조성하기 위

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기후대응기술법 기본계획을 이행하고 아세안의 기후위기 대응 능력

과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한-아세안 녹색전환 공동대응 실행 계획을 위한 지원 활동

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아세안 녹색전환 공동대응 확산이 촉진되고 있으며, 특히 

기후대응기술법 15조에 따라 녹색기술센터는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을 위한 전담기관 중 정책지원전담기관으로 지정(`21.12)되어 지속가능 기후기술 국제협력을 위

한 업무를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녹색전환 공동대응과 탄소 중립 정책 및 기

술지원을 위한 정책-기술-사업-재정을 연계한 통합적 접근법 기반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이 요

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아세안 협력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전환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구

축하고 운영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아세안 협력국과의 기후변화 협정, 

특히 한-베트남 기후변화 협정(`21.5)과 한-인도네시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 이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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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서명이 이루어짐에 따라 녹색과학기술 협력 부문에서의 녹색전환 후속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아세안 협력국들의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한-아세안 녹색전한 촉진을 위한 과학

기술혁신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린뉴딜 ODA 거버넌스 확충 등을 위한 지원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한-아세안의 NDC, LEDS 등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장기목표 달성을 위

해 국가예산 정책 및 저탄소 관련 기술 R&D 혁신 정책뿐 아니라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 기술 및 재원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앞서 언급하였던 다양한 정책목표 및 동향들은 녹색전환·기후변화대응에 있어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데,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세부정책 및 사업개발 시 이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파악하거나 정량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전에 기후변화 정책입안

자들은 탄소세에 대한 ‘후회 없는(no-regrets policy)3)’정책과 ‘이중 배당(double dividends

)4)’이라는 주장을 이용하여 더 엄격한 온실가스 통제를 옹호하였다. 1990년대 초에 대중화되

기 시작한 ‘이중배당가설’은 탄소 집약적 활동에 대한 과세가 기후 관련 편익을 모두 가져

오고 소득세를 대체하는 수익 창출을 통해 노동 시장의 왜곡을 줄인다고 가정한다. ‘후회 없

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정책은 간접적 편익이 이행 비용을 초과하여 순 마이너스 비용이 있

는 배출감소 정책이다. ‘후회 없음’은 기후변화 과학에 내재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

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책입안자들이 주로 사용했던 개념이다. 공편익은 이 두 개념과 비교하여 

비 기계적이며 넓은 범위의 정책목표와 효과 크기를 포함한다(IPCC, 2007; Mayrhofer and 

Gupta, 2016). 그리고 2000년대부터는 이를 보다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공편익이라는 개

념이 등장하였다. 실제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에서도 이전부터 기후변화 정책 및 대응으로 인한 영향들에 대하여 인식하고 평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IPCC, 2007, 2014), 기후변화 대응이 주류화됨에 따라 사회적

으로 미치는 이러한 공편익들에 대하여 정의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선제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아가, 기술적 해법을 통하여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녹색·기후기술기

반 협력사업들이 꾸준하게 개발 및 이행됨에 따라, 공편익 개념을 재정립하고 활용방안을 제시

할 수 있는 연구는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문헌에서 공편익에 대하여 언급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의 공편익에 대한 정의가 여전히 불확실하고, 특히 녹

색·기후기술협력과 관련되어서는 파악하기가 더 어려운 실정이다.

제 2 절 연구목표 및 방법

  앞선 연구 배경 및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본 연구는 두 가지 주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그림 

1-1). 우선 네트워크 구축과 아젠다 도출 및 협의를 통하여 양·다자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

축하였다. 그리고 공편익 평가 연구를 통하여 녹색·기후기술협력을 통한 영향을 평가하는 전략

3)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초래하지 않는 대책

4) 이중배당(dividends)가설이란 세수 중립적인 환경세 정책이 발생시킬 수 있는 두 가지 효과를 일컬어 붙여진 이름으로 환경

세 정책이 환경질의 개선이라는 정책의 첫 번째 목표(the first dividend) 외에 전반적 조세체계의 효율성 제고(the second 

dividend)까지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가설의 핵심이다(김상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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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구하였다. 종합적으로 협력이 이행될 수 있는 협력사업을 개발하였다. 보다 상세하게 제시

하자면, 우선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는 다자(아세안), 양자(국가간), 기타 기관간 협력을 구별

하여 그 과정 및 내용들을 소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아젠다 도출 및 협의가 진행되었는데, VIP

국가(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대한 NDC 및 LEDS를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협력을 논의

하고, 한-인니 넷제로 포럼으로 다양한 부처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상세 협력논의를 진행하였고,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프로그램 개발 논의, 한-아세안 과기공동위에서의 아젠다 상정, 녹색기술

센터(GTC)-독일 개발협력공사(GIZ), 적정기술학회(ASAT) 간 녹색·디지털 전환 협력 아젠다 논의 

등이 그 예시이다. 그리고 공편익 평가방안 연구와 관련해서는 녹색·기후기술협력에서의 공편

익을 정의하였고,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지표와 평가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아젠다 

도출 및 협의 내용으로부터 이행방안 구체화, 공편익 평가방안 연구 내용으로부터 협력사업에의 

사례적용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개발된 협력사업 내용들을 기재하였다. 특히 과기정통부 주요사

업, AKCF 폐기물부문 사업, ADB 녹색·기후 관련 교육 TA, GTC-GIZ 사전사업 내용들이 이에 포

함되었다. 이러한 주요 연구내용 및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안건상정/공유/채택, 사업개발, MOU 

및 기타 학술 연구실적 등의 성과가 도출되었다.

[그림 1-1] 연구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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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한-아세안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제 1 절  한-아세안 국가들과의 양자협력 네트워크

  1. 한-태국 녹색전환 촉진 지원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

  녹색기술센터는 한-아세안 협력국을 대상으로 녹색전환 촉진 지원을 위한 세부기술 부문별 

한-아세안 넷제로 공동대응 온실가스감축 NDC 정책목표 및 저탄소 국가추진 실행전략을 논의

하였다. 특히 한-태국 양자 NDC 및 저탄소추진전략 비교분석을 통한 안건 도출 방식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태국 소재 AIT대학5)과 협의하였으며 동시에 한-태국 도시고형폐기물 사업 실행

에 대한 정책-기술진단, 대형 사업발굴, 태국 산학연관민 정책전문가 역량강화 등에 대한 양자 

협력을 추진하였다. 태국 소재 과기정통부 파견 주재관 협력을 통한 아세안 협력국 녹색과학기

술 부문 산학연관민 협력아젠다를 논의하기도 하였다. 태국의 경우 아세안의 중심국으로 방콕

소재 아시아기술대학교(AIT) 부총장단 및 기후환경공학부 차원에서 도시고형폐기물 정책역량강

화 및 녹색에너지전환 고급인력양성을 통한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림 2-1] 한-태국 녹색전환 촉진 지원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

5) https://ait.ac.th/



- 6 -

한-아세안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협력수요･아젠다 발굴 및 분석 고도화 방안 연구

  2. 한-베트남 녹색전환 촉진 지원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

  녹색기술센터는 한-아세안 협력국을 대상으로 녹색전환 촉진 지원을 위한 세부기술 부문별 

한-아세안 넷제로 공동대응 온실가스감축 NDC 정책목표 및 저탄소 국가추진 실행전략을 논의

하였다. 특히 한-베트남 양자 NDC 및 저탄소추진전략 비교분석을 통한 안건 도출 방식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베트남 소재 GGGI 베트남 사무소와 협의하였으며 동시에 한-베트남 도시고형

폐기물 사업 실행에 대한 정책-기술진단, 대형 사업발굴, 베트남 산학연관민 정책전문가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양자 협력을 추진하였다.

[그림 2-2] MONRE, VEA, VUREIA 등 베트남 도시고형폐기물 유관부처-공공기관 협력 네트워크 

  아세안협력기금 활용 AKCF 사업 공유를 통한 주베트남 도시고형폐기물 사업 이해관계자 네트

워크, 안건 공유 및 사업 실행 기반 조성을 실행하였다. 이를테면,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베트

남 환경청, 베트남 환경산업파크협회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안건 공유 및 사업실행을 위한 기반 

조성,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이해관계자 및 베트남 도시고형폐기물 기업 및 MSW전문가 네트워

크 확보, 베트남 및 해외 협력국가(핀란드, 일본, 미국, 한국 등) 협력국-베트남 MSW 정책-기술-

사업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한-베트남 도시고형폐기물 네트워크-안건발굴-사업개발 등에 대한 

실행전략 논의를 추진하였다. 한-아세안 기본과제를 통한 한-아세안(베트남) 탄소중립 공동대응 

국별 네트워크-안건발굴-사업개발 등에 대한 양자협력 고도화 세부안 논의 및 2022년 베트남 정

부는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6)을 입법화 추진 정보를 공유받은 바 있다.

  아세안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국가, 베트남은 향후 성장에 따른 발전에 

대해 세계적인 관심이 매우 많으며, 경제성장률이 매년 5-7%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

며 더불어 경제개발 초기단계인 1992년 경우, 베트남 1인당 CO2배출량은 0.272 Mt/인으로 아

세안 국가 중 하위그룹에 위치해있었으나 2018년 기준 2.699 Mt/인으로 약 892% 증가할 만큼 

6)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 시행 및 환경 오염 행위 처벌 강화 관련하여 2022년 발효된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Law 

72/2020/QH14)에 의하면, 환경 보호법에서는 가정 및 개인의 생활 쓰레기 분류 의무를 부여하여, (1)재활용 쓰레기(2)음식

물 쓰레기 (3)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여 버려야 한다. 미분류한 쓰레기는 업체에서 수거를 거부할 수 있고, 미분류한 개인에게

도 최대 2천만 동(한화 약 1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2022년 8월 25일부터 환경보호 분야의 행정 처분에 대한 시행령(Decree 45/2022/ND-CP)이 발효됨에 따라,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10만~15만 동(한화 약 6천 원~8천 원), 노상 방뇨는 15만~25만 동(8천 원~1만 4천 원), 페트병 등의 생활 

플라스틱 폐기물을 연못이나 호수 등에 버리면 100만~200만 동(한화 약6만 원~1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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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더불어 이산화탄소 배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다른 아세안 국가인 라오스, 인도네시

아, 필리핀보다 높은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증가율도 매우 높은 편으로 경제성장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급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할 수 있다.7) 베트남은 탄소중립 국가목표 설정

과 관련하여 파리협정에서 금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2050년까지 전 세계 이산화탄소(CO2) 배출 ‘Net-zero’를 달성해야 하는 국가간 목표설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베트남 녹색에너지진환을 위한 양자 협력 네트워

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베트남 환경천연자원부와의 정책기술 지원, 정보 및 지식공유, 역량

강화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림 2-3] WETV, Da Nang 현장 장면들

  3. 한-싱가포르 녹색전환 촉진 지원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

  한-싱가포르 넷제로 탄소중립 온실가스감축 실행을 위한 NDC 및 2050 저탄소발전전략 비교

분석 공동대응 추진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주 싱가포르 한국대사관(이상헌 과기관)-싱가포르 

국가환경청 협력 온실가스감축 한-싱가포르 실행전략 및 안건발굴과 사업기획에 대한 논의를 

실행함으로 양자 NDC 정책목표 실행의 일환으로 기획된 한아세안 협력기금 활용 AKCF 싱가

포르 정책-기술-사업-재정연계-역량강화-플랫폼개발에 대한 현황 공유 및 승인/검토에 대한 

AWGESC 국별 요청 및 실행전략 논의까지를 추진하였다. 

7)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410&CONTENTS_NO
   =1&bbsSn=242&pNttSn=19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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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년도 실행에 요구되는 아세안협력기금 활용 아세안 도시고형폐기물관리 강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과 운영에 대한 NTU의 역할 및 협조사항 논의 실행과 싱가포르 국가환경부 지원 AKCF 분과

위원회 검토 및 승인 피드백 요청 및 녹색기후기술 정책-기술 진단을 통한 싱가포르 MSW 성공

사례공유 및 아세안 리딩국가(싱가포르-브루나이) 정책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그림 2-4] 한-싱가포르 녹색전환 촉진 지원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

  한-싱가포르 넷제로 탄소중립 온실가스감축 실행을 위한 NDC 및 2050 저탄소발전전략 비교

분석 공동대응 추진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주 싱가포르 한국대사관(이상헌 과기관)-싱가포르 

국가환경청 협력 온실가스감축 한-싱가포르 실행전략 및 안건발굴과 사업기획에 대한 논의를 

실행함으로 양자 NDC 정책목표 실행의 일환으로 기획된 한아세안 협력기금 활용 AKCF 싱가

포르 정책-기술-사업-재정연계-역량강화-플랫폼개발에 대한 현황 공유 및 승인/검토에 대한 

AWGESC 국별 요청 및 실행전략 논의까지를 추진하였다. 

  차년도 실행에 요구되는 아세안협력기금 활용 아세안 도시고형폐기물관리 강화를 위한 플랫

폼 구축과 운영에 대한 NTU의 역할 및 협조사항 논의 실행과 싱가포르 국가환경부 지원 

AKCF 분과위원회 검토 및 승인 피드백 요청 및 녹색기후기술 정책-기술 진단을 통한 싱가포

르 MSW 성공사례공유 및 브루나이 공조까지를 논의하였다. 

  4. 한-캄보디아 녹색전환 촉진 지원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

  녹색기술센터는 한-아세안 협력국을 대상으로 녹색전환 촉진 지원을 위한 세부기술 부문별 

한-아세안 넷제로 공동대응 온실가스감축 NDC 정책목표 및 저탄소 국가추진 실행전략을 논의

하였다. 특히 한-캄보디아 양자 NDC 및 저탄소추진전략 비교분석을 통한 안건 도출 방식에 대

한 협의를 위하여 캄보디아 환경부와 협의하였으며 동시에 한-캄보디아 도시고형폐기물 사업 

실행에 대한 정책-기술진단, 대형 사업발굴, 캄보디아 산학연관민 정책전문가 역량강화 등에 

대한 양자 협력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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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한-캄보디아 녹색전환 촉진 지원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

  한-캄보디아 넷제로 탄소중립 온실가스감축 NDC 및 2050 저탄소 발전전략 비교분석을 통한 

정책제언과 실행전략 논의 및 AKCF 캄보디아 정책-기술-사업-재정연계-역량강화-플랫폼개발

에 대한 현황 공유 및 승인/검토에 대한 AWEESC 국별 요청 및 실행전략 논의를 추진하였다. 

한아세안협력기금(AKCF) 캄보디아 정책-기술-사업-재정연계-역량강화-플랫폼개발에 대한 현황 

공유 및 승인/검토에 대한 AWEESC 국별 요청 및 실행전략 논의와 더불어 한-캄보디아 넷제로 

탄소중립 온실가스감축 실행사업으로 캄보디아 대나무 플렌테이션 구축 및 조림-벌목으로 온

실가스감축 전략 논의를 실행하였다. 

  5. 한-필리핀 녹색전환 촉진 지원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

  녹색기술센터는 한-아세안 협력국을 대상으로 녹색전환 촉진 지원을 위한 세부기술 부문별 

한-아세안 넷제로 공동대응 온실가스감축 NDC 정책목표 및 저탄소 국가추진 실행전략을 논의

하였다. 특히 한-필리핀 양자 NDC 및 저탄소추진전략 비교분석을 통한 안건 도출 방식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필리핀 환경부와 협의하였으며 동시에 한-필리핀 도시고형폐기물 사업 실행에 

대한 정책-기술진단, 대형 사업발굴, 필리핀 산학연관민 정책전문가 역량강화 등에 대한 양자 

협력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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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한-필리핀 녹색전환 촉진 지원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

  6. 한-인도네시아 녹색전환 촉진 지원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

  녹색기술센터는 한-아세안 협력국을 대상으로 녹색전환 촉진 지원을 위한 세부기술 부문별 

한-아세안 넷제로 공동대응 온실가스감축 NDC 정책목표 및 저탄소 국가추진 실행전략을 논의

하였다. 특히 한-인도네시아 양자 NDC 및 저탄소추진전략 비교분석을 통한 안건 도출 방식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 국가연구혁신청, 환경산림부, 에너지광물자원

부, 산업부 등과 협의하였으며 동시에 한-인도네시아 도시고형폐기물 사업 실행에 대한 정책-

기술진단, 대형 사업발굴, 인도네시아 산학연관민 정책전문가 역량강화 등에 대한 양자 협력을 

추진하였다.

  인도네시아 녹색전환 촉진 지원을 한-인니 파트너십 기관으로 인니 국가연구혁신청(BRIN)은 

인니 대통령실 산하 국가 과학기술 기획-실행-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대형 조직에 해당하며 

13,0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2개의 연구기관과 85개의 연구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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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한-인도네시아 녹색전환 촉진 지원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

  녹색기술센터가 2019년도 인도네시아에 설치한 인니녹색기술협력거점센터는 인도네시아 저

탄소폐기물관리 사회문제해결을 위하여 저탄소 통합폐기물관리 시스템구축, 순화경제 기반 자

원순환형 사회구축 인프라 구축, 녹색기후기술 정책-기술지원을 통한 녹색기후기술 파트너십 

프로그램 기획 등을 추진하여 왔다. 기후변화 대응능력 배양 및 녹색성장 지원을 위하여 녹색

기후기술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활성화 필요 등을 인도네시아 폐기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수

요-기술 체계적 매칭, 인도네시아 정부 및 지역커뮤니티 등 현지수요를 반영한 기술실증, 인도

네시아 파트너기관 역량강화 및 산학연관민 협력기관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행 차원에서 파트

너십 구축을 수행해 왔다. 

  한-인도네시아 녹색전환 촉진 공동대응 관련 저탄소발전이니셔티브 확대를 위하여 한-인도

네시아 녹색전환 촉진 공동대응을 위한 한인니 온실가스감축 등 저탄소전략 양국 G2G(지방정

부 포함, City-to-City 협력) 저탄소발전전략 확대 등을 논의하여왔으며 인니거점센터는 22년 

G20 계기 양자정상회담 관련 녹색에너지전환에 대한 안건 마련 지원 및 양국 도시간 협력 저

탄소발전전략 pre-G20 event개회를 기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획과 실행을 통한 지속가능 

Dialogue 협력체 구축을 논의하여 왔다. 



- 12 -

한-아세안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협력수요･아젠다 발굴 및 분석 고도화 방안 연구

 7. 한-아세안 협력국별 차이점 및 공통점

  아세안 협력국 대상 양자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국별 차이점 및 공통점을 구분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태국과 싱가포르의 경우, 대학(태국 소재 AIT, 싱가포르 소재 NTU) 중심 녹색전

환 촉진지원을 위한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을 수행하였으며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경우, 중앙

정부(환경부, 천연자원에너지부) 중심 녹색전환 촉진 공동대응 관련 파트너십 기반의 네트워크 

형성을 추진하였다. 필리핀의 경우, ADB, GGGI, 아세안사무국 Working Group 등 국제기구 협

력을 중심으로 파트너십 기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녹색기술센터가 

2019년도에 설치한 인니녹색기술협력거점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조성을 바탕으로 대통령실 산하 

국가연구혁신청 및 국가개발계획부, 환경산림부 등과의 파트너십 기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구분 차이점 공통점

태국
대학(AIT)중심 녹색에너지전환 

협력네트워크 구축

태국·싱가포르의 경우 

대학중심 파트너십 형성

베트남
중앙정부(천연자원에너지부) 및 베트남 

환경청 중심 협력네트워크 구축

중앙정부 파트너십 

네트워크 형성

싱가포르
대학(NTU) 중심 

협력네트워크 구축 

태국·싱가포르의 경우 

대학중심 파트너십 

네트워크 형성

캄보디아
중앙정부(환경부) 중심 

협력네트워크 구축

중앙정부 파트너십 

네트워크 형성

필리핀
국제기구(아세안사무국, GGGI, ADB) 

워킹그룹 중심 네트워크 구축

국제기구 중심 파트너십 

네트워크 형성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 및 국가연구혁신청 등 

부처와 산하기관 중심 네트워크 구축

대통령실 산하 

국가연구혁신청 중심 

파트너십 네트워크 형성

<표 2-1> 협력국별 네트워크 공통점 및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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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한-아세안 다자협력 네트워크

  1. 한-아세안 과기공동위 협력 및 아세안 과기정통부 주재관 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자협력과는 한-아세안 과기기술공동위원회에서 그간의 협력사업 성과

공유와 더불어 2023년 한-아세안 과기공동위 안건을 엄선하여 지난 22년 6월15일 온라인 줌미

팅으로 개최된 한-아세안 과기공동위에 향후 한국 정부가 아세안협력국과 추진할 다자 협력사

업에 대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발표함으로 아세안 협력국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쳤다.

  동 과제를 통하여 한-아세안 과기공동위에 녹색기술센터는 한-아세안 탄소중립 기술협력 추

진과제와 더불어 한-아세안 탄소중립 공동대응 기후협력 거버넌스 구축과제를 제출하고 한아

세안과기공동위 개최국(22년 베트남) 주관으로 열린 지난 22년 상반기 한-아세안 과기공동위에

서 발표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다. 

   가. 한-아세안 과기공동위 안건1: 한-아세안 탄소중립 기술협력 

  한-아세안 간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협력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 양측의 산·학·연 간 협

력네트워크에 기반한 활동 추진가 필요하고 한-아세안 산·학·연 협력 기반으로 공동연구, 학

술행사, 인력교류, 기술이전 등을 아우르는 협력사업을 공동기획 및 제안을 추진하였다. 구체적

인 기술협력의 대상으로는 태양광, 수처리부문에 집중하여 한-아세안 기술협력을 연구개발과 

기술협력사업, 역량강화 위주의 추진을 계획하였다. 협력국은 아세안 동남아시아경제협력체 전

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차년도부터 3년간의 과제로 기획한 바 있다. 이를 통하여 한-아세안 탄

소중립 및 녹색전환 촉진을 증진하기 위한 기후기술중심의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성과 창

출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한-아세안 협력사업 기반의 네트워크 강화 및 플랫폼 구축과 운영으

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하고자 하였다.

[그림 2-8] 과기공동위 안건1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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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아세안 과기공동위 안건 2: 한-아세안 탄소중립 공동대응 기후협력 거버넌스 구축

  한-아세안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정책기획·기술역량·재원부족으로 녹색전환 지원 기후

변화 적응·완화 지원 역량강화 확보 필요, 한-아세안 그린 ODA 부문 녹색전환 촉진 지원 안

건 도출과 중앙정부-지방정부 연계 지역개발 녹색전환 사업 발굴 확대 필요, 한-아세안 녹색전

환 지원 강화 및 그린뉴딜 협력 선도를 통한 탄소중립 공동대응 상생 파트너십 확대 지원 필

요 등 상기와 같은 배경과 필요성을 기반으로 한-아세안 국제개발협력 및 ODA를 통한 국가온

실가스 국외감축분 확보 지원 강화 필요 및 아세안 탄소시장 활용 실행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자 하는 계획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안건1에서 형성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협력거버넌스 

구축과 운영으로 지방정부 수요기반의 개발은행 재원기반의 신규과제 확보 및 기업지원 사업

연계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추진내용으로는 한-아세안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 공동대응 수요발

굴 체계화, 한-아세안 탄소중립 공동대응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실행전략 마련, 한-아세안 녹

색전환 지원 지속가능 사업기획 및 국가 혁신역량 강화 및 한-아세안 녹색전환 지역개발협력 

안건발굴 및 지역 녹색전환 지원 등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그림 2-9] 과기공동위 안건2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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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세안 소재 과기정통부 주재관 협력: 한-아세안 과기정통 담당관 회의를 통한 녹색전환 지원

  한-아세안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정책기획·기술역량·재원부족으로 녹색전환 지원 관련

하여 한-아세안 그린 ODA 부문 녹색전환 촉진 지원 안건 도출과 아세안 저탄소 녹색전환 국

별 전략적 정책 수요 및 사업수요 발굴과 적용, 아세안 그린 ODA 부문 녹색전환 촉진지원 정

책 수요 안건 도출 및 사업 발굴, 아세안 저탄소 녹색전환 수요발굴 결과에 대한 국별 정책개

발자 공유 논의 등을 추진하였다. 

[그림 2-10] 한-아세안 과기정통 담당관 회의

  더불어 한-아세안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정책기획·기술역량·재원부족으로 녹색전환 지

원 관련하여 한-아세 한-아세안 넷제로(Net-Zero, 탄소중립) NDC 및 2050 저탄소 추진전략 도

출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대한 공유 및 협력 아젠다를 공유하였다. 이를테면 (1) 아세안 국별 

네트워크, (2) 아세안 국별 안건 도출, (3) 아세안 국별 안건 공유, (4) 아세안 국별 사업 발굴 

논의 등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협력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22년에는 아세안 협력국 

중 인도네시아, 배트남, 필리핀을 대상으로 NDC 비교분석 도출 및 주요 아세안 협력국 2050 

중장기 저탄소 발전 실행전략 기반 정책과 전략수요 도출 논의 추진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아세안(ASEAN) 및 한-협력국(인도네시아) 기후변화에 따른 녹색전환 공동대응 및 탄소 중립 

정책·기술지원 및 정책-기술-사업-재정 연계의 통합적 접근 논의 및 한-아세안 협력국 기후

변화 협정(한-베트남, 2021.5) 및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 이행 계획 (한-인니, 2021.6) 녹색과

학기술 협력 부문 녹색전환 후속조치 논의를 추진하였다. 특별히 아세안 그린 ODA 부문 녹색

전환 촉진 지원 정책 수요 안건 도출과 사업 발굴 관련하여 ASEAN 그린 ODA 정책 및 전략적 

접근 차별화 기반 사업 수요 발굴 논의 및 ASEAN 저탄소 녹색에너지 전환 국별 전략적 추진 

정책 수요 및 사업 수요 도출 안건 협의를 추진하였다. 



- 16 -

한-아세안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협력수요･아젠다 발굴 및 분석 고도화 방안 연구

  특별히 한-아세안과기공동위 안건 및 발표(‘22.6.15) 결과 공유 및 한-아세안 넷제로 탄소중

립 공동대응 한-아세안(인도네시아) 양자 정책역량 강화 지원과 관련하여 한-인도네시아 NDC 

비교분석 결과 공유 및 베트남, 필리핀 포함 아세안 협력국 저탄소발전전략 안건도출 및 사업

개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네트워크 구축 관련 파트너십을 형성하지 못한 주브루

나이 한국대사관 및 브루나이 개발부 협력에 대한 논의 및 한-아세안 녹색전환 공동대응 탄소

중립 및 넷제로 정책수요 발굴 등이 논의되었다. 이를 통하여 한-아세안 넷제로 탄소중립 공동

대응 한-아세안(인니) 양자 정책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인도네시아 NDC 비교안건 공유 및 그

린업 세미나(한-아세안 넷제로 기후기술협력 포럼) 계획 논의를 할 수 있었다. 주인니 한국대

사관 소속 김동형 행안관 협력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국가연구혁신청, 국가개발계획부, 환경산

림부, 산업부, 해양조정투자부 부처 NDC 정책목표 및 실행전략 현황 공유 컨퍼런스 개최안 논

의 및 한-인니 넷제로 공동대응 양국 정책목표 공유를 통한 사업개발 안건 협의 등을 추진하

였다.

  2. 한-아세안 환경지속가능도시위원회 전문가그룹 활동

  녹색기술센터는 한-아세안 협력국을 대상으로 녹색전환 촉진 지원을 위한 아세안사무국가 

주관하고 아세안대표부 및 한아세안협력기금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아세안환경지속가능도시위

원화 전문가그룹으로 활동하였으며 지난 8월 필리핀 환경부가 주최한 마닐라 소재 AWGESC에

서 한아세안협력기금의 아세안협력국 검토와 승인에 대한 요청 및 사업실행에 대한 국별 및 

지역별 협력요청, 정책-기술진단, 사업기획을 위한 타당성조사 분석과 대형사업 기획, 역량강화

와 플랫폼 구축와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정책-기술지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아세안협력기금에 대한 외교부 승인 후 아세안사무국 기반 아세안협력국 환경지속가능도시

위원회 아세안워킹그룹(AWGESC) 내 사업소개를 통한 AKCF 사업 의미와 효과성에 대한 인지 

강화 및 사업 최종승인을 위한 효과적인 촉진 역할 수행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단계별로 정리

하면 아래와 같다. 

 - (1) 아세안사무국 내부 관련 부서(환경과, 협력사업관리과) 검토

 - (2) 아세안사무국 검토위원회 검토 

 - (3) 아세안 분과위원회 검토 및 승인: AWGESC 참여 및 승인 요청

 - (4) 아세안 상주대표위원회 최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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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제20회 AWGESC 회의 아젠다

  아세안협력국 국별 AWEESC 소속 위원 개별 면담을 통한 국별 NDC, 2050 저탄소중장기발전

전략 정책지원 및 실행전략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캄보디아 환경부, 베트남 환경청, 

싱가포르 국가환경청, 말레이시아 환경수자원부,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IGES 기관 전문가 네

트워크, GIZ 아세안 환경프로젝트 경과 공유, 필리핀 환경부 차관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주 

필리핀 GGGI 사무소 협력을 통한 AKCF 실행을 위한 협력 논의 및 브루나이 개발부 방문을 

통한 브루나이 MSW 정책 실행전략 논의를 추진하였다. 끝으로 한아세안협력기금 활용 아세안 

협력국 도시고형폐기물관리 사업 승인을 위한 촉진역할 수행 및 국별 협력안건 공유와 3, 4분

기 아세안사무국 Working Group 참여 및 국별 전문가개별 방문을 통한 일정 계획 논의를 실

행하였다. 



- 18 -

한-아세안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협력수요･아젠다 발굴 및 분석 고도화 방안 연구

[그림 2-12] 제20회 AWGESC 회의 아세안 국별 참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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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제20회 AWGESC 아세안환경지속가능도시위원회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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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제20회 AWGESC 아세안환경지속가능도시위원회 현장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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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한-독 녹색·디지털 전환 협력 네트워크 구축

  트윈 트랜지션과 관련하여 독일 개발협력공사(GIZ) 및 적정기술학회(ASAT)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작년 12월 개최된 과학기술 ODA 국제컨퍼런스에서 GIZ측 인사초청을 계기로 협

력을 논의하게 되었다. 적정기술학회와의 사전 회의에서 우선 3자 공동세미나를 기반으로 상호

간 이해 제고 및 협력논의를 하기로 하였다. 적정기술학회 차원에서 녹색 및 디지털 전환과 관

련된 전문가를 초청하기로 하였다. GIZ 측에서는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8가지 주제 후보

를 제안하였는데(그림 2-15), 이 중 3-4가지에 집중하여 사례공유 및 스케일업 방안을 논의하

기로 하였다. 사업화 및 재원연계와 관련하여 우선 협력을 진행할 대상지역은 적정기술학회에

서 우수사례로 운영되고 있는 탄자니아도 좋지만, 해당 사례가 탄자니아에만 한정적으로 적용

되는 모델은 아니므로 타 지역도 고려 가능한데, GTC 거점센터가 있는 인도네시아도 좋은 고

려대상으로 보았다. 협력방안은 컨셉페이퍼를 우선 준비해서 GIZ 및 국내 기타 재원과 연계하

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타당성조사도 필요할텐데, GIZ쪽의 경우 자체재원을 활

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확인해보아야하고, 우리나라 측에서는 다양한 기관 및 부처에 대한 문의

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았다. 

(1) atingi* learning platform and capacity development        *GIZ의 프로그램 명칭

(2) regulations 

(3) Entrepreneurship and also here Vietnam/Indonesia 

(4) maker-spaces (Maybe Iraq) 

(5) data centers on infrastructure 

(6) Energy and Climate digital 

(7) cyber capacity development  

(8) AI cooperation and models, such as data platform on disaster management

[그림 2-15] GIZ측에서 제안한 주제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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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3월 15일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자 공동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다(그림 2-13). 각 

참여자들의 주요 관심사 및 배경을 공유하고, 협력 아이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GTC의 경우 

녹색 전환과 관련하여 한-독 녹색·기후기술의 진출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GIZ의 경우 해당 

부서가 디지털 전환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녹색·기후변화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에 보다 초

점이 있었다. 적정기술학회에서는 녹색·디지털과 관련된 기술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으므로 

광범위한 테마에 대한 적정기술의 도입 가능성 타진에 관심이 있었다. 우선적으로 원격 교육 

및 역량강화를 대상으로 하는 협력을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종

합할 수 있는 테마를 설정하기로 하였다. 이 공동세미나 이후로도 긴밀한 의견교환을 하며 세

부 협력 아젠다들을 정립해나갔다.

[그림 2-16] GTC-GIZ-ASAT 3자 공동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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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선 협의 및 세부논의들을 바탕으로, 22년 8월 3일에는 업무 협약을 진행하게 되었다(그림 

2-17). GTC, GIZ, ASAT 3자간 MOU이고, 그간의 협력사항들을 바탕으로 하는 내용을 기재하였

다. 크게 네 가지의 협력내용을 포함시켰다(표 2-1). 첫 번째 협력내용은 녹색·디지털 미래를 

위한 디지털 기술 및 역량강화이다. 디지털 학습컨텐츠 제작 및 정책입안자들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이 이에 포함된다. 다음으로는 트윈 트랜지션(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

적 지원이고, 트윈 트랜지션에 관한 실무적 지식 샌산을 위한 기술지원 및 제공이 포함된다. 

세부적으로는 다양한 다양한 토픽에 대한 지식/도구/지침을 포함할 수 있고, 현지 상황을 고려

한 녹색정책·전략 디자인 포함도 고려될 수 있다. 세 번째는 디지털 발전을 위한 학술적 교류

이고, 이를 위하여 전략적 기반 정립을 dnlgsk 학술적 협력이 가능하다. 세부적으로는 공동 컨

퍼런스 및 퍼블리케이션을 포함할 수 있고, 나아가 유럽 프로그램과 지식·경험공유 촉진을 기

획·이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적 협력에 대한 모색이고, 아프리카 및 아시아 협력국

들과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특히 동아프리카(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케냐, 

르온다), 아세안(인니, 베트남)에 대하여 집중하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한 MOU 문서

에 각 주체간 협약이 완료되었다(그림 2-18).

 ㅇ 일시/장소 : 8월 3일(수) 15:00-17:00/GTC 대회의실

 ㅇ 참석자 : 총 10인 ※ 온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진행

    (GIZ) Carolin Bansbach Head 및 Björn Richter Head (온라인 참여),

     Hannah Müller, Eva Scholtes, Antonia Stock
    (GTC) 김형주 선임부장, 이종열 연구원, 조민선·배유진 Post-doc

    (ASAT) 안성훈 학회장 (온라인 참여)

[그림 2-17] GTC-GIZ-ASAT 간 업무 협약식 세부정보 및 행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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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목적 세부내용

녹색·디지털 미래를

위한 디지털 기술

및 역량강화

디지털 학습컨텐츠 제작 및 정책입안자들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트윈 트랜지션을

위한 기술적 지원

트윈 트랜지션에 관한 실무적 지식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제공 등

* 다양한 토픽에 대한 지식/도구/지침을 포함할 수 있음

* 현지 상황을 고려한 녹색정책·전략 디자인 포함 가능

디지털 발전을

위한 학술적 교류

위의 이행에 대한 전략적 기반 정립을 위한 학술적 협력

* 공동 컨퍼런스 및 퍼블리케이션을 포함할 수 있음

* 유럽 프로그램과 지식·경험공유 촉진을 포함할 수 있음

지역적 협력

아프리카 및 아시아 협력국들과 협력에 대한 가능성 탐색

* 특히 동아프리카(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케냐, 르온다),

아세안(인니, 베트남)에 대하여 집중

<표 2-1> GTC-GIZ-ASAT MOU 주요내용

[그림 2-18] GTC-GIZ-ASAT 3자 MOU 서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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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한-아세안 협력 아젠다 발굴

제 1 절 한-인도네시아 온실가스감축 및 저탄소 추진전략 비교·분석

  1. 한-인도네시아 온실가스감축 NDC 정책목표

   가. 한국 온실가스감축 NDC 정책목표

  한국은 2015년 파리협정의 결정문 1/CP.19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국가

기여계획(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출하였다. 이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2030 Roadmap」수립하며 부문별 이행계획을 

제시하였다. 제출된 INDC는 2016년 파리협정 비준에 따라 한국의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으로 등록되었으며, 이후 NDC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정책 

등을 수립하며 NDC 업데이트 과정을 진행해왔다. 또한, 2020년 파리협정 목표 이행과 달성을 

위해 BAU 기반의 감축 목표를 경제 전반의 절대 배출 감축 목표로 대체한 업데이트된 NDC를 

제출하였다. 2020년 12월, 한국은 파리협정 2조 1항에 명시된 장기 기온 목표 달성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선언하였으며 후속 조치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

정했다. 2021년 업데이트된 NDC 최신버전을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NDC는 이전보다 강화된 목

표를 제시함으로써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향한 한국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2017년 대비 24.4% 감축(2018년 대비 26.3%)에서 2018년 대비 최대 40%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전체 부문의 완화 가능성을 분석해 반영된 수치이다. NDC

에 따르면, 한국의 `18년 탄소 배출량은 약 727.6백 만톤(CO2eq)이며, 2030년 약 291백 만톤

(Co2eq)을 감축해 약 436.6백만톤(CO2eq)배출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해당 NDC는 온실가스 배

출과 흡수·제거 두 가지의 방식으로 나누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부문에 

따른 정책과 기술에 대한 내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감축 방안은 배출과 관련해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수소 등의 부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흡수 및 제거와 관련해 흡수

원, CCUS, 국외 감축 등의 부문으로 나누어 관련 정책과 기술을 분류하고 있다. 전환 부문의 

경우, 2018년의 배출량은 약 269.6백만톤(CO2eq)이었으며 2030년 약 192.7백만톤(CO2eq) 배출

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NDC 상향안을 통해 조금 더 많은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며, 약 149.9백

만톤(CO2eq)의 배출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한국 정부는 전환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첫째, 디지털 경제 확대 및 전기차 

확대 정책을 제시하였다. 산업에서의 디지털 전환 수요와 더불어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을 기반으로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2022년 디지털 뉴딜에 약 2,640억원의 연구개발 지원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21년 

2,317억원에 비해 약 14%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수송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보조금 등을 활용한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 대체 

수단으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어 전기차 시장의 확대는 더욱 가속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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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전력수요 증가분을 반영하고 혁신기술의 도입을 통해 효율관리 제도개

선과 고효율기기 확대, 에너지관리시스템 연계, V2G, 스마트조명 및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의 

에너지 수요관리수단의 이행 및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 정책은 NDC 목표를 수립하기 전부터 제시된 정책이며, 탄소배출권과 거래제 및 

석탄발전 상한제 등의 정책들이 수립되어 왔다. 한편, 전환 부문에서의 정책 제시와 함께 암모

니아 등의 무탄소 연료 혼소를 도입한 전원믹스를 구성하는 기술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달성하고자 한다. 산업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살펴보면, `18년 기준 260.5백만톤(CO2eq)의 

배출량을 243.8백만톤(CO2eq)으로 낮추는 2030 감축 목표가 제시되었으며, NDC 상향안을 통해 

222.6백만톤(CO2eq)까지의 목표 달성을 지향하고 있다. 석유화학 분야의 경우 납사를 바이오 

납사로 전환하는 등 기존의 석유화학을 친환경 원료로 전환하는 정책이 있으며, 시멘트 분야의 

경우 자원순환을 통한 폐플라스틱의 원료 활용을 확대하고, 유연탄을 폐플라스틱으로, LNG를 

전기로 전환하는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는 정책이 존재한다. 철강산업에서는 신·증설 설비 

고로를 전기로 대체하고 수소환원 제철 기술을 활용해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해 철을 생산할 

수 있다. 또한, 전로에 철스크랩을 다량 투입하는 기술과 코크스 소비열량 저감 기술 등 미래

기술들의 조기 상용화를 기반으로 한 산업부문의 탄소배출 감축이 기대된다. 시멘트 산업에서

의 예열기 및 냉각기 에너지효율 개선뿐 아니라 전체 산업에서의 연원료의 전력화, 고효율기기 

도입,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도입을 확대하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의 불화가스 저

감을 위한 설비 확충 및 산업기기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건물부문에서의 2018년 온실가스 배출

량은 약 52.1백만톤(CO2eq)이며 NDC가 제시하는 2030년 감축목표은 약 41.9백만톤(CO2eq), 

NDC 상향안은 약 35.0백만톤(CO2eq)의 배출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건물부문에서의 탄소 

배출 감축 정책은 크게 2가지로, 첫째, 에너지 고효율기기의 보급과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을 

통해 조명과 가전 등에서의 고효율기기를 보급하고 기기들의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및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 태양광·지열·수열 등의 청정·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지역난방의 열공급 효율을 향상시키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기의 전력화를 통한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이 추진된다. 수송부문에서의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98.1백만톤(CO2eq)으로 2030년 감축목표인 70.6백만톤(CO2eq)과 NDC 상향안이 제시하는 61.0

백만톤(CO2eq)의 배출 목표 달성을 위해 크게 5가지의 정책이 추진된다. 첫째, 대중교통 이용

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연계 교통 및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를 강화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또한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기 위해 운행제한 제도 등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통해 수송에서의 수

요 관리가 가능하다. 친환경차의 보급과 관련해, 50만대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의 친환경차 전

환과 노후차 교체 등을 통한 친환경차 보급(전기 및 수소차 450만대) 확산 정책이 추진된다. 

더불어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친환경차 전환 제도 개선과 관련 인프라 확대 정책이 존재

한다. 셋째, 자동차의 탄소포인트제와 친환경운전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을 이루기 위한 

수송에서의 행태개선 정책이 존재하며, 넷째, 경유차를 대상으로 한 바이오디젤의 혼합률을 3%

에서 8%로 상향 조정하는 정책이 제시된다. 마지막으로 해운·항공 수송과 관련하여 LNG/하이

브리드 선박과 같은 친환경선박을 보급하고 운항 최적화 등을 통해 해운에서의 에너지 효율·

항공기 운영 효율 등을 개선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농축수산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은 `18

년 약 24.7백만톤(CO2eq)에서 2030년 19.4백만톤(CO2eq), 상향안이 제시한 18.0백만톤(CO2eq)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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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목표로 간단관개 비율 확대 및 논물 관리방식 개선, 친환경농업 확산 등의 정책이 추진된

다. 간단관개란, 모내기 후 추수 전 물을 대는 기간을 축소하여 메탄가스 배출을 저감시키는 

기술이며,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주 이상 비율을 61%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을 얕게 

대는 등 논물을 관리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질소질의 비료 사용을 줄이는 방식을 통해 저탄소 

농업 달성이 가능하다. 또한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와 정화처리 확대하고 저메탄·저단백 

사료 보급과 축산의 생산성 향상, 식생활 전환 등을 가축관리를 통한 축산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이 제시된다. 더불어, 에너지 절감시설과 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된 어선의 

엔진 교체, 농기계의 연료를 전기와 수소와 같은 저탄소 연료로 전환하는 등의 농축산 부문에

서의 고효율 설비 보급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가능하다. 2018년 기준 폐기물 부문

에서 발생된 17.1백만톤(CO2eq)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 11.0백만톤(CO2eq), NDC 상향안 9.1

백만톤(CO2eq)으로 감축시키기 위해 생활·사업장·지정 폐기물 등을 감량하고 재활용 비율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폐기물은 크게 생활·사업장·지정·건설 폐기물로 구분되어 있으

며, 각 폐기물들의 재활용률은 건설 폐기물이 2018년 기준 98%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

다. 폐기물들의 2018년 대비 2030년의 재활용률 확대 목표를 살펴보면, 생활 폐기물의 경우 

62%(`18년 기준)에서 83%(2030년 목표)로 확대, 사업장 폐기물은 82%에서 93%로 확대, 지정 폐

기물은 66%에서 67%로 확대 목표가 제시되며, 건설 폐기물의 경우 가장 높은 99% 재활용률 

목표가 제시되고 있다. 생활 및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15%~20%를 바이오 플라스틱

으로 대체하고, 매립지와 같은 생물학적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의 회수 및 활

용 확대를 통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부문의 NDC 상향안이 제시하는 온

실가스 배출량은 약 7.6백만톤(CO2eq)이다. 천연가스를 활용해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온실

가스가 배출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전해 수소 기술을 개

발 및 상용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제시된다. 또한, 부생 및 해외수입 수소공급을 확대해 수소

공급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외의 부문에서도 디지털 기반의 에

너지 효율화와 최적화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온실가스의 흡수 및 제거 방식을 통한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 역시 필요하다. 흡수 및 

제거 방식은 흡수원, CCUS, 국외 감축 부문으로 나누어 배출 감축 목표와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흡수원 부문에서는 산림경영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고, 숲가꾸기 등의 활동을 통해 

산림과 임업을 보전하는 정책이 존재한다. 또한, 연안 및 내륙습지의 신규 조성과 도시녹지 조

성 등을 위한 정책은 흡수원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를 통한 목표 달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 CCUS 부문이 존재하며, 국내외 폐가스전, 폐유전 등의 저장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정책이 제시된다. 국외 감축 부문과 관련하여, 현재 국내 기업은 해외 온

실가스 감축사업을 진행 중이며 정부 간 양자협정 등을 통해 국외감축 사업 협력국을 확대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FTA·ODA 등을 활용한 양자협정을 활성화하고, 민간과 연계한 

국제 탄소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 및 극대화하는 방안과 관련 정책들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국

외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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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한국의 NDC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18년 배출량(727.6백만톤CO2eq) 대비 △40%(291백만톤CO2eq) 감축
‘30년 배출량 목표는 436.6백만톤

배
출

전
환

배출량(‘18) → 2030년 감축목표(현 NDC) → NDC 상향안

269.6 백만톤CO2eq → 192.7 백만톤CO2eq → 149.9 백만톤CO2eq

정책 Ÿ 디지털 경제 확대 및 전기차 확대
Ÿ 전력수요 증가분 반영 및 혁신기술 도입 등 수요관리 수단* 이행력 강화
* 수요관리수단 : 효율관리 제도개선, 고효율기기 확대, 에너지관리시스템 연계, V2G,
스마트조명,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
Ÿ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

기술
Ÿ 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 혼소를 도입하여 전원믹스 구성

○

산
업

배출량(‘18) → 2030년 감축목표(현 NDC) → NDC 상향안

260.5 백만톤CO2eq → 243.8 백만톤CO2eq → 222.6 백만톤CO2eq

정책 Ÿ (석유화학) 친환경 원료로 전환(납사 → 바이오 납사)
Ÿ (시멘트) 자원순환을 통한 폐플라스틱의 원료 활용 확대
Ÿ (시멘트) 친환경 연료로 전환(유연탄→폐플라스틱, LNG→전기)○

기술 Ÿ (철강) 신·증설 설비 고로를 전기로 대체, 수소환원제철
Ÿ (철강) 전로에 철스크랩 다량 투입 기술, 코크스 소비열량 저감기술 등의 미래기술
조기 상용화
Ÿ (시멘트) 예열기 및 냉각기 에너지효율 개선

Ÿ 연원료의 전력화
Ÿ 고효율기기·FEMS 도입 확대
Ÿ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불화가스 저감 설비 확충
Ÿ 산업기기효율화

○

건
물

배출량(‘18) → 2030년 감축목표(현 NDC) → NDC 상향안

52.1 백만톤CO2eq → 41.9 백만톤CO2eq → 35.0 백만톤CO2eq

정책 Ÿ 고효율기기 보급 및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Ÿ 태양광·지열·수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술 Ÿ 제로에너지건물 건축 및 그린리모델링 확대
Ÿ ICT 기반 BEMS, HEMS 보급 확대로 에너지 효율화
Ÿ 지역난방 열공급 효율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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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송

배출량(‘18) → 2030년 감축목표(현 NDC) → NDC 상향안

98.1 백만톤CO2eq → 70.6 백만톤CO2eq → 61.0 백만톤CO2eq

정책 Ÿ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고, 연계 교통 강화
Ÿ 철도 중신 교통체계 강화, 운행제한 제도 확대로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Ÿ 친환경차 전환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대
Ÿ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친환경 운전 활성화

○

기술 Ÿ 전기자동차
Ÿ 수소 철도, 수소 항공기, 수소 선박
Ÿ 경유차를 대상으로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3→8%)
Ÿ 지능형 모빌리티

○

농

축
수

산

배출량(‘18) → 2030년 감축목표(현 NDC) → NDC 상향안

24.7 백만톤CO2eq → 19.4 백만톤CO2eq → 18.0 백만톤CO2eq

정책 Ÿ 논물 관리방식 개선
Ÿ 저메탄·저단백 사료 보급○

기술
Ÿ 간단관개* 비율 확대(2주 이상 비율 61%)
* 모내기 후, 추수 전에 물 대는 기간을 축소하여 메탄가스 배출 저감
Ÿ 에너지 절감 시설·설비 보급
Ÿ 농기계 연료를 저탄소 연료(전기·수소 등)로 전환
Ÿ 노후 어선의 엔진 교체

○

폐

기
물

배출량(‘18) → 2030년 감축목표(현 NDC) → NDC 상향안

17.1 백만톤CO2eq → 11.0 백만톤CO2eq → 9.1 백만톤CO2eq

정책 Ÿ 생활, 사업장, 지정 폐기물 등의 감량 및 재활용률 대폭 확대
Ÿ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 확대○

기술
Ÿ 생물학적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 회수 및 활용 확대

○

수
소

배출량(‘18) → 2030년 감축목표(현 NDC) → NDC 상향안

- → - → 7.6 백만톤CO2eq

정책
-

×

기술 Ÿ 수전해 수소 기술 개발
Ÿ 그린수소
Ÿ 수소 저장, 운송 기술 개발
Ÿ 수소발전(연료전지, 수소·암모니아터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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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탈
루
등)

배출량(‘18) → 2030년 감축목표(현 NDC) → NDC 상향안

5.6 백만톤CO2eq → 5.2 백만톤CO2eq → 3.9 백만톤CO2eq

정책
-

×

기술
Ÿ 디지털 기반 에너지효율 최적화

○

흡
수
및
제
거

흡
수
원

배출량(‘18) → 2030년 감축목표(현 NDC) → NDC 상향안

-41.3 백만톤CO2eq → -22.1 백만톤CO2eq → -26.7 백만톤CO2eq

정책
Ÿ (산림·임업) 산림경영의 지속가능성 증진, 숲가꾸기

○

기술
Ÿ (해양 등 기타) 연안 및 내륙습지 신규 조성, 도시녹지 조성 등

○

C
C
U
S

배출량(‘18) → 2030년 감축목표(현 NDC) → NDC 상향안

- → -10.3 백만톤CO2eq → -10.3 백만톤CO2eq

정책 Ÿ 상용화 R&D 지원
Ÿ 다양한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한 민간 확산○

기술 Ÿ 국내 주변 해역 탐사·시추를 통해 대용량 저장소 확보
Ÿ 해외 폐가스전, 폐유전 등 저장소 적극 확보○

국
외
감
축

배출량(‘18) → 2030년 감축목표(현 NDC) → NDC 상향안

- → -16.2 백만톤CO2eq → -33.5 백만톤CO2eq

정책 Ÿ (현황) 국내기업의해외감축사업을진행중이며, 정부간양자협정등의방식으로
국외감축 사업 협력국 확대 중
Ÿ (향후 계획) 양자협력(FTA·ODA 활용) 활성화, 민간과 연계한 국제 탄소시장
활용 극대화

○

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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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인도네시아 온실가스감축 NDC 정책목표

  인도네시아가 UNFCCC에 제출한 NDC는 물 부문의 주요 우선 분야 중 하나로 기후 변화가 

식량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안 해양수산 분야

가 주요 우선 분야 중 하나로 되어있으며, NDC는 기후변화와 열대수역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NDC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개발과 기술이전, 역량 

구축 및 금융 등에 대한 국제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07-`14년 동안 

약 1,748천만 달러를 기후 변화 관련 활동에 투자했으며, `15-`20년까지 약 8,100천만 달러가 

기후 변화 적응 및 완화 활동에 필요할 것이라 예측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의 NDC 전략 기본 

원칙은 크게 4가지를 따르고 있다. 첫째, 기후변화 적용 및 완화 노력이 자연의 다양한 부문에 

내재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육상과 해양 및 해양 생태계를 포괄하는 landscape 규모의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둘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함을 인

지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와 민간 부문의 혁신적인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 노력과 전통적 지혜

의 다양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개발 계획에 기후 아젠다를 통합하여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공간 계획과 개발, 예산 공정 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발 프로그램 목표를 수립할 

때 기후 변화 지표를 포함할 것이다. 넷째, 식량, 물, 에너지에 대한 수요 증가와 수요 충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기후 회복력 향상을 위해 육상, 해안, 해양 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통해 천

연자원 관리를 개선할 것이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2030 NDC 목표 달성 및 저탄소·기후 회복

력 개발을 위해 NDC 실현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실현 전략은 (1)정부 부처 및 기관, 지자체, 

민간, 시민 사회, 금융 기관과의 소유와 책무 구축, (2)기후 재정, 투명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조치에 관한 포괄적 수준에서의 기관 및 인적 자원 역량 강화 구축, 

(3)규제 프레임워크, 정책, 조치 등을 통해 재원 조달과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더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4)부문별, 지역별, 이해 관계자들 간의 조정 및 시너

지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와 네트워크 개발, (5)국가 차원의 투명한 프레임워크 구현을 지원

하기 위한 One GHGs-data 정책, (6)재정 지원 확보 및 국내외 재원 조달 촉진을 위해 산림·

에너지·IPPU·폐기물·농업의 5개 부문에서의 완화 및 적응 통합 정책·계획·프로그램 개

발, (7)정부 부처 및 기관, 지자체, 기타 이해 관계자 독려를 위한 NDC 실행 지침 개발, (8)개

발된 실행 지침 고려하여 정책, 계획, 프로그램 적용, (9)필요 시 NDC 조정을 위한 NDC 모니

터링 및 검토를 실행하고 NDC 이행의 진척도와 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부처간 팀 구성의 9개

의 프로그램을 구성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의 NDC는 `22.9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었으며, 

2030년 배출 목표량이 조금씩 낮아졌다.

  인도네시아 NDC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무조건부(Unconditional)와 조건부(Conditional)

로 구분하여 각각 29%, 41%로 설정하였으며, 무조건부는 자발적 감축 목표를 의미하고 조건부

는 국제적 지원시 가능한 목표치를 나타낸다. 무조건부 완화 시나리오(CM1)에 따르면, `30년 

목표는 `16년 배출량인 BAU(2,869백만톤) 대비 29% 감축한 2,034백만톤이며, 조건부 완화 시나

리오(CM2)는 BAU(2,869백만톤) 대비 41%감축한 1,927백만톤 배출이 목표로 설정하였다. 인도네

시아 NDC는 에너지, 폐기물, IPPU, 농업 FOLU(Forestry and Other Land Uses)의 5개의 부문으

로 나누어 목표 배출량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산림과 에너지 분야에서의 목표가 각각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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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FOLU의 경우 수정 NDC에서 추가된 부문이며, IPPU 

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5가지 부문 중 가장 적기 때문에 감축 목표 역시 가장 낮게 

설정되었다. 각 부문별로 배출량 목표와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에너지 부문의 경우 `10년 

453.2백만톤(CO2eq)의 온실가스가 배출되었고, 현NDC의 CM1은 1,311백만톤(CO2eq), CM2는 

1,223백만톤(CO2eq)로 설정되었다. `21년에 제출된 NDC의 목표치인 1,355(CM1)백만톤(CO2eq)과 

1,407백만톤(CO2eq)에 비해 수치가 낮아졌다. 에너지 부문의 경우 특히 교통분야의 바이오연료 

이행과 CNG 연료 공급소 증가를 통한 압축 천연 가스 소비량 증가와 같은 정책들이 있으며, 

이를 통해 최종 에너지 소비 효율이 증가가 기대된다. 발전소의 청정 석탄 기술 구현과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 그리고 주거 및 상업부문용 가스배전선로를 추가하는 등의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진행할 수 있다. 폐기물 부문의 경우 

`10년 88백만톤(CO2eq)의 온실가스가 배출되었고, 현 NDC에 따른 2030년 감축 목표는 무조건

부와 조건부 각각 256백만톤(CO2eq)(CM1), 253백만톤(CO2eq)(CM2) 목표치가 제시되었다. 폐기

물 부문에서의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정책으로는 펄프와 제지 산업에 폐수 처리 슬러지 

관리와 메탄 활용이 있으며, `30년까지 LPG 회수 및 개선 활동, 퇴비화 및 3R(종이)에 의한 폐

기물 이용률 향상이 필요하다. 또한, 정화조/화장실의 관리를 통해 슬러지를 회수하고 호기성 

정화조를 운영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팜유 산업의 폐수 처리의 경우 메탄의 회수 및 활용 구현

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 IPPU 부문의 `10년 배출량은 36백만톤(CO2eq)으로 2030년 

감축목표는 무조건부(CM1)의 경우 64백만톤(CO2eq), 국제적 지원을 전제한 조건부(CM2)의 경

우 61백만톤(CO2eq)의 배출 목표가 제시되었다.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시멘트 비율을 감소하

고, 1차 공급 원료의 활용 및 CO2 회수 기능을 통한 효율성 향상이 뒷받침될 수 있다. 특히 

철강 분야의 경우 CO2 회수 기술이 요구되며, 제련 및 고철 활용 프로세스의 개선이 필요하

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권 확보 방안으로서의 CDM 사업은 매우 중요한 부분

이다. 따라서 이러한 CDM 사업을 통한 PFC의 잔존물 문제 해결도 고려되어야 한다. 농업 부

문에서의 `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10.5백만톤(CO2eq)으로, 2030년의 감축 목표 CM1인 110백

만톤(CO2eq)과 CM2인 108백만톤(CO2eq)과 비교했을 때, NDC에서 농업 부분의 매우 큰 감소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21년 제출된 NDC의 CM1(110.39백만톤(CO2eq))

와 CM2(115.86백만톤(CO2eq))에 비해 배출량 목표를 하향시킨 것은 다른 부문에서와 같이 동

일하다. 온실가스 저배출 작물의 사용을 확대하고, 소에게 영양 보조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농

업 부문에서 배출될 수 있는 온실가스를 줄이고자한다. 농업 부문에서의 물 관리와 관련하여, 

물의 효율적인 관리 기술을 구현하는 것은 중요하며 분뇨로부터의 바이오가스를 활용하는 기

술 등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FOLU 부문에서의 온실

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살펴보면, `10년 기준 647백만톤(CO2eq)의 온실가스 배출이 일어났다. 

2030년 감축 목표는 무조건부(CM1) 및 조건부(CM2) 각각 214백만톤(CO2eq)와 –15백만톤

(CO2eq)의 목표치가 제시되었다. 특히 CM2의 경우 `21년 제출된 NDC의 FOLU 부문 CM2 목표

치는 68백만톤(CO2eq)이었지만 `22.9 업데이트 된 NDC에서는 –15백만톤(CO2eq)로 제시되고 있

어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FOLU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산림 벌채를 감소

하고 불법 벌목을 단속하는 등의 정책이 시행된다. 또한 이탄지의 복원과 숲 가꾸기, 산림 재

건과 같은 정책 및 활동들은 2030년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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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인도네시아의 NDC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인도네시아는 감축 목표를 무조건부(Unconditional)와 조건부(Conditional)로 구분하여
각각 29%, 41%로 설정함
CM1(Unconditional mitigation scenario) : ‘30년 BAU(2,869백만톤) 대비 29%감축하여 목표는
2,034백만톤
CM2(conditional mitigation scenario) : ‘30년 BAU(2,869백만톤) 대비 41%감축하여 목표는
1,927백만톤

에너지

배출량(‘10) → 2030년 BAU → 2030년 감축목표(현 NDC)

453.2 백만톤CO2eq → 1,669 백만톤CO2eq →
CM1 : 1,311 백만톤CO2eq
CM2 : 1,223 백만톤CO2eq

정책 Ÿ 교통분야 바이오연료의 이행
Ÿ 압축 천연 가스 소비량 증가(CNG 연료 공급소 증가)○

기술 Ÿ 최종 에너지 소비 효율 증가
Ÿ 발전소의 청정 석탄 기술 구현
Ÿ 전력 생산 시 재생 에너지 활용
Ÿ 추가 가스배전선로(주거 및 상업부문용 가스관)

○

폐기물

배출량(‘10) → 2030년 BAU → 2030년 감축목표(현 NDC)

88 백만톤CO2eq → 296 백만톤CO2eq →
CM1 : 256 백만톤CO2eq
CM2 : 253 백만톤CO2eq

정책
Ÿ 펄프 및 제지 산업은 폐수 처리 슬러지 관리와 메탄의 활용 시행

○

기술 Ÿ 2030년까지 LFG 회수 및 개선
Ÿ 퇴비화 및 3R(종이)에 의한 폐기물 이용률 향상
Ÿ 정화조/화장실 관리에서 슬러지 회수
Ÿ 호기성 정화조 운영
Ÿ 팜유 산업의 폐수 처리에서 메탄 회수 및 활용 구현

○

IPPU

배출량(‘10) → 2030년 BAU → 2030년 감축목표(현 NDC)

36 백만톤CO2eq → 69.6 백만톤CO2eq →
CM1 : 64 백만톤CO2eq
CM2 : 61 백만톤CO2eq

정책
Ÿ 시멘트 비율 감소

○

기술 Ÿ 1차 공급 원료 활용 및 CO2 회수 기능을 통한 효율성 향상
Ÿ (철강) CO2 회수
Ÿ 제련 및 고철 활용 개선 프로세스
Ÿ CDM 활동(알루미늄 제련소)으로 인한 PFC의 잔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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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배출량(‘10) → 2030년 BAU → 2030년 감축목표(현 NDC)

110.5 백만톤CO2eq → 119.66 백만톤CO2eq →
CM1 : 110 백만톤CO2eq
CM2 : 108 백만톤CO2eq

정책
Ÿ 저배출 작물 사용 확대
Ÿ 소에게 영양 보조 식품 제공

○

기술
Ÿ 물 관리에서 물의 효율적인 관리 기술 구현
Ÿ 분뇨에서의 바이오가스 기술

○

FOLU
(Forestry
and
Other
Land
Uses)

배출량(‘10) → 2030년 BAU → 2030년 감축목표(현 NDC)

647 백만톤CO2eq → 714 백만톤CO2eq →
CM1 : 214 백만톤CO2eq
CM2 : -15 백만톤CO2eq

정책
Ÿ 산림 벌채 감소
Ÿ 불법 벌목 단속

○

기술
Ÿ 이탄지(Peatland, 이탄이 집적되는 습지) 복원
Ÿ 숲 가꾸기, 산림 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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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한국-인도네시아 온실가스감축 NDC 정책목표 비교분석

  한국이 제시한 NDC와는 달리, 인도네시아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무조건부(Unconditional)

와 조건부(Conditonal)로 구분하여 각각 2030년 BAU 대비 29%와 41%로 설정하였다. 인도네시아의 

2030년 예상 배출량이 총 2,869백만톤(CO2eq)이므로, 감축을 위한 노력이 시행된다하더라도 2018년 

배출량보다 감축 목표 배출량이 더 높게 나타나며, 이는 2030년 기준 BAU대비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

기 때문이다. 

<표 3-3> 한국과 인도네시아 전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국가

2018년 2030년 2050년

탄소배출량

(MtCO2eq)

탄소배출량

(MtCO2eq)

2018년 대비

감축량 비율

탄소배출량

(MtCO2eq)

2018년 대비

감축량 비율

한국 727.6 436.6 40% 178.9~425.9 41~76%

인도네시아 1,709.64 2,034 18% 증가 540 68.4%

  한국의 경우 감축 부문을 크게 배출과 흡수 및 제거로 구분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부문에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수소, 기타(탈루 등)로 세분화하였다.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부문에서는 흡수원, CCUS, 국외감축으로 구분하여 목표를 제시하고 있

다. 반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 부문만 고려하고 있으며, 에너지, 폐기물, 

IPPU(Industrial processes and product use in major large scale industries), 농업, FOLU(Forestry 

and Other Land Uses)의 5가지 부문으로 구분해 목표량을 제시하고 있다. 부문별 한국과 인도

네시아의 감축 내용 차이점은 아래의 <표 3-4>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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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한국과 인도네시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단위: MTonCO2eq)

부문

한국 인도네시아

2030년
목표 배출량

부문별 감축
기여 비율(%)

2030년
목표 배출량

부문별 감축
기여 비율(%)

전환 149.9 41.1 1,355 37.9

산업 222.6 13.0 66.85 0.3

건물 35.0 5.9 - -

수송 61.0 12.7 - -

농축수산 18.0 2.3 110.39 1.1

폐기물 9.1 2.7 285 1.3

산림 - - 217 59.4

수소 7.6 2.6 - -

기타
(탈루 등)

3.9 1.3 - -

흡수원 -26.7 9.2 - -

CCUS -10.3 3.5 - -

국외감축 -33.5 11.5 - -

  추가적으로, 에너지와 관련하여 전원믹스 목표에서 전원믹스 구성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2030년 발전량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의 경우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유사한 목표치를 제시하

고 있다.

<표 3-5> 2030년 발전량 믹스 구성 및 비율 목표

연도 국가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유류 양수 합계

2030

목표

한국 23.9% 21.8% 19.5% 30.2% 3.6% 1.0% 100.0%(612.4 TWh)

인니 - 25% 24% 31% 20% - 100.0%(132.74 TWh)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부문별 감축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정책 및 기술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를 <표 3-6>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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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한-인도네시아 NDC 비교 분석

구분 한국 인도네시아

2018년 배출량 727.6 1,709.64

2030년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8)
436.6

(2018년 대비

40% 감축)

2,034

(2030년 BAU

2,869 대비

29% 감축)

배

출

전

환

2018년 배출량 269.6 603.94

2030년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9) 192.7 1,355

한국 : NDC 상향안 감축목표

인도네시아 : 조건부 감축목표(BAU 대비 41% 감축인 경우)
149.9 1,407

정책

Ÿ 디지털 경제 확대 및 전기차 확대 ○

△

(교통분야에서

바이오연료이용)

Ÿ 전력수요 증가분 반영 및 혁신기술 도입 등

수요관리 수단 이행력 강화
○ ×

Ÿ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 ○

기술
Ÿ 암모니아등무탄소연료혼소를도입하여전원믹스

구성
○ ○

차이점

Ÿ 한국은 전기차를 확대하는 반면 인도네시아는 교통분야에서 바이오연료를

이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함

Ÿ 한국의전원믹스목표는 2030년까지원자력(23.9%), 석탄(21.8%), LNG(19.5%), 신재생

(30.2%), 암모니아(3.6%), 양수·기타(1.0%)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도네시아의전원믹스

목표는 2050년까지 석탄(25%), 원유(20%), 가스(24%), 재생에너지(31%)로 구성되어

있어 전원믹스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

산

업

2018년 배출량 260.5 37.34

2030년 배출량 감축목표 243.8 66.85

한국 : NDC 상향안 감축목표

인도네시아 : 조건부 감축목표(BAU 대비 41% 감축인 경우)
222.6 66.35

정책

Ÿ (석유화학) 친환경원료로전환(납사→바이오납사) ○ ×

Ÿ (시멘트) 자원순환을 통한 폐플라스틱의 원료 활용

확대
○ △

Ÿ (시멘트) 친환경 연료로 전환

(유연탄→폐플라스틱, LNG→전기)
○ ×

기술
Ÿ (철강) 신·증설 설비 고로를 전기로 대체,

수소환원제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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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 인도네시아

Ÿ (철강) 전로에 철스크랩 다량 투입 기술, 코크스

소비열량저감기술등의미래기술조기상용화
○ ×

Ÿ (시멘트) 예열기 및 냉각기 에너지효율 개선 ○ ×

Ÿ 연원료의 전력화 ○ ×

Ÿ 고효율기기·FEMS 도입 확대 ○ ×

Ÿ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불화가스 저감 설비 확충 ○ ×

Ÿ 산업기기효율화 ○ ×

차이점

Ÿ 인도네시아는시멘트비율을감소라는정책을 제시하고있지만이에대한구체적인

방안이 없음

Ÿ 인도네시아의 철강, 제련부문에서 에너지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므로

에너지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임

건

물

2018년 배출량 52.1 -

2030년 배출량 감축목표 41.9 -

한국 : NDC 상향안 감축목표

인도네시아 : 조건부 감축목표(BAU 대비 41% 감축인 경우)
35.0 -

정책
Ÿ 고효율기기 보급 및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 -

Ÿ 태양광·지열·수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

기술

Ÿ 제로에너지건물 건축 및 그린리모델링 확대 ○ -

Ÿ ICT 기반 BEMS, HEMS 보급확대로에너지효율화 ○ -

Ÿ 지역난방 열공급 효율 향상 ○ -

차이점 Ÿ 인도네시아에는 건물 부문이 없음

수

송

2018년 배출량 98.1 -

2030년 배출량 감축목표 70.6 -

한국 : NDC 상향안 감축목표

인도네시아 : 조건부 감축목표(BAU 대비 41% 감축인 경우)
61.0 -

정책

Ÿ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고, 연계 교통 강화 ○ -

Ÿ 철도 중신 교통체계 강화, 운행제한 제도 확대로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 -

Ÿ 친환경차 전환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대 ○ -

Ÿ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친환경 운전 활성화 ○ -

기술

Ÿ 전기자동차 ○ -

Ÿ 수소 철도, 수소 항공기, 수소 선박 ○ -

Ÿ 경유차를 대상으로바이오디젤혼합률 상향(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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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 인도네시아

Ÿ 지능형 모빌리티 ○ -

차이점 Ÿ 인도네시아에는 수송 부문이 없음

농

축

수

산

2018년 배출량 24.7 200.24

2030년 배출량 감축목표 19.4 110.39

한국 : NDC 상향안 감축목표

인도네시아 : 조건부 감축목표(BAU 대비 41% 감축인 경우)
18.0 115.86

정책
Ÿ 논물 관리방식 개선 ○ ○

Ÿ 저메탄·저단백 사료 보급 ○ ○

기술

Ÿ 간단관개* 비율 확대(2주 이상 비율 61%)

* 모내기 후, 추수 전에 물 대는 기간을 축소하여

메탄가스 배출 저감

○ △

Ÿ 에너지 절감 시설·설비 보급 ○ ×

Ÿ 농기계 연료를 저탄소 연료(전기·수소 등)로 전환 ○ ×

Ÿ 노후 어선의 엔진 교체 ○ ×

차이점

Ÿ 한국은 간단관개와 같은 농업에서 물의 효율적인 관리 기술을 제시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는물의효율적인관리기술에대한제시가없으므로국가실정에 알맞은

기술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Ÿ 인도네시아는 분뇨에서의 바이오가스 기술을 제시하고 있음

Ÿ 인도네시아는 농업 시 사용되는 에너지의 감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폐

기

물

2018년 배출량 17.1 133.84

2030년 배출량 감축목표 11.0 285

한국 : NDC 상향안 감축목표

인도네시아 : 조건부 감축목표(BAU 대비 41% 감축인 경우)
9.1 270

정책

Ÿ 생활, 사업장, 지정 폐기물 등의 감량 및 재활용률

대폭 확대
○ △

Ÿ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 확대 ○ ×

기술
Ÿ 생물학적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 회수

및 활용 확대
○ △

차이점

Ÿ 인도네시아는 퇴비화 및 3R을 통해 폐기물 재활용률을 향상하고자 함

Ÿ 인도네시아는 2030년까지 LFG 회수 및 개선을 하고자 하며, 팜유 산업의 폐수

처리에서의 메탄을 회수 및 활용 하고자 함

Ÿ 인도네시아는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슬러지 회수 및 호기성

정화조 운영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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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 인도네시아

수

소

2018년 배출량 - -

2030년 배출량 감축목표 - -

한국 : NDC 상향안 감축목표

인도네시아 : 조건부 감축목표(BAU 대비 41% 감축인 경우)
7.6 -

기술

Ÿ 수전해 수소 기술 개발 ○ -

Ÿ 그린수소 ○ -

Ÿ 수소 저장, 운송 기술 개발 ○ -

Ÿ 수소발전(연료전지, 수소·암모니아터빈) ○ -

차이점 Ÿ 인도네시아에는 수소 부문이 없음

산

림

2018년 배출량 - 734.28

2030년 배출량 감축목표 - 217

한국 : NDC 상향안 감축목표

인도네시아 : 조건부 감축목표(BAU 대비 41% 감축인 경우)
- 68

정책 Ÿ 산림 벌채 감소 및 불법 벌목 단속 - ○

기술
Ÿ 이탄지(Peatland, 이탄이 집적되는 습지) 복원 - ○

Ÿ 숲 가꾸기, 산림 재건 - ○

차이점
Ÿ 인도네시아는 산림에서 온실가스 발생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므로 산림부문에서

의 감축목표가 따로 설정되어 있음

기

타

2018년 배출량 5.6 -

2030년 배출량 감축목표 5.2 -

한국 : NDC 상향안 감축목표

인도네시아 : 조건부 감축목표(BAU 대비 41% 감축인 경우)
3.9 -

기술 Ÿ 디지털 기반 에너지효율 최적화 ○ -

차이점 Ÿ 인도네시아에는 기타 부문이 없음

흡

수

및

제

흡

수

원

2018년 배출량 -41.3 -

2030년 배출량 감축목표 -22.1 -

한국 : NDC 상향안 감축목표

인도네시아 : 조건부 감축목표(BAU 대비 41% 감축인 경우)
-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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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도네시아의 경우, 무조건부(BAU 대비 29% 감축) 감축목표만 나타냄
9) 인도네시아의 경우, 무조건부(BAU 대비 29% 감축) 감축목표만 나타냄

구분 한국 인도네시아

거

정책
Ÿ (산림·임업) 산림경영의 지속가능성 증진,

숲가꾸기
○ -

기술
Ÿ (해양 등 기타) 연안 및 내륙습지 신규 조성,

도시녹지 조성 등
○ -

C

C

U

S

2030년 배출량 감축목표 -10.3 -

한국 : NDC 상향안 감축목표

인도네시아 : 조건부 감축목표(BAU 대비 41% 감축인 경우)
-10.3 -

정책
Ÿ 상용화 R&D 지원 ○ -

Ÿ 다양한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한 민간 확산 ○ -

기술

Ÿ 국내 주변 해역 탐사·시추를 통해 대용량 저장소

확보
○ -

Ÿ 해외 폐가스전, 폐유전 등 저장소 적극 확보 ○ -

국

외

감

축

2030년 배출량 감축목표 -16.2 -

한국 : NDC 상향안 감축목표

인도네시아 : 조건부 감축목표(BAU 대비 41% 감축인 경우)
-33.5 -

정책

Ÿ (현황) 국내 기업의 해외 감축사업을 진행 중이며,

정부 간 양자협정 등의 방식으로 국외감축 사업

협력국 확대 중

○ -

Ÿ (향후 계획) 양자협력(FTA·ODA 활용) 활성화,

민간과 연계한 국제 탄소시장 활용 극대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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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인도네시아 중장기 탄소중립 추진전략

   가. 한국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한국은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적응적(Adaptive) 감

축에서 능동적(Proactive) 대응을 도모하고자 저탄소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2050 탄소중립 추

진전략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한 신 

경제·사회구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대 정책 방향과 10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 방향은 첫째, 적응 분야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등을 통

합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 실현, 둘째, 기회 분야의 신유망 산업의 육성과 순환경제 활성화를 

포함하는 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셋째, 공정 분야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

환을 이루는 3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기반 분야의 제도적 기반 강화

를 함께 고려하는 3+1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적응 분야의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정책 방향은 4가지의 과제(에너지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

업 혁신,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도시·국토 저탄소화)를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전환 가속화 과

제는 에너지 전력공급원을 화석연료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다루고 있다. 또한 전력

망 확충 및 구조혁신과 분산형 전원체계 확대가 필요하며, 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 IT 등 3

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이 요구된다. 고탄소 산업 혁신 과제는 철강 및 석유 화학과 같은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혁신 가속화를 통한 전과정의 

탄소중립을 이루는 활동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금속 및 화학제품제조업 등 다배출 중소사

업장을 대상으로 공정진단을 수행해 맞춤형 공정개선 및 설비 보급을 위한 지원 활동이 필요

하다. 미래모빌리티로의 전환 과제 수행을 위해 수소 및 전기차의 생산·보급 확대와 기술개

발·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가 요구된다. 창의적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

하고, 철도와 선박 등 비도로 부문까지를 포함해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도시·국토 저탄소화 과제는 건물의 탄소 배출량 전생애주기 관리와 마을·도시 

단위의 에너지 자립률 제고 등을 통한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한다. 또한 중장기계획 등을 통해 

국토를 분산 및 압축적으로 개편하며 도시별 맞춤형 그린 인프라를 보전·확충하는 지원을 시

행한다. 추가적으로 산림과 갯벌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 기능을 강화하고, 농축수산업

의 저탄소 생산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회 분야의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정책은 3가지의 과제(신유망사업 육성, 혁신생태계 저

변 구축, 순환경제 활성화)를 포함하고 있다. 신유망사업 육성을 위해 이차전지와 바이오 등의 

저탄소산업 육성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며,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한 혁신기술·서비

스를 통해 조기 산업화를 이루어내고자 한다. 혁신생태계 저번구축 과제는 친환경·저탄소·에

너지신산업 분야의 유망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발굴 및 지원하여 그린 예비

유니콘으로 육성하고,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산화탄소 자원화

와 그린에너지, 수소 등의 저탄소 및 친환경 분야의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하고 글로벌 그린시장 

분석을 통해 국내 강점을 보유한 그린 유망기술을 선정하고, 개발에서 현장적용까지 상용화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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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이다. 순환경제 활성화 과제는 제조 공정의 원료·연료 순환성을 강

화시키고,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기반 구축 및 이용을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선별·재활용 시

스템의 선진화 및 재제조 산업 활성화와 부문별 탄소중립 방안 연계와 자원 모니터링 강화 역

시 순환경제 활성화 과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

  공정 분야의 취약 산업·계층보호, 지역중심 탄소중립실현, 국민 인식 제고의 3가지 과제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들이 제시되어 있다. 구조전환으로 인해 축소되는 석탄발전과 내연기관

차 산업의 경우, 대체 및 유망분야로의 사업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취약 산업·계

층 보호 과제를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업종·공정 변화를 토대로 새로운 

일자리 수요를 발탁하고 맞춤형 직업훈련과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더불어 

저탄소산업 전환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요구된다. 지역중심 탄소

중립실현 과제를 위해 지자체 탄소중립 역량 강화와 지원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

민 인식 제고 과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와 산업계, 중소기업 등 주체별 기후행동 확산 등을 

톨해 탄소중립 문화를 정착시키고, 탄소중립 전 과정에서 양방향 소통 강화와 정책 고객별 입

장을 고려한 맞춤형 소통을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학교와 방송,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제도적 기반 강화 정책과 관련하여 재정제도를 개선하고, 녹색금융 활성화와 기술개발 확충, 

국제협력 강화 등의 과제가 주어진다.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 지원을 위해 첫째,“기후대응

기금”을 신규조성하고, 세제·부담금·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 가격 부과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격 체계를 재구축함으로써 재정제도 개선이 가능하다. 둘째,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의 선도적 지원이 확충되어야하며, 민간자금 유입 확대를 유도하고 시장인프라를 정비

하는 등의 활동이 지원되어야 한다. 셋째, CCUS와 AI·빅데이터와 같은 지능형 ICT 기술을 접

목한 핵심기술 개발과 R&D 성과 통합연계 및 효과적 지원체계 구축과 운용을 통한 기술개발 

확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P4G 정상회의를 통한 녹색의제를 주도하

고, 베트남과 페루 등 주요개도국들과의 양자 기후변화협력협정을 체결하는 활동들이 요구된

다. 뿐만 아니라 EU와 미국 등의 주요 선도국가와의 기후변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그린뉴딜 ODA를 확대하고 개도국 기후 대응 지원 Hub를 구축함으로

써 국제협력 강화를 뒷받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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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한국의 탄소중립 추진전략

탄소중립
추진전략

2050 탄소중립(Net-Zero) 시대로의 이행 본격화 : 「2050 탄소중립 3+1전략」추진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

Ÿ 에너지전환 가속화

Ÿ 고탄소 산업 혁신

Ÿ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Ÿ 도시·국토 저탄소화

Ÿ 신유망사업 육성

Ÿ 혁신생태계 저변 구축

Ÿ 순환경제 활성화

Ÿ 취약 산업·계층 보호

Ÿ 지역중심 탄소중립 실현

Ÿ 국민 인식 제고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에너지전환
가속화

Ÿ 화석연료 중심 →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공급원 전환
Ÿ 전력망 확충 및 구조혁신, 분산형 전원체계 확대
Ÿ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

고탄소 산업
혁신

Ÿ 철강 및 석유화학 등 다배출업종의 저탄소 전환 촉진
Ÿ 산업 밸류체인 전바의 혁신 가속화로 전과정의 탄소중립
Ÿ 금속및화학제품제조업등다배출중소사업장대상공정진단을통해맞춤형

공정개선 및 설비보급 등 지원

미래
모빌리티로
전환

Ÿ 수소 및 전기차 생산·보급 확대, 기술개발·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
Ÿ 창의적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철도·선박 등 비도로 부문까지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친환경화 추진

도시·국토
저탄소화

Ÿ 건물의 탄소배출량 전생애주기 관리 및 마을·도시단위 에너지 자립률 제고
등을 통한 탄소중립도시 조성
Ÿ 중장기계획등을통해국토를분산·압축적으로개편, 도시별맞춤형그린인프라
보전·확충 지원
Ÿ 산림, 갯벌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기능 강화, 농축수산업의 저탄소
생산기반 확대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신유망사업
육성

Ÿ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저탄소산업 육성 → 세계시장 선점
Ÿ 탄소중립 가속화 혁신기술·서비스 → 조기 산업화

혁신생태계
저변구축

Ÿ 친환경·저탄소·에너지신산업분야유망기술보유기업을집중발굴·지원하여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육성
Ÿ 대-중소기업간 협력 강화
Ÿ 이산화탄소 자원화, 그린에너지, 수소 등 저탄소·친환경 분야
규제자유특구 확대
Ÿ 글로벌 그린시장 분석을 통해 국내 강점 보유 그린 유망기술을 선정,
개발에서 현장적용까지 상용화 로드맵 수립

순환경제
활성화

Ÿ 제조 공정의 원료·연료 순환성 강화
Ÿ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기반 구축 및 이용 확대
Ÿ 선별·재활용 시스템의 선진화 및 재제조 산업 활성화
Ÿ 부문별 탄소중립 방안 연계 및 자원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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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취약
산업·계층
보호

Ÿ 구조전환으로 축소되는 석탄발전·내연기관차 산업 등의 경우,
대체·유망분야로의 사업전환 적극 지원
Ÿ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업종·공정 변화를 토대로 새로운 일자리 수요 파탁
및 맞춤형 직업훈련·재취업 지원 강화
Ÿ 저탄소산업 전환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평가

지역중심
탄소중립

실현

Ÿ 지자체 탄소중립 역량 강화 및 지원기반 구축

국민 인식

제고

Ÿ 시민사회, 산업계, 중소기업 등 주체별 기후행동 확산 등을 통해 탄소중립

문화 정착
Ÿ 탄소중립 전 과정에서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고객별 입장을 고려한

맞춤형 소통 추진
Ÿ 학교, 방송, SNS 등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해 전 국민 대상 환경교육 및
홍보 강화

제도적
기반 강화

재정제도
개선

Ÿ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 지원을 위해 “기후대응기금(가칭)” 신규 조성
Ÿ 세제,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 가격 부과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가격체계 재구축

녹색금융
활성화

Ÿ 정책금융의 선도적 지원 확충
Ÿ 민간자금 유입 확대 유도

Ÿ 시장인프라 정비

기술개발
확충

Ÿ 핵심기술 개발(예 : CCUS, AI·빅데이터 등 지능형 ICT 기술 접목)
Ÿ R&D 성과 통합연계 및 효과적 지원체계 구축 및 운용

국제협력
강화

Ÿ P4G 정상회의를 통한 녹색의제 주도
Ÿ 베트남, 페루 등 주요개도국들과의 양자 기후변화협력협정 체결
Ÿ 주요국(EU, 미국 등) 기후변화 선도국과의 협력 체제 구축
Ÿ 그린뉴딜 ODA 확대
Ÿ 개도국 기후 대응 지원 Hub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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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인도네시아 탄소중립 추진전략

  인도네시아의 환경 기능 지속가능성 보호, 천연 자원의 현명한 사용, 지속 가능한 개발 달성 등

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No. 32/2009은 저탄소 및 기후 회복력 장기 전략(LTS-LCCR, Long-term 

strategy on low carbon and climate resilience) 개발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LTS-LCCR은 국가·지자체·국제 지속가능성 목표와 기후 목표를 일치시키며, 비당사자 이해관

계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혁신 기회를 증진싴키고 지역 사회가 초기 조치로 인

한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LTS-LCCT은 Vision of One 

Hundred Years Indonesia (Visi Indonesia 2045)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Visi Indonesia 2045의 목표는 인적자원 개발과 과학기술 발전,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 형평성 개

발, 국가의 회복력과 공공 부문 거버넌스의 강화라는 4가지의 축을 기반으로 발전 및 번영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를 만드는 것이다. LTS-LCCR 2050은 기후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국가 정책 방향

을 제시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경제 개발의 균형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온실가스 배출 감

소와 경제성장, 정의(justice)와 공정성(fairness), 기후 회복력 개발을 LTS-LCCR 목표의 통합적인 

부분으로 포함시켰으며, LTS-LCCR 실행 중 전략적 지원 이슈인 젠더 이슈, 공정 전환(just 

transition), 취약 계층 이슈 등도 함께 다뤄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LTS-LCCR 개발을 위해 온실

가스 배출 감소와 경제적 영향 측면을 고려한 저탄소 시나리오는 1) unconditional NDC(현재 정책 

시나리오, CPOS), 2) 전환 시나리오(TRNS), 파리협정목표(LCCP)의 3가지가 있으며, 시나리오 분

석을 위해 AFOLU(농업, 임업, 기타 토지 용도)와 Non-AFOLU(에너지, 폐기물, IPPU)를 각각 모델

링하였다. 두 모형 모두에서 경제 및 인구성장을 식량 및 에너지 수요 변화의 핵심 요인으로 고

려하였다. 분석 결과, CPOS는 2030년 이후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TRNS는 배출량이 감소하지만 파리협약 목표 달성을 위한 2050 배출량 감축 수준에 도달하기에

는 역부족이었다. LCCP는 203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의 급격한 감축이 일어나며 2050년까지 

540백만톤(CO2eq)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LCCP 시나리오는 2030년까지 산림과 FOLU(토지 이용)이 순 흡수(sink)되어, 2030년 국가 온실

가스 배출량 정점에 도달 후 2060년 혹은 그 이전에 순배출이 제로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본 시나리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에너지 부문의 배출을 ‘0’에 가깝도록 감축시켜야하며, 

산림 및 토지 사용 금지를 확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시스템뿐 아니라 식량 및 토지 이

용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며, 에너지 및 식량 안보, 생물 다양성 보존, 산림 파괴 회피, 담수 사

용, 질소 및 인 사용 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목표들에 대한 절충(trade-offs)이 필요하다.

  AFOLU의 경우, CPOS는 2010년 이후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속하여 2050년 음(-)의 배출량

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LCCP 배출 경로는 2030년에 순 감소(음의 배출량)로 전환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앞서 언급한 두 시나리오 모두 산림 벌채와 이탄 화재 및 이탄 분해 등 

이탄 관련 배출의 현저한 감축과, 이차림, 조림 및 재림에서 탄소 격리의 증가로 인해 배출량

이 크게 감소함을 보여준다. 부문별 목표를 유지하면서 산림 벌채를 회피하는 전략은 농작물 

생산성 및 작물 집약도 증진, 그리고 비생산적 토지의 사용 최적화, 식량 손실과 낭비 감소 등

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식품 및 토지 이용 시스템 변화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배출 억제, 생물 다양성 보존 및 복원, 건강한 식생활 촉진, 농촌 생활 보장, 기후 변화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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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수의 지속가능한 사용, 오염물질 감소, 해양 및 해안 생태계 서비스 손실 차단 등 여러 가지

의 혁신 정책과 조치(PaMs, innovative policies and measures) 등이 시작되었다. 산림 거버넌스

를 개선하려는 인도네시아의 노력은 REDD+와 PaMs를 통해 자연림을 유지하는데 있어 국제적 

인정과 보상을 가져왔다. 이러한 PaMs는 파리 협정 목표와 연계된 저탄소 개발을 실행하기 위

한 기반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투자·기술·역량 구축과 같은 국제적 지원과 더불어 2030년 

AFOLU 부분이 순 흡수원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한다.

  에너지 부문에서의 장기 저탄소 전략 개발을 위해 1) 에너지 효율 조치 시행, 2) 운송 및 건

물에서의 탈탄소 전기 사용, 3) 석탄에서 가스 및 재생 가능 연로로의 이동, 4) 전력, 운송, 산

업에서의 재생가능 에너지 향상의 4가지가 고려되었다. 에너지 수요는 경제 발전 및 인구 증가

와 함께 증가가 예측되므로 에너지 효율 조치 시행은 2050년 모든 에너지 소비 부문의 에너지 

집약도를 기준 연도보다 훨씬 낮출 수 있다. 장기 저탄소 전략 개발을 위해 사용된 3가지 시나

리오에서 CPOS는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에너지 투입과 관련해 

CPOS는 주로 석탄에 의존하는 반면, TRNS와 LCCP는 더욱 다양한 에너지원을 사용한다. 온실

가스 배출의 경우, CPOS는 지속적으로 배출량을 증가시켜 2050년에는 약 2,116백만톤(CO2eq)

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TRNS의 경우 상당한 수준의 완화 조치 적용을 기반으로 배

출량을 감축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증가 추세에 따라 2050년에는 약 1,439백만톤

(CO2eq)의 배출량을 전망하고 있다. LCCP는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뿐 

아니라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등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2030년 이후의 배출량을 

1,030백만톤(CO2eq)에서 2050년 약 572백만톤(CO2eq)로 상당한 감축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

고 있다. 

  폐기물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경로는 도시고형폐기물, 하폐수 처리, 산업 폐기물 등의 처

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폐기물 관리 방안(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회피, 파괴, 이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처리

되어야 할 폐기물의 양, 폐기물 증가율이 인구·경제성장·정책과 규제·사회 및 문화·처리 

계획·감량화 등에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에 기반해 예측되었다. CPOS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50년 272백만톤(CO2eq)에 도달하며, TRNS 역시 지속적 증가로 2050년 

223백만톤(CO2eq)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LCCP는 203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

이 감소하여 2050년에는 120백만톤(CO2eq)의 배출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온실가스 배출을 산업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시멘트와 암모니아 비료, 질산, 석

유화학 등의 기초 화학물질, 철·제철, 니켈, 금, 알루미늄, 보크사이트 등의 금속 제련소 등을 

1) IPPU 배출 집약 산업과 2) 석탄을 주 에너지원으로 하는 온실가스 에너지 집약 산업으로 규

정하고 있다. 국가산업 발전계획(RIPIN, Master Plan of National Industry Development) 

2015-2035에서는 석유와 가스를 제외한 국가 제조업 성자률을 10.5%로 예측하였다. CPOS는 무

조건부 NDC에 따라 암모니아 플랜트 개선 등이 2050년까지 연장된다는 가정을 두었으며, 

TRNS는 1) 질소 산업에서 N2O제거 설비 설치, 2) 알루미늄 생산에 저PFC 배출 기술 적용, 3) 

철 및 제철 생산에 고철 및 저탄소 배출 기술 활용을 가정하였고,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잠

재력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다른 부문과 달리 IPPU의 3가지 시나리오 모두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CPOS가 70백만톤(CO2eq), TRNS가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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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톤(CO2eq), LCCP는 50.2백만톤(CO2eq)로 예측했다.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은 독립적 활동이 아닌 서로 다른 시공간 및 제도적 규모로 수행되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상호 보완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완화와 적응은 서로에 대한 대안책으

로 볼 수는 없다. 또한, 기후 회복력과 저탄소 개발은 경제적 관점을 가진 환경 개발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환경 제약적인 경제 개발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지라도 온실가스 농도 감소와 온난화 속도 감소 사이의 지연 시간으로 인해 기후변화 영향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기후변화 완화와 관계없이 기후변화 적응은 매우 중요하게 다

뤄져야 한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 목표는 기후 문맹퇴치, 지역 역량 강화, 

지식 관리 개선, 기후변화 적응과 재해 위험 감소에 대한 정책 수렴, 적응 기술 적용을 통해 

2030년까지 모든 개발 부문에서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적응 능력을 증가시키는 목표를 내재하

고 있다. 더불어, 회복력 강화와 기후변화 취약성 감소 역시 인도네시아가 추진하는 주요 전략 

목표이다.

[그림 3-1] 인도네시아 NDC, LTS, 기후 행동 계획, 국가 및 부문 개발 계획 통합 간의 완화 및 적응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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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인도네시아의 탄소중립 추진전략

탄소
중립
추진
전략

- 인도네시아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적응 측면(Adaptation aspect)과 완화
측면(Mitigation aspect)으로 구분하여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루고자 함

- 다방면에서의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노력을 위해 생태계를 포괄하는 통합된 경관
규모 접근 방식 채택.

- 주요 기후변화 문제를 개발 계획의 목표 예산 책정에 적용
- 미래 세대의 식량, 물,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과 기후 회복력 향상을 위해 주요 생태계를
보호 및 복원함으로써 천연자원 관리 개선

적응 측면 완화 측면

목표 부문 목표

온실가스 배출

감축

1. 농업
2. 산림
3. 에너지
4. 폐기물
5. IPPU(Industrial Processes and Product use)

경제· 사회·생태계 회복

부문

농
업

Ÿ 물 사용 효율을 높이는 방안(예 : 간헐적 홍수) 및 유기 비료 적용
Ÿ 가축 사료 보충제 개선
Ÿ 가축 폐기물 활용
Ÿ 비료 사용 개선

산
림
Ÿ 이탄지 보전 및 복원 사업을 진행 예정

에
너
지

Ÿ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저탄소 기술 개발,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부품과 같은
신산업 부품의 국산화 등
Ÿ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 에너지믹스계획을 수립 -> 경제발전, 국민복지 향상
Ÿ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LN)에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전력 조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자발전사업(Independent Power Provider, IPP) 비중 확대
Ÿ 태양광 발전설치
Ÿ CCUS 기술 구현

폐
기
물

Ÿ 메탄 회수 장비를 갖춘 정화조 설치
Ÿ 바이오가스 및 슬러지 회수
Ÿ LFG 회수 및 개선

산
업

Ÿ 질산 산업에 N2O 배출 저감을 위한 2차 촉매 설치
Ÿ 알루미늄 생산시설에서 낮은 PFCs 배출 기술 적용
Ÿ 고철 및 저탄소 배출 기술 활용
Ÿ 혼합 시멘트 사용

녹
색
금
융

Ÿ 2022년 4월부터 탄소세 부과 정책을 시작하며, 정부 상한선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회사에게 30루피/kg_CO2eq 부과
Ÿ 석탄 화력발전에 대해 탄소세 부과 예정

제
도
개
선

Ÿ 저탄소 개발로의 전환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미래 및 취업 보장
Ÿ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 촉진
Ÿ COVID-19 복구와 기후 정책의 조정을 포함하여 녹색 투자 강화 및 기후 정책
프로그램 추진
Ÿ 참여형 대중 문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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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저탄소 추진전략 비교 분석

  한국과 인도네시아 모두 기후변화가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중

장기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중장기 

추진전략을 위해 투자규모와 예산 등의 경제적인 비용을 추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하며, 이를 기

반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IEA(International 

Energy Aency)에 따르면, 에너지 관련 전 세계 투자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GDP의 4.5%로 증가

하여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모두 GDP의 일정 부분 이상의 투자

가 에너지 관련 부문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추진 전략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중장

기 저탄소 추진전략은 NDC 부문별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탄소세 및 제도 개선 부문 이외에

는 거의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중장기 저탄소 추진전략의 경우, NDC보다 상

세하게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2가지 안으로 

구축해 제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대부분 산림과 에너지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

과 에너지 부문 중심으로 추진 전략이 설정되었다. 추진전략을 산업, 에너지, 폐기물, 수송 및 건물, 

제도개선 부문으로 나누어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산업의 경우, 인도네시아 산업 부문은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전환보다는 현재 산업부분에서의 온실가스 저감장치 설치로 한정되어 있어 감축의 한계가 

존재한다. 에너지 부문의 경우, CCUS 기술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모두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술 개발의 국가 간 교류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 부문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는 

바이오가스 생산비율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바이오가스 기술이전 및 적용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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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한국과 인도네시아 저탄소 추진전략 비교

한국 인도네시아

추진

전략

2050 탄소중립(Net-Zero) 시대로의 이행

본격화 : 「2050 탄소중립 3+1전략」추진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

제도적 기반

강화

Ÿ에너지

전환 가속화

Ÿ고탄소산업혁신

Ÿ미래

모빌리티로

전환

Ÿ 도시·국토

저탄소화

Ÿ신유망

사업 육성

Ÿ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Ÿ순환경제

활성화

Ÿ취약 산업·계층

보호

Ÿ지역중심

탄소중립실현

Ÿ 국민인식제고

Ÿ재정제도개선

Ÿ녹색금융

활성화

Ÿ기술개발확충

Ÿ국제협력강화

-인도네시아는 2050년 탄소중립을위해적

응 측면(Adaptation aspect)과 완화 측면

(Mitigation aspect)으로 구분하여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루고자 함

- 다방면에서의기후변화적응및완화노력

을 위해 생태계를 포괄하는 통합된 경관

규모 접근 방식 채택

- 주요 기후변화 문제를 개발 계획의 목표

예산 책정에 적용

-미래세대의식량, 물, 에너지에대한중요성

과기후회복력향상을위해주요생태계를

보호및복원함으로써천연자원관리를개선

적응 측면 완화 측면
목표 부문 목표

온실

가스

배출

감축

1. 농업

2. 산림

3. 에너지

4. 폐기물

5. IPPU

(Industrial Processes

and Product use)

경제· 사회·

생태계 회복

부

문

에

너

지

- 신재생 등 친환경 기반 에너지 생산

- 신재생에너지 + CCUS 기술 등 활용

- 신재생에너지 정책개선, 저탄소 기술 개

발, 태양광패널과전기차부품과같은신산

업 부품의 국산화 등

- 신재생에너지비중을늘려에너지믹스계

획을 수립 -> 경제발전, 국민복지 향상

- 인도네시아전력공사(PLN)에서발표한신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자발전사업(Independent Power

Provider, IPP) 비중을 확대

- 태양광 발전설치

- CCUS 기술 구현

산

업

- 신유망산업 확산 +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 2차전지, 바이오 등 저탄소 신산업 부상

-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 설정 및 강화하

여 원자재 절감

- 질산 산업에 N2O 배출 저감을 위한 2차

촉매 설치

- 알루미늄 생산시설에서 낮은 PFCs 배출

기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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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도네시아

- 고철 및 저탄소 배출 기술 활용

- 혼합 시멘트 사용

폐

기

물

- 자원의 재사용/재활용/친환경 소재 제품 확대

로 폐기물 발생 감축

- 메탄 회수 장비를 갖춘 정화조 설치

- 바이오가스 및 슬러지 회수

- LFG 회수 및 개선

농

축

수

산

-

-물사용효율을높이는방안(예:간헐적홍수)

및 유기 비료 적용

- 가축 사료 보충제 개선

- 가축 폐기물 활용

- 비료 사용 개선

수

송

- 친환경차 중심 생태계 조성

- 친환경차글로벌시장점유율 1위달성목표
-

건

물

- 에너지 자급형 그린빌딩 확대

- 공공및민간건물 100% 친환경에너지기반구축
-

산

림

및

토

지

- 국내산림의노령화로탄소흡수량이저하되어

농림및해양생태계의탄소흡수원확충필요

- 이탄지는 일반토양보다탄소저장량이 10

배이상높으며, 인도네시아는세계에서 4번

째로큰이탄지를보유하고있음이에이탄

지 보전 및 복원 사업을 진행예정

녹

색

금

융

- 녹색분야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의 양적 및

질적 확충 도모

- 저탄소산업구조로의전환을위한기업지원뒷받침

-세금, 배출권거래제등탄소가격부과수단재구축

- 기후대응기금(가칭) 신규 조성

- 2022년 4월부터 탄소세 부과 정책을 시

작하며, 정부 상한선을 초과하여 배출

하는 회사에게 30루피/kg_CO2eq 부과

- 석탄 화력발전에 대해 탄소세 부과 예정

제도

부문

- 학교, 방송, SNS 등 다양한 매체·경로 등을

통해 전 국민 대상 환경교육 및 홍보강화

- 시민사회, 산업계, 중소기업 등 주체별 기후행

동 확산 등을 통해 탄소중립 문화 정착

- 탄소중립 추진 전과정에서 양방향

(Top-down&Bottom-up) 소통을 강화

- 정책 고객별 입장을 고려한 맞춤형 소통 추진

-저탄소개발로의전환의영향을받는노동

자들의 미래 및 취업 보장

-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 촉진

- COVID-19 복구와기후정책의조정을 포

함하여녹색투자강화및기후정책프로

그램 추진

- 참여형 대중 문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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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인도네시아 온실가스감축 및 저탄소 추진전략 비교분석 소결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NDC 및 저탄소 추진전략을 비교·분석한 결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양국에서 다양한 부문별로 정책 및 기술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은 배출부문(전환, 산업, 건물, 수

송, 농축수산, 폐기물, 수소, 기타(탈루 등)과 흡수부문(흡수원, CCUS, 국외감축)으로 구분되어 완화

계획을 설정하였다. 인도네시아는 기후 변화가 식량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응 및 완화 노력으로 구분하여 추진전략을 설정하여 에너지, 폐기물, IPPU, 농업, 산림 

5가지 부문으로 구분되어 완화계획을 설정하였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모두 탄소중립을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배출량 간의 탈동조화 단계에 도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 및 기술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한국은 전 부문에 걸쳐 도전적이지만 명확한 목표 제시 및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정책 및 기술적으로 

제시한 반면, 인도네시아는 각 부문별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덜 구조화되어 있고, 

정책을 뒷받침할 기술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인도네시아는 에너지와 산림 부문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이 외에 부문에도 균일한 전략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수소, 건물, 수송 부문

에 대한 전략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중장기 추

진전략을 위해 경제 비용(투자규모, 예산 등) 추정 작업이 선행되어야 탄소중립 목표의 실현 가능성

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의 한-인도네시아 온실가스감축 및 저탄소 추진전략 비교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두 가

지 실행 차원의 협력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협력전략은 공통관심사에 집중하는 

것이다. 에너지 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 가장 크고 감축기여도가 높으며, 또한 국가

별로 가장 중요한 부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부문의 범위 자체가 넓고 그에 대한 국가별 

관심사가 상당히 높으므로, 다양한 세부분야에 대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산림

부문의 경우 산림 및 이탄지 관리기술에 대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의 경

우 산림부문에서 많은 온실가스 감축을 시도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산림녹화사업을 성공한 우

리나라의 기술 및 관리방안 등이 협력 아이템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폐기물, 농어업 분야

에서는 보다 세부적인 기술 수요를 파악하여 협력을 구상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전략은 

숨겨진 기회를 찾는 것이다. 셋째,   산업부문의 경우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 온실가스 감

축 초점이 다른데, 우선은 인도네시아 측에서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산업공정에서의 효율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에서 최소한의 기회를 찾고, 그 외에 아직 인도네시아 NDC 

및 LEDS에서 강조되고 있지 않으나 잠재력이 큰 기술에 대하여 세밀한 협력을 통하여 발굴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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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한-베트남 온실가스감축 및 저탄소 추진전략 비교·분석

  1. 한-베트남 온실가스감축 NDC 정책목표 분석 

   가. 베트남 온실가스감축 NDC 정책목표 분석 

  베트남은 국가 환경보호법10)에 의거하여, 환경보호가 경제발전, 사회보호, 생물다양성보호, 

기후변화 적응 및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6년에 승인된 베트남의 기후변

화 정책 프레임워크의 주요 목표는 1) 자연재해 대응·기후 모니터링, 2) 기후변화 상황에서의 

물과 식량안전 보장, 3) 해양 및 자연재해 위 대응 준비, 4)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와 개발, 5) 

사회경제적 개발과정 중 온실가스 배출 유도, 6)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부기관의 역량 강화, 

7) 기후변화에 대한 재원 다양화 및 투자효율 증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베트남의 

2021-2030년 녹색성장 전략, 비전 2050은 부총리 결정 No. 1658/QD-TTG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이는 녹색성장을 달성하고 탄소중립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및 감

축을 지표로써 활용하고 있으며 2012년 베트남 정부는 기후변화 완화 목표를 포함하는 베트남 

녹색 성장 전략(Vietnam Green Growth Strategy11), 이하 ‘VGGS’)을 승인하였고, 에너지 효

율 개선, 산업과 교통의 연료 구조 변화, 신재생 에너지원의 비중 확대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베트남의 NDC(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15년 9월에 UNFCCC 사무국에 INDC를 제출하였고, 이

후 2020년에 업데이트된 NDC를 제출하였으며 베트남 2030 NDC에서는 INDC 보다 2030년까지 

국가의 현재 상황과 사회·경제적 발전 예측에 더 부합하도록 완화 및 적응 기여도를 검토 및 

업데이트하여 사회경제적 발전전략, 국가기후변화전략, 베트남 녹색성장전략, 자연재해 예방 등

을 위한 국가전략의 목표와 일치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부문

Contribution with domestic 
resources 

Contribution with 
international support 

Total contribution with both 
domestic resources and 
international support 

BAU 
시나리오와 
비교 (%)

감축량
(MtCO2eq) 

BAU 
시나리오와 

비교
(%)

감축량
(MtCO2eq)

BAU 
시나리오와 

비교
(%)

감축량
(MtCO2eq)

에너지 5.5 51.5 11.2 104.3 16.7 155.8 

농업 0.7 6.8 2.8 25.8 3.5 32.6 

LULUCF 1.0 9.3 1.3 11.9 2.3 21.2 

폐기물 1.0 9.1 2.6 24.0 3.6 33.1 

IP 0.8 7.2 0.1 0.8 0.9 8.0 

총 9.0 83.9 18.0 166.8 27.0 250.8 

<표 3-10> 한국과 베트남 온실가스 감축 목표1

10)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No:55/2014/QH13

11) VGGS는 2014년 승인된 실행 계획을 통해 달성되어야 하며, 이 계획은 2014-2020년 동안 구현될 66개의 구체적인 행동

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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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의 NDC 부분별 감축 목표를 살펴보면 에너지, 폐기물, 산업프로세스와 농업, 산림 측면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에너지의 경우 재생에너지 세부기술에서 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태양광 

발전을 위주로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운송 세부기술에서는 화물 및 수송 차량의 에너지 효율이 

높은 모델로 변경을 정책목표 삼고 있다. 바이오연료 세부측면에서는 바이오 연료, 천연 가스 및 

전기로의 전환, 교통에서는 개인 교통 수단에서 공공 교통 수단으로 전환, 건축 측면에서는 주택 

및 상업 분야의 에너지 절약형 건축 자재 및 녹색 자재 개발 및 사용을 추진하고 있다.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전처리 및 후처리에 집중하여 폐기물 매립량 감소 및 폐기물 처리 기

술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감축, 산업프로세스 측면에서는 시멘트 생산 시 고로 슬래그, 비산재, 

석회석 등으로 클링커 대체물 사용 및 HFC의 소비 감축을 통한 NDC 목표 달성 계획을 표명

하고 있으며 농업 부분의 경우, 작물 관리 측면에서 통합 작물 관리 시스템 도입과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하여 증기 배수 및 건식/습식 관개 기술 교대 사용, 절수 관개 기술 적용을 목표로 

삼고 있다. 더불어 산림 보호와 복원 양 측면에서 각각 REDD+ 프로그램12) 시행, 산림과 토지 

보호 및 자연림 복원, 탄소 축적량을 높이고 토지를 보존하기 위한 혼농 임업 모델 개발을 온

실가스감축의 목표로 삼고 있다. 

  베트남의 2030년 예상 배출량(BAU)은 총 927.9 MtCO2eq, ,2030년 목표 배출량은 844 

MtCO2eq이며, 베트남은 2050년까지의 목표는 NDC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는 현실이며 

2030년 기준으로는 베트남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 보다 더 높게 나타나 

각 부문별 배출량이 모두 높게 나타나 있으며 베트남의 감축 기여 비율은 에너지 부문이 

61.4%로 에너지 전환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 외 부문들은 고루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단위: MTonCO2eq)

부문

한국 베트남

2030년 
목표 배출량

부문별 감축 
기여 비율(%)

2030년 
목표 배출량

부문별 감축 
기여 비율(%)

전환 149.9 41.1 626.9 61.4

산업 222.6 13.0 133.1 8.6

건물 35.0 5.9 - -

수송 61.0 12.7 - -

농축수산 18.0 2.3 105.3 8.1

폐기물 9.1 2.7 37.2 10.8

산림 - - -58.5 11.1

수소 7.6 2.6 - -

기타
(탈루 등)

3.9 1.3 - -

흡수원 -26.7 9.2 - -

CCUS -10.3 3.5 - -

국외감축 -33.5 11.5 - -

<표 3-11> 한국과 베트남 온실가스 감축 목표2

12)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s, and the 
conservation and enhancement of forest carbon st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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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의 온실가스감축 NDC 정책목표는 아래와 같이 에너지, 폐기물, 농업, 산업프로세스 및 

산림보호와 복원 측면에서 부분별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내용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 베트남은 감축 목표를 국내 기여와 국제적 기여로 구분하여 각각 9%, 27%로 설정함❍ 무조건부(Unconditioanl) :
  →‘30년 BAU(927.9 MTonCO2eq) 대비 9%감축하여 목표는 844 MTonCO2eq ❍ 조건부(Conditional) :
  →‘30년 BAU(927.9 MTonCO2eq) 대비 27%감축하여 목표는 677.1 MTonCO2eq

에너지

배출량(‘14) → 2030년 BAU → 2030년 감축목표(현 NDC)

171.6 MTonCO2eq → 678.4 MTonCO2eq → 무조건부 : 626.9 MTonCO2eq
조건부 : 522.6 MTonCO2eq

정책 Ÿ 에너지가 효율적인 가전 제품 및 산업 장비 사용
Ÿ 화물 및 수송 차량의 운송 모델 변경으로 에너지 효율 조치
Ÿ 개인 교통 수단에서 공공 교통 수단으로 전환
Ÿ 바이오 연료, 천연 가스 및 전기로의 전환
Ÿ 주택 및 상업 분야의 에너지 절약형 건축 자재 및 녹색 자재 개발 및 사용

○

기술 Ÿ 재생 에너지 개발(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태양광)
Ÿ 건설 자재 제조 기술 개선
Ÿ 클링커 함량 감소 및 시멘트 생산 시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조치 시행○

폐기물

배출량(‘14) → 2030년 BAU → 2030년 감축목표(현 NDC)

21.5 MTonCO2eq → 46.3 MTonCO2eq → 무조건부 : 37.2 MTonCO2eq
조건부 : 13.2 MTonCO2eq

정책 Ÿ 매립량 감소
Ÿ 폐기물 처리 기술 관리○

기술
×

IP

배출량(‘14) → 2030년 BAU → 2030년 감축목표(현 NDC)

38.6 MTonCO2eq → 140.3 MTonCO2eq → 무조건부 : 133.1 MTonCO2eq
조건부 : 132.3 MTonCO2eq

정책
Ÿ HFC의 소비 감축

○
기술 Ÿ 시멘트 생산에서 클링커를 대체하기 위해 고로 슬래그, 비산재, 석회석을 분쇄하여 

사용○

농업

배출량(‘14) → 2030년 BAU → 2030년 감축목표(현 NDC)

89.8 MTonCO2eq → 112.1 MTonCO2eq → 무조건부 : 105.3 MTonCO2eq
조건부 : 79.5 MTonCO2eq

정책 Ÿ 통합 작물 관리(ICM)
Ÿ 소의 식단 개선
Ÿ 유기 비료 수집 및 처리○

기술 Ÿ 증기 배수 및 건식/습식 관개 기술 교대 사용
Ÿ 절수 관개 기술 적용○

LULUCF

배출량(‘14) → 2030년 BAU → 2030년 감축목표(현 NDC)

-37.5 MTonCO2eq → -49.2 MTonCO2eq → 무조건부 : -58.5 MTonCO2eq
조건부 : -70.4 MTonCO2eq

정책 Ÿ REDD+ 프로그램 시행
Ÿ 산림과 토지 보호○

기술 Ÿ 자연림 복원
Ÿ 탄소 축적량을 높이고 토지를 보존하기 위한 혼농임업 모델 개발○

<표 3-12> 베트남의 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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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베트남 온실가스감축 NDC 정책목표 비교분석

  한국과 베트남의 부문별 감축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정책 및 기술에 대한 비교 분석 결

과를 <표 3-13>에 나타냈다.

구분 한국 베트남

2018년 배출량 (MTonCO2eq) 727.6 445.8

2030년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 (MTonCO2eq)13)

436.6

(2018년 대비

40% 감축)

844

(2030년 BAU 

927.9 대비 

9% 감축)

배

출

전

환

2018년 배출량 (MTonCO2eq) 269.6 -

2030년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 (MTonCO2eq)14) 192.7 626.9

한국 : NDC 상향안 감축목표 (MTonCO2eq)

베트남 : 조건부 감축목표(BAU 대비 9% 감축인 경우)
149.9 626.9

정책

Ÿ 디지털 경제 확대 및 전기차 확대 ○

△

(교통분야에서 

바이오연료 

이용)

Ÿ 전력수요 증가분 반영 및 혁신기술 도입 등 수요관리 

수단 이행력 강화
○ ×

Ÿ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 ○

기술
Ÿ 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 혼소를 도입하여 전원믹스 

구성
○ ×

차이점

Ÿ 한국의 전원믹스 목표는 2030년까지 원자력(23.9%), 석탄(21.8%), LNG(19.5%), 

신재생(30.2%), 암모니아(3.6%), 양수·기타(1.0%)로 구성되어 있으며, 베트남의 

전원믹스 목표는 2045년까지 석탄(15.4%), 수력(9.1%), 신재생에너지(26.5%), 

천연가스(20.6%), 수입(3.1%)로 구성되어 있어 전원믹스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

Ÿ 베트남은 2020년에 비해 2045년에 천연가스의 비율을 가장 많이 증가시킬 계획임 

산

업

2018년 배출량 (MTonCO2eq) 260.5 -

2030년 배출량 감축목표 (MTonCO2eq) 243.8 133.1

한국 : NDC 상향안 감축목표 (MTonCO2eq)

베트남 : 조건부 감축목표(BAU 대비 9% 감축인 경우)
222.6 133.1

<표 3-13> 한국과 베트남의 NDC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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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 베트남

정책

Ÿ (석유화학) 친환경 원료로 전환(납사 → 바이오 납사) ○ ×

Ÿ (시멘트) 자원순환을 통한 폐플라스틱의 원료 활용 

확대
○ ×

Ÿ (시멘트) 친환경 연료로 전환(유연탄→폐플라스틱, 

LNG→전기)
○ ×

기술

Ÿ (철강) 신·증설 설비 고로를 전기로 대체, 

수소환원제철
○ ×

Ÿ (철강) 전로에 철스크랩 다량 투입 기술, 코크스 

소비열량 저감기술 등의 미래기술 조기 상용화
○ ×

Ÿ (시멘트) 예열기 및 냉각기 에너지효율 개선 ○ ×

Ÿ 연원료의 전력화 ○ ×

Ÿ 고효율기기·FEMS 도입 확대 ○ ×

Ÿ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불화가스 저감 설비 확충 ○ ×

Ÿ 산업기기효율화 ○ ×

차이점
Ÿ 베트남은 시멘트 생산 시 클링커 대체재 외에는 산업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향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임

건

물

2018년 배출량 (MTonCO2eq) 52.1 -

2030년 배출량 감축목표 (MTonCO2eq) 41.9 -

한국 : NDC 상향안 감축목표 (MTonCO2eq)

베트남 : 조건부 감축목표(BAU 대비 9% 감축인 경우)
35.0 -

정책
Ÿ 고효율기기 보급 및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 -

Ÿ 태양광·지열·수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

기술

Ÿ 제로에너지건물 건축 및 그린리모델링 확대 ○ -

Ÿ ICT 기반 BEMS, HEMS 보급 확대로 에너지 효율화 ○ -

Ÿ 지역난방 열공급 효율 향상 ○ -

차이점 Ÿ 베트남에는 건물 부문이 없음

수

송

2018년 배출량 (MTonCO2eq) 98.1 -

2030년 배출량 감축목표 (MTonCO2eq) 70.6 -

한국 : NDC 상향안 감축목표 (MTonCO2eq)

베트남 : 조건부 감축목표(BAU 대비 9% 감축인 경우)
61.0 -

정책 Ÿ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고, 연계 교통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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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 베트남

Ÿ 철도 중신 교통체계 강화, 운행제한 제도 확대로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 -

Ÿ 친환경차 전환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대 ○ -

Ÿ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친환경 운전 활성화 ○ -

기술

Ÿ 전기자동차 ○ -

Ÿ 수소 철도, 수소 항공기, 수소 선박 ○ -

Ÿ 경유차를 대상으로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3→8%) ○ -

Ÿ 지능형 모빌리티 ○ -

차이점 Ÿ 베트남에는 수송 부문이 없음

농

축

수

산

2018년 배출량 (MTonCO2eq) 24.7 -

2030년 배출량 감축목표 (MTonCO2eq) 19.4 105.3

한국 : NDC 상향안 감축목표 (MTonCO2eq)

베트남 : 조건부 감축목표(BAU 대비 9% 감축인 경우)
18.0 105.3

정책
Ÿ 논물 관리방식 개선 ○ ○

Ÿ 저메탄·저단백 사료 보급 ○ ○

기술

Ÿ 간단관개* 비율 확대(2주 이상 비율 61%)

*모내기 후, 추수 전에 물 대는 기간을 축소하여 

메탄가스 배출 저감

○ △

Ÿ 에너지 절감 시설·설비 보급 ○ ×

Ÿ 농기계 연료를 저탄소 연료(전기·수소 등)로 전환 ○ ×

Ÿ 노후 어선의 엔진 교체 ○ ×

차이점

Ÿ 베트남은 농업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국가로 물을 절약하기 위한 절수 관개 기술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음

Ÿ 베트남은 절수기술 이외의 농업 시 사용되는 에너지의 감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폐

기

물

2018년 배출량 (MTonCO2eq) 17.1 -

2030년 배출량 감축목표 (MTonCO2eq) 11.0 37.2

한국 : NDC 상향안 감축목표 (MTonCO2eq)

베트남 : 조건부 감축목표(BAU 대비 9% 감축인 경우)
9.1 37.2

정책
Ÿ 생활, 사업장, 지정 폐기물 등의 감량 및 재활용률 

대폭 확대
○

△

(매립량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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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 베트남

Ÿ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 확대 ○ ×

기술
Ÿ 생물학적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 회수 및 

활용 확대
○ ×

차이점

Ÿ 베트남은 폐기물 유형별로 처리 기술 및 관리방안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이루고자 함

Ÿ 베트남은 단순한 매립량 감소만 제시하고 있어 다른 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한 

제시한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Ÿ 국내에서 메탄가스 회수 및 활용하는 방안을 베트남 국내 실정에 알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수

소

2018년 배출량 (MTonCO2eq) - -

2030년 배출량 감축목표 (MTonCO2eq) - -

한국 : NDC 상향안 감축목표 (MTonCO2eq)

베트남 : 조건부 감축목표(BAU 대비 9% 감축인 경우)
7.6 -

기술

Ÿ 수전해 수소 기술 개발 ○ -

Ÿ 그린수소 ○ -

Ÿ 수소 저장, 운송 기술 개발 ○ -

Ÿ 수소발전(연료전지, 수소·암모니아터빈) ○ -

차이점 Ÿ 베트남은 수소 부문이 없음

산

림

2018년 배출량 (MTonCO2eq) - -

2030년 배출량 감축목표 (MTonCO2eq) - -58.5

한국 : NDC 상향안 감축목표 (MTonCO2eq)

베트남 : 조건부 감축목표(BAU 대비 9% 감축인 경우)
- -58.5

정책 Ÿ REDD+ 프로그램 시행 - ○

기술

Ÿ 자연림 복원 - ○

Ÿ 혼농임업 모델 개발 - ○

차이점
Ÿ 베트남은  산림부문을 흡수원으로 보고 있으나 산림 복원을 통한 흡수량을 목표 

배출량에 합산하여 적용함.

기

타

2018년 배출량 (MTonCO2eq) 5.6 -

2030년 배출량 감축목표 (MTonCO2eq) 5.2 -

한국 : NDC 상향안 감축목표 (MTonCO2eq)

베트남 : 조건부 감축목표(BAU 대비 9% 감축인 경우)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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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베트남 중장기 2050 저탄소 추진 전략

  베트남은「Decision No. 896/QD-TTg dated July 26, 2022 on approving the National strategy 

for climate change until 2050」에 따라 2050년까지의 기후변화 국가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전략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Net-Zero 배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회이며, 국가 개발에 있어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더불어 2050 기후변화 국

가 전략에서는 2030년까지 전략과 2050년까지 전략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

출량 감축 목표는 2050년까지 탄소제로 배출량에 도달하고 경제의 성장과 경쟁력의 질을 향상

13) 베트남의 경우, 무조건부(BAU 대비 9% 감축) 감축목표만 나타냄
14) 베트남의 경우, 무조건부(BAU 대비 9% 감축) 감축목표만 나타냄

구분 한국 베트남

기술 Ÿ 디지털 기반 에너지효율 최적화 ○ -

차이점 Ÿ 베트남은 기타 부문이 없음

흡

수 

및 

제

거

흡

수

원

2018년 배출량 (MTonCO2eq) -41.3 -

2030년 배출량 감축목표 (MTonCO2eq) -22.1 -

한국 : NDC 상향안 감축목표 (MTonCO2eq)

베트남 : 조건부 감축목표(BAU 대비 9% 감축인 경우)
-26.7 -

정책 Ÿ (산림·임업) 산림경영의 지속가능성 증진, 숲가꾸기 ○ -

기술
Ÿ (해양 등 기타) 연안 및 내륙습지 신규 조성, 

도시녹지 조성 등
○ -

CC

US

2030년 배출량 감축목표 (MTonCO2eq) -10.3 -

한국 : NDC 상향안 감축목표 (MTonCO2eq)

베트남 : 조건부 감축목표(BAU 대비 9% 감축인 경우)
-10.3 -

정책
Ÿ 상용화 R&D 지원 ○ -

Ÿ 다양한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한 민간 확산 ○ -

기술

Ÿ 국내 주변 해역 탐사·시추를 통해 대용량 저장소 

확보
○ -

Ÿ 해외 폐가스전, 폐유전 등 저장소 적극 확보 ○ -

국

외

감

축

2030년 배출량 감축목표 (MTonCO2eq) -16.2 -

한국 : NDC 상향안 감축목표 (MTonCO2eq)

베트남 : 조건부 감축목표(BAU 대비 9% 감축인 경우)
-33.5 -

정책

Ÿ (현황) 국내 기업의 해외 감축사업을 진행 중이며, 

정부 간 양자협정 등의 방식으로 국외감축 사업 

협력국 확대 중

○ -

Ÿ (향후 계획) 양자협력(FTA·ODA 활용) 활성화, 

민간과 연계한 국제 탄소시장 활용 극대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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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지구의 기후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기여하려

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ㅇ (에너지) 한국 및 베트남의 발전량에 대한 전원믹스 구성과 목표치는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유류, 양수 측면에서 비교가능하며 한국-베트남 각각 석탄(21.8%, 15.4%), 

LNG(19.5%, 20.6%), 신재생(30.2%, 25.5%)로 조사

   ㅇ (폐기물) 한국 및 베트남의 공통 목표는 매립량 감소이며, 베트남은 폐기물을 생활폐기

물, 사업장폐기물, 특수폐기물 유형별로 처리 및 관리를 개선하고자 하며, 국내의 폐기물 

유형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 및 관리 기술의 베트남 적용 가능성 검토

   ㅇ (IP) 베트남은 시멘트 생산 시 클링커 대체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미비하여 보완 필요

   ㅇ (농업) 베트남은 세계 3대 쌀 수출국으로 농업이 매우 발달되어 있어 농업과 관련된 절

수 기술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 적용 가능

   ㅇ (임업) 한국 및 베트남은 산림복원을 흡수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한국은 배출량을 따로 

산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반면 베트남은 산림 복원을 통한 흡수량을 목표 배출량에 합산

하여 적용

 구분 베트남 2050 기후변화 국가전략 목표

2030년

까지

·물과 토지의 질적 악화 방지, 기후변화에 보다 잘 적응하고 국가식량 안보를 보장

할 수 있는 작물과 가축 종으로 전환

·내륙의 자연 보호 구역은 육지 면적의 9%, 바다와 해안의 보호 지역은 국가의 자

연 수역 지역의 3-5 %에 이르게 하고, 42-43 %의 산림조성 보장

·핵심 인프라로서 재난 안전 기준 표준, 자연재해 예방·만조 예방·바닷물 침입 방

지·대도시 가정용 물 저장 시설 구축 완료

·적어도 90-95% 인구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물 제공, 인구의 70%에게 표준기준에 

적합한 깨끗한 물 접근성을 보장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전염병, 질병 예방

·아시아의 선진국과 동등한 수력-기상 예측 및 자연재해 조기 경보 분야 과학기술 

수준 확보 및 해당 지역의 주요국가와 동등한 기후변화 모니터링 및 재난 위험 관

리 역량 확보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의 가구 중 80%가 안전한 주택에 거주하고 홍수와 산

사태의 위험이 높은 지역의 가구 중 70% 이상을 안전한 장소로 이전

·재배치가 불가능한 지역은 자연재해시 적시에 대피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감시 

및 경고 시스템을 설치·적용하여 자연재해 및 극심한 기후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GDP의 1.2 %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표 3-14> 베트남 기후변화 국가전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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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베트남 저탄소 부문별 적응 추진 전략15) 

  베트남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자연,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의 탄력성과 적응력 

향상, 지속 가능한 생계 보장을 위한 6가지 방안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및 극심한 기후변화 

관련  피해 완화를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총 9가지 추진전략을 아래에 기술하였다. 

   1) 천연자연의 쇠퇴·악화 방지 및 복원

    o 수자원 및 강 유역 보호를 위한 국가 마스터플랜 수립·이행, 지하수 추출 활동을 엄격

하게 관리, 수자원의 고갈 및 오염 방지 관리, 가뭄과 염분 침입지역의 물부족 문제 해

결, 다양한 수자원 개발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수자원 감소와 악화 방지 등을 추진전략 

실행

    o 엄격한 산림보호, 순환 모델을 통한 폐기물 및 재활용 시설을 위한 충분한 토지 확보, 

첨단기술을 활용한 토지 이용, 농경지 환경 개선, 건축 자재로 사용되는 광물 자원을 엄

격하게 관리하여 산사태, 토지 침하 등 예방 등을 추진전략으로 실행

15) 기후변화 영향에 위험이 높은 지역의 사람의 안전 확보, 생계의 취약성 완화, 기후변화에 대한 복원력 증대에 주안점을 두

고, 금융 매커니즘과 탄소 시장의 개발, 저탄소 배출 경제 개발모델로 전환 촉진 등 기후변화대응에 자원 집중하고 있으며 

자연,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의 탄력성과 적응력 향상,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 및 극심한 기후 사건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통해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취약성과 위험 감소

 구분 베트남 2050 기후변화 국가전략 목표

2050년

까지 

·물과 토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의 질적 향상,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한 

자연 재해 예방 및 국가 수자원의 안전성 확보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현대적이고 기후변화에 적응적인 스마트농업 지속가능개발

·산림을 43 %로 유지하고 산림의 질을 향상시키고 해양 및 해안 보전 지역의면적은 

국가의 자연 해역의 6 % 수준 확보 

·도시 지역의 일인당 녹색 나무의 면적은 20-25m2 로 증가

·인구의 100 %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물 제공 및 인구의 90 % 이상에게 표준기준

의 깨끗한 물 제공, 모든 사람들은 의료 서비스에 접근 가능

·재난 예측 및 경고, 기후변화 모니터링 및 재난 위험 관리의 수준과 역량은 선진국

의 수준과 동일하도록 확보

·홍수와 산사태의 위험이 높은 지역의 가구의 100 %는 안전한 장소로 이전하고 재

해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의 가구 중 100 %는 안전한 주택에서 거주

·모든 사람들은 자연재해 및 기후위험으로부터 안전하도록 하고, 자연 재해와 극심

한 기후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GDP의 1.0 %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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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농업의 현대화 및 식량 안보

    o 2030년까지 기후 스마트 농업(Climate Smart Agriculture) 구현과 작물 및 가축 종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유기 농업, 친환경 농업 개발 등 지속 가능한 농업, 임업 및 어업 가치 사슬 

개발 및 국가 식량 안보와 영양 균형 보장을 위한 생산 지역 계획, 첨단 과학기술 적용  

등을 추진전략으로 실행

   3) 산림과 생태계

    o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2030년까지 산림보호 및 복원에 중점을 두고 숲 가

꾸기 촉진, 산불 감시 및 비상 대응 시스템 개선, 도시 지역의 1인당 나무 면적 확대, 

해양 및 자연보호 구역 확대, 국가 생물 다양성 데이터베이스 개발 등을 추진전략으로 

실행

   4)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인프라 개발

    o 2030년까지 녹색건축물과 도시녹화 우선개발 ,배수시스템 고도화, 폭우·홍수·해일로 

인한 침수예방·통제시설 구축, 자연재해 위험이 큰 지역의 교통시설 고도화, 일상 생활을 

위한 담수저장 시설구축, 물 부족 지역에 다목적 저수지 개발  등을 추진전략으로 실행

   5) 헬스케어 및 의료 

    o 2030년까지 풍, 홍수, 가뭄 및 염분 침입으로 인한 기후변화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있는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고, 의료, 질병 예방 및 통제 시스템

을 개발하여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기 경고 등을 추진

전략으로 실행

   6) 사회보장과 양성평등 보장

     o 2030년까지 기후변화적응 및 재난 위험 관리에서 여성의 역할과 참여를 확대하고 디지

털 플랫폼을 통한 청소년 기후변화적응 역량 강화 등을 추진전략으로 실행

   7) 자연재해 예측 및 조기 경보 시스템 투자 확대 및 현대화 

     o 2030년까지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의 수력-기상학 및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예측·경고 기

술 확보에 중점을 두고 관련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추진전략으로 실행

   8) 방재시설의 최신화

     o 강, 바다, 하천의 제방의 안전확보에 중점을 두고 시설 개선 및 홍수 및 폭풍의 사전 예방 

및 제어를 위한 수력발전소 시스템 통합·개선, 산사태, 대규모 홍수 취약 지역의 하천 제방 

구축 및 해안 침식, 해수 침입 방지·통제 시설 개발 등을 추진전략으로 실행

   9) 기후변화 영향의 고위험 지역에 있는 거주자 재배치 실행

     o 자연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의 주거 지역 재배치 계획 및 투자를 통해 해당 거주민 안

전 보장 및 재배치가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대피 및 재해 예방 시설 개발, 재해 모니터

링, 감독, 경고 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전략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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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베트남 저탄소 부문별 감축 추진 전략 

    베트남은 에너지, 농업, 임업·토지 이용, 폐기물, 산업 공정 및 제품 사용에 대한 주요 5개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o (에너지) 2030년 이후에 새로운 석탄 화력 발전 프로젝트를 개발하지 않고, 2035년 이후 

석탄 발전 규모 단계적 감축, 2035년 이후에 원자력 발전소 개발을 고려하고 청정에너

지, 친환경 소형 수력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등 지속 개발 추진 

     - 에너지 저장 기술 및 스마트 그리드를 개발, 에너지 전송 및 분배 시스템 효율성 제고 

등 신재생 에너지원을 기존 전력생산체계에 통합을 지원 및 화석연료 사용 발전소의 

탄소포집·저장 기술(CCS) 연구·적용

     - 모든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고 고성능 장비의 보급률 확대, 도시 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해 녹색냉각 솔루션 사용, 저탄소 배출·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스마트 조명 이용 촉

진 및 콜드 체인(Cold-chain)의 냉동 장비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 교통, 물류의 청정에너지 사용 촉진, 도로교통에서 철도교통으로 전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전기자동차 확대 등

    o (농업) 농업분야 배출저감조치 적용, 농작물 및 축산생산 기술혁신, 지속 가능한 유기농

업 개발, 관개기술 고도화로 고지대 작물 및 벼 면적의 증가, 벼농사 대신 효율적인 작

물로 전환

     - 농업 부산물 재사용, 가축 폐기물을 유기 비료로 전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화학비

료 이용 감축, 쌀과 가축 생산의 메탄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적 조치 이행

    o (임업 및 토지 이용) 삼림 벌채와 삼림 파괴를 통제하여 자연림 보호를 위한 산림 관리 

및 산림인증제도 구현, 수출용 벌목 규모 감축 및 단기 산림지역(5-7년)을 장기 산림지

역(10-15년)으로 전환하여 산림 농장의 생산성과 탄소 축적량을 개선

    o (폐기물 관리) 종이, 판지, 금속, 플라스틱 등 재활용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 고형 폐기물

로부터 연료 생산(Refuse Derived Fuel), 쓰레기 매립지 가스 연료화(Land Fill with Gas), 

폐수 처리의 선진 조치 이행 

    o (산업 공정 및 제품 사용) 에너지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 자재 개발, 세라믹 타일 

생산에서 석탄을 천연 가스로 대체, 화학 부문에서 아산화질소(N2O)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고온 분해 기술 등 신기술 적용, 비료 및 철강 등 생산에 탄소 포집·저장 기술을 

적용, 2035년부터 코크스 대신 수소를 사용한 “녹색 철강”생산 추진

     - 녹색 건물 및 녹색 도시에 대한 규정 및 표준체계를 마련하여 2050년 까지 모든 신축 

공사에 의무적 적용, 냉매의 회수·재활용 촉진 및 친환경 냉매 사용

    o (제도개선) 기후변화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모든 분야에서 전

략, 장기계획 등을 수정·보완하고 기후변화적응 평가 기준 개발, 다양한 부문의 탄소배

출 감축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개발

     - 자연 재해 예측 및 경고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적시에 제공, 환경 친화적인 기술, 낮

은 온실 가스 배출량 사례 및 모델 등 홍보·확산, 지역사회 참여 촉진, 탄소라벨링 등

을 통해 친환경 제품/서비스 사용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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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대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질 향상, 탄소교환 및 탄소시장 참여 기업 역량 

제고, 인적 자원 수요-공급 예측, 관련 취업시장 정보 제공, 온실 가스 배출 감축 검

증·탄소 시장 개발·오존층 보호 등 분야 고급 전문가 양성

     -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청정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기술, 탄소포집기술 등 연구개발 강화,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 적용하여 

기후변화대응 솔루션 개발 및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 표준 및 규정 마련

     - 국제수준의 투자 및 자본유치 여건 조성을 위해 정책 수정·보완, 관련 사업에 예산 우

선 할당, 신재생에너지 기술 적용 프로젝트 촉진을 위한 투자우대 메커니즘 및 금융 정

책 개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금 등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금 조성  

     - 기후 외교 활동을 촉진하고, 기후변화대응 관련 정보, 경험, 지식 및 관리 기술 공유를 

위한 국제 캠페인을 실시, 기후변화 관련 유엔 기본 협약, 파리협정 등 베트남이 서명

한 국제조약 성실히 이행 

     - 탄소 포집 및 저장, 녹색 수소 에너지 개발, 리튬 배터리, 원자력 에너지 및 신규 에너

지원에 대한 국제협력 연구 촉진

구분 내용

탄소중립

추진전략

❍ 베트남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적응 측면과 완화 측면으로 구분하여 2050년 온실가

스 Net-Zero를 이루고자 함

❍ 베트남 천연자원에너지부, 기획투자부, 재무부, 환경부 등 주요 부처별로 역할을 분담

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완화 측면 적응 측면

목표 부문 목표

온실가스 배출 감축

 1. 에너지
 2. 농업
 3. 임업·토지이용/변경
 4. 폐기물
 5. 산업 공정

- 자연·경제·사회의 탄력성과 적응
력 향상

-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통
한 취약성과 위험 감소

부문 에너지

Ÿ 2035년 이후 석탄 발전 규모 단계적 감축

Ÿ 청정에너지, 친환경 소형 수력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등 지속적인 개발

Ÿ 에너지 저장 기술 및 스마트 그리드 개발

Ÿ 탄소포집·저장 기술 연구 및 적용

Ÿ 고성능 장비의 보급률 확대

Ÿ 녹색냉각 솔루션 사용

Ÿ 저탄소 배출·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Ÿ 스마트 조명 이용 촉진 및 콜드 체인의 냉동 장비의 에너지 효율 향상

Ÿ 교통, 물류의 청정에너지 사용 촉진

Ÿ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Ÿ 전기자동차 확대

<표 3-15> 베트남 2050 기후변화 대응 국가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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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농업

Ÿ 배출저감조치 적용

Ÿ 농작물 및 축산생산 기술혁신

Ÿ 관개기술 고도화

Ÿ 농업 부산물 재사용

Ÿ 가축 폐기물을 유기 비료로 전환

Ÿ 바이오가스 생산 및 화학 비료 이용 감축

임업·토지

이용/변경

Ÿ 산림 벌채와 산림 파괴를 통제하여 자연림 보호

Ÿ 산림인증제도 구현

Ÿ 수출용 벌목 규모 감축

Ÿ 단기 산림지역(5-7년)을 장기 산림지역(10-15년)으로 전환

폐기물

Ÿ 종이, 판지, 플라스틱 등 재활용 확대

Ÿ 고형 폐기물로부터 연료 생산

Ÿ 매립가스 연료화

Ÿ 폐수 처리 선진 조치

산업 공정

Ÿ 친환경적인 건축 자재 개발

Ÿ 세라믹 타일 생산 시 석탄을 천연 가스로 대체

Ÿ 화학 부문에서 N2O 배출량 감축을 위해 고온 분해 기술 등 신기술 적용

Ÿ 비료 및 철강 등 생산에 탄소 포집·저장 기술 적용

적응

Ÿ 천연자연의 쇠퇴·악화 방지 및 복원

Ÿ 농업의 현대화 및 식량 안보

Ÿ 산림과 생태계

Ÿ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인프라 개발

Ÿ 헬스케어 및 의료 

Ÿ 사회보장과 양성평등 보장

Ÿ 자연재해 예측 및 조기 경보 시스템 투자 확대 및 현대화 

Ÿ 방재시설의 최신화

Ÿ 기후변화 영향의 고위험 지역에 있는 거주자 재배치

제도개선

Ÿ 제도 및 정책 개발 및 개선

Ÿ 소통강화, 인식 제고 및 지역 사회 참여 촉진

Ÿ 인적 자원 개발, 과학기술 개발

Ÿ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재원 동원, 기후변화대응에서 국제 협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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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한-베트남 탄소중립 추진전략 비교분석 요약

     한국과 베트남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비교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기후변화가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베트

남은 2050년까지의 전반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과 베트남의 2050 탄

소중립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경제적인 비용(투자규모, 예산 등)에 대한 추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탄소중립 목표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베트남의 경

우 탄소중립을 위해 2022-2040년 동안 3,680억 달러(베트남 연간 GDP의 약 6.8%)가 필요하

다고 제시하고 있는데16), 이에 탄소중립을 위한 자금조달에 대한 세부사항의 결정이 이루어

져야 추진전략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베트남의 기후변화 국가전략

은 NDC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문과 다소 차이가 있으며, 국가전략에서 NDC보다 자세하게 

부문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베트남의 국가전략에서는 각 주요 부처별로의 역할과 제도 개선 

및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원 개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또한 

NDC보다 자세하게 중장기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2050 탄소중

립 시나리오를 2가지 안으로 구축하여 제시하고 있다.

16) The world bank, vietnam country climate and development report : Overview, 2022

구분 내용

탄소중립
추진전략

❍ 베트남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적응 측면과 완화 측면으로 구분하여 2050년 온실가

스 Net-Zero를 이루고자 함

❍ 자원환경부, 기획투자부, 재무부의 주요 부처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

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완화 측면 적응 측면

목표 부문 목표

온실가스 배출 감축

 1. 에너지
 2. 농업
 3. 임업·토지이용/변경
 4. 폐기물
 5. 산업 공정

- 자연·경제·사회의 탄력성과 적응
력 향상

-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통
한 취약성과 위험 감소

부문 에너지

Ÿ 2035년 이후 석탄 발전 규모 단계적 감축

Ÿ 청정에너지, 친환경 소형 수력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등 지속적인 개발

Ÿ 에너지 저장 기술 및 스마트 그리드 개발

Ÿ 탄소포집·저장 기술 연구 및 적용

Ÿ 고성능 장비의 보급률 확대

Ÿ 녹색냉각 솔루션 사용

Ÿ 저탄소 배출·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Ÿ 스마트 조명 이용 촉진 및 콜드 체인의 냉동 장비의 에너지 효율 향상

Ÿ 교통, 물류의 청정에너지 사용 촉진

<표 3-16> 한국과 베트남 저탄소 추진전략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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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베트남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추진 전략 부문별 비교·분석  

  에너지 부문에 있어서는, 이산화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및 전기자동차 확대는 한

국과 베트남 모두 지향하는 방향이므로 기술 개발의 국가 간 교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폐기

물 부문에 있어, 베트남은 매립가스 연료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매립가스 포

구분 내용

Ÿ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Ÿ 전기자동차 확대

농업

Ÿ 배출저감조치 적용

Ÿ 농작물 및 축산생산 기술혁신

Ÿ 관개기술 고도화

Ÿ 농업 부산물 재사용

Ÿ 가축 폐기물을 유기 비료로 전환

Ÿ 바이오가스 생산 및 화학 비료 이용 감축

임업·토지

이용/변경

Ÿ 산림 벌채와 산림 파괴를 통제하여 자연림 보호

Ÿ 산림인증제도 구현

Ÿ 수출용 벌목 규모 감축

Ÿ 단기 산림지역(5-7년)을 장기 산림지역(10-15년)으로 전환

폐기물

Ÿ 종이, 판지, 플라스틱 등 재활용 확대

Ÿ 고형 폐기물로부터 연료 생산

Ÿ 매립가스 연료화

Ÿ 폐수 처리 선진 조치

산업 공정

Ÿ 친환경적인 건축 자재 개발

Ÿ 세라믹 타일 생산 시 석탄을 천연 가스로 대체

Ÿ 화학 부문에서 N2O 배출량 감축을 위해 고온 분해 기술 등 신기술 적용

Ÿ 비료 및 철강 등 생산에 탄소 포집·저장 기술 적용

적응

Ÿ 천연자연의 쇠퇴·악화 방지 및 복원

Ÿ 농업의 현대화 및 식량 안보

Ÿ 산림과 생태계

Ÿ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인프라 개발

Ÿ 헬스케어 및 의료 

Ÿ 사회보장과 양성평등 보장

Ÿ 자연재해 예측 및 조기 경보 시스템 투자 확대 및 현대화 

Ÿ 방재시설의 최신화

Ÿ 기후변화 영향의 고위험 지역에 있는 거주자 재배치

제도개선

Ÿ 제도 및 정책 개발 및 개선

Ÿ 소통강화, 인식 제고 및 지역 사회 참여 촉진

Ÿ 인적 자원 개발, 과학기술 개발

Ÿ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재원 동원, 기후변화대응에서 국제 협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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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자원회수 기술에 대한 이전‧적용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산업부문 관련해서는 베트남 산업 

부문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보다는 현재 산업부문에서 제품생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어 감축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수송 및 건물 부문에서 베트

남은 수송 및 건물에 대한 추진전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또는 고려가 필요하다. 한편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베트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기후변화 추진전략은 구축되어 

있지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녹색금융 관련해서 베트남은 녹색금융과 관련된 제도들이 부재

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여러 제도에 대한 고

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분 한국 베트남

추진

전략

❍ 2050 탄소중립(Net-Zero) 시대로의 이행 

본격화 : 「2050 탄소중립 3+1전략」추진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
로의 공정전환

+

제도적 기반 
강화

Ÿ 에너지
전환 가속화
Ÿ 고탄소 산업 
혁신
Ÿ 미래
모빌리티로
전환
Ÿ 도시·
국토 저탄소화

Ÿ 신유망
사업 육성
Ÿ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Ÿ 순환경제 
활성화

Ÿ 취약 
산업·계층 
보호
Ÿ 지역중심 
탄소중립 
실현
Ÿ 국민 인식 
제고

Ÿ 재정제도 
개선
Ÿ 녹색금융 
활성화
Ÿ 기술개발 
확충
Ÿ 국제협력 
강화

❍ 베트남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적응 측면

(Adaptation aspect)과 완화 측면(Mitigation 

aspect)으로 구분하여 2050년 Net-Zero를 이루

고자 함

완화 적응
목표 부문 목표

온실
가스 
배출 
감축

 1. 에너지
 2. 농업
 3. 임업·
   토지이용/변경
 4. 폐기물
 5. 산업 공정

- 자연·경제·사
회의 탄력성과 
적응력 향상

-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통한 취약성과 
위험 감소

부
문

에
너
지

Ÿ 신재생 등 친환경 기반 에너지 생산

Ÿ 신재생에너지 + CCUS 기술 등 활용

Ÿ 2035년 이후 석탄 발전 규모 단계적 감축

Ÿ 교통, 물류의 청정에너지 사용 촉진

Ÿ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Ÿ 전기자동차 확대

Ÿ CCUS 기술 연구 및 적용

산
업

Ÿ 신유망산업 확산 +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Ÿ 2차전지, 바이오 등 저탄소 신산업 부상

Ÿ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 설정 및 강화하여 

원자재 절감

Ÿ 친환경적인 건축 자재 개발

Ÿ 세라믹 타일 생산 시 석탄을 천연 가스로 대체

Ÿ 화학 부문에서 N2O 배출량 감축을 위해 고온 

분해 기술 등 신기술 적용

Ÿ 비료 및 철강 등 생산에 탄소 포집·저장 기술 

적용

폐
기
물

Ÿ 자원의 재사용/재활용/친환경 소재 제품 확대

로 폐기물 발생 감축

Ÿ 종이, 판지, 플라스틱 등 재활용 확대

Ÿ 고형 폐기물로부터 연료 생산

Ÿ 매립가스 연료화

<표 3-17> 한-베트남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추진 전략 부문별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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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 베트남

Ÿ 폐수 처리 선진 조치

농
축
수
산

-

Ÿ 배출저감조치 적용

Ÿ 농작물 및 축산생산 기술혁신

Ÿ 관개기술 고도화

Ÿ 농업 부산물 재사용

Ÿ 가축 폐기물을 유기 비료로 전환

Ÿ 바이오가스 생산 및 화학 비료 이용 감축

수
송
Ÿ 친환경차 중심 생태계 조성

Ÿ 친환경차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달성 목표
-

건
물
Ÿ 에너지 자급형 그린빌딩 확대

Ÿ 공공 및 민간건물 100% 친환경에너지 기반 구축
-

산
림 
및 
토
지

Ÿ 국내 산림의 노령화로 탄소흡수량이 저하되어 

농림 및 해양 생태계의 탄소 흡수원 확충 필요

Ÿ 산림 벌채와 산림 파괴를 통제하여 자연림 보호

Ÿ 산림인증제도 구현

Ÿ 수출용 벌목 규모 감축

Ÿ 단기 산림지역(5-7년)을 장기 산림지역(10-15년)

으로 전환

녹
색
금
융

Ÿ 녹색분야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의 양적 및 질적 

확충 도모

Ÿ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 

뒷받침

Ÿ 세금,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 수단 

재구축

Ÿ 기후대응기금(가칭) 신규 조성

-

제도
부문

Ÿ 학교, 방송, SNS 등 다양한 매체·경로 등을 통해 

전 국민 대상 환경교육 및 홍보강화

Ÿ 시민사회, 산업계, 중소기업 등 주체별 기후행동 

확산 등을 통해 탄소중립 문화 정착

Ÿ 탄소중립 추진 전과정에서 

양방향(Top-down&Bottom-up) 소통을 강화

Ÿ 정책 고객별 입장을 고려한 맞춤형 소통 추진

Ÿ 제도 및 정책 개발 및 개선

Ÿ 소통강화, 인식 제고 및 지역 사회 참여 촉진

Ÿ 인적 자원 개발, 과학기술 개발

Ÿ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재원 동원, 기후변화대응에

서 국제 협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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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베트남 온실가스감축 및 저탄소 추진전략 비교분석 소결

  한국과 베트남의 NDC 및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비교·분석한 결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양국에서 다양한 부문별로 정책 및 기술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은 배출부문(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수소, 기타(탈루 등) 및 흡수부문(흡수원, CCUS, 국외감축)으로 구분되어 

완화계획을 설정하였다. 베트남은 기후변화가 자연재해를 일으켜 기후 취약성을 줄이는 것의 중

요성을 강조하며, 적응 및 완화 노력으로 구분하여 추진전략을 설정하여 에너지, 폐기물, 농업, 

임엄·토지이용/변경, 산업공정 5가지 부문으로 구분되어 완화계획을 설정한 바 있다.

  한국과 베트남 모두 탄소중립을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배출량 간의 탈동조화 단계에 도달해

야 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 및 기술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한국은 전 부문에 걸쳐 도전적이지만 명확한 목표 제시 및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정책 및 

기술적으로 제시한 반면, 베트남은 각 부문별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덜 구조화

되어 있고, 정책을 뒷받침할 기술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베트남은 에너지 부문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이 외에 부문에도 균일한 전략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수소, 건물, 수송 부문에 대한 전략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되며 한국과 베트남의 기후변화 추진전략을 위해 경제 비용(투자규모, 예산 등) 추정 

작업이 선행되어야 탄소중립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베트남의 

경우 탄소중립을 위해 2022-2040년 동안 3,680억 달러(베트남 연간 GDP의 약 6.8%)가 필요하

다고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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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한-필리핀 온실가스감축 및 저탄소 추진전략 비교·분석

  1. 필리핀 온실가스감축 NDC 정책목표

  필리핀은 Climate Change Act, 200917)에 따라 기후변화대응위원회를 설립하고 기후 완화 정

책을 개발하고 정부의 기후변화 노력을 조정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이 법 기후변화에 대한 취

약성과 적절한 적응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 개발 계획, 빈

곤 감소 전략 및 기타 개발 도구와 기술의 다양한 단계에서 기후변화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통

합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명시하고 있다. 

  필리핀은 The People′s Survival Fund Act,2011(Republic Act No. 10174)에 따라 기후변화법

의 여러 조항을 개정하고, 적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 생존 기금을 설치하였고, Philippine 

Green Jobs Act, 2016(Republic Act No. 10771)에 따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녹색 

일자리를 촉진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및 전략들을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왔으며, 2009년에 Philippine Strategy on Climate Change Adaptation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필리핀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필리핀은 2010년에 채택된 National Framework Strategy on Climate Change(NFSCC), 

2010-2022에서는 기후변화 프레임워크 전략을 나타내었으며, 기후 완화에 대한 목표와 전략적 

우선순위를 요약하고 국가 기후변화 실행 계획이 개발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이 프레임워크의 

비전은 지역사회의 적응능력을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자연환경시스템의 복원력을 높여 지

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완화기회를 최적화하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4,500MW에

서 9,000MW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명시하고 있으며, 저탄소 운송 모드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절약 인프라 구축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산림 벌채와 산림 황폐화로 인한 배출을 줄이기 위해 

REDD+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폐기물 관리와 메탄 회수도 중요한 조치로 제시되

어 있다. 

  2011년에 승인된 National Climate Change Action Plan(NCCAP), 2011-2028은 6년간으로 기간

을 구분하여 에너지, 산업, 건설 환경, 폐기물 및 토지사용 5부문에 따른 기후변화를 위한 세부 

활동 및 결과물을 제시하고 있으며 필리핀(2011-2028) 국가 전략 방향으로서 식량 안전, 물 부

족, 생태계와 환경 안정, 보건 및 안전, 기후 스마트 산업 및 서비스,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

을 우선시하고 있다. 

   가. 필리핀 NDC 온실가스감축 정책목표

  필리핀은 2015년 10월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제출하였으며, 

2021년 4월 15일에 최신 NDC를 UNFCCC에 제출하였으며 INDC와 NDC 모두 필리핀의 기후변

화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적응 및 완화와 관련하여 개발 및 현재 시행 중인 정책 프레임워크

에서 취해진 정부 및 사회 전반의 접근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최신 NDC에서 필리핀의 2030년

17) 필리핀 Republic Act No. 9729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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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BAU 대비 무조건부18) 2.71%, 조건부19) 75%를 감축할 계획을 표명

하고 있다. 필리핀의 온실가스 감축은 적응 측면과 완화 측면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질 것이며, 

완화 측면에서는 에너지, 운송, 폐기물, 임업 및 산업 부문으로 나누어 세부 정책목표 실행을 

제시하고 있다.

   나. 필리핀 NDC 온실가스감축 정책목표 업데이트

  최초 NDC(2015년) 이후, 업데이트 NDC(2021년)에서 목표를 강화하였으나 부문별 감축목표는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초(2015): BAU(3,340.3 Mt) 대비 △70% 조건부 감축

목표를 표명하였으며 이를 업데이트하여 NDC(2021): BAU(3,340.3 Mt) 대비 무조건부 △2.71% 

감축 및 조건부 △72.29% 감축으로 총 △75% 감축을 표명하고 있다. 향후 2030년 온실가스 배

출량을 정점으로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2. 한-필리핀 온실가스감축 NDC 정책목표 비교분석

  필리핀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NDC에서 에너지, 운송, 폐기물, 임업 및 산업 부문으로 구분

하여 조치를 해야한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부문별로 정량적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 않는 

수준이며 온실가스 배출량 중 절반 이상이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므로 에너지 부문 위주로 

먼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량적으로 설정한 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필리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에너지, 운송, 폐기물, 임업 및 산업 부문으로 구분하여 한국의 NDC 

감축목표의 적용가능성을 아래와 같이 기술할 수 있다.

 ㅇ (에너지) 필리핀은 NCCAP20)에서 에너지 부문에 대한 Action Plan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따라 세부적인 계획들을 구축하여 진행하면 충분히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

며 한국의 발전량에 대한 전원믹스 구성을 참고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전원믹스를 구성하

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ㅇ (운송) 필리핀에서는 바이오디젤의 혼합률을 증가하고자 하며, 추가적으로 전기자동차 증

가,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 (폐기물) 전 세계적으로 폐기물 관리의 추세가 매립량 감소이며, 필리핀 또한 이러한 방향

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리핀의 폐기물 처리 및 관리 기술을 검토 및 개선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 (임업 및 산업) 필리핀은 산림복원을 하여 생태계 복원을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정량적

인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 무조건부는 국가적으로 동원된 자원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정책 및 조치를 의미함

19) 조건부는 파리협정에 따른 지원 또는 이행 수단이 필요한 정책 및 조치를 의미함
20) National Climate Change Ac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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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필리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필리핀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기준 236.8 MtCO2eq.이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0.48%를 차지하고 있으며21) 1992년과 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년 3%씩 증가하였으

며, 2006년과 2012년 사이에는 증가율이 4%로 가속화되었고, 1994년에 비해 2019년에는 약 2배

로 급증하였다고 할수 있다22).

  2019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이 에너지 및 운송 부문에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에너지 부문이 140.0 MtCO2eq.로 약 59%를 차지하여 주 배출량 증가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

으며 필리핀의 에너지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NCCAP에서 크게 4가지로 제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전국적인 에너지 효율화 및 절약 프로그램 추진 및 시행, 지속가능한 재

생에너지 개발 강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운송 촉진 및 채택, 에너지 시스템과 인프라를 통

한 기후 방지/복구 및 개선.

  4. 한·필리핀 온실가스감축 및 저탄소 추진전략 비교분석 소결

  한국과 필리핀의 NDC 및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비교·분석한 결과, 필리핀은 한국에 비해 온

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량적이고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은 배출

부문(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수소, 기타(탈루 등)과 흡수부문(흡수원, CCUS, 

국외감축)으로 구분되어 완화계획을 설정였으나,  필리핀은 에너지, 운송, 폐기물, 임업 및 산

업 부문으로 구분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부문별 세부적인 

계획은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부 목표 수립과 실행을 위한 실행전략을 협력국

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필리핀 모두 탄소중립을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배출량 간의 탈동조화 단계에 도달해

야 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 및 기술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전 부문에 걸쳐 도전적이지만 명확한 목표 제시 및 구

체적 이행 방안을 정책 및 기술적으로 제시한 반면, 필리핀은 각 부문별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

지 않고, 상대적으로 덜 구조화되어 있으며, 정책을 뒷받침할 기술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된다. 

  더불어 필리핀은 에너지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게 나타나 NCCAP23)(필리핀 국

가기후변화대응계획, National Climate Change Action Plan)에서도 에너지 부문에 해당하는 

Action Plan만 제시되고 있어 향후 이 외에 부문에도 균일한 전략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한

국과 필리핀의 기후변화 추진전략을 위해 경제 비용(투자규모, 예산 등) 추정 작업이 선행되어

야 탄소중립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1) https://www.climatewatchdata.org/countries/PHL?end_year=2019&start_year=1990

22) World Resources Institute, CAIT Climate Data Explorer, http://cait.wri.org
23) https://niccdies.climate.gov.ph/action-plans/nccap-monitoring-and-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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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한-아세안(인도네시아) 넷제로 녹색기후기술협력 포럼 개최

  1. 한-인도네시아 넷제로 공동대응 녹색기후기술협력 포럼 기획

  한-아세안(인도네시아)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협력사업 개발의 선행과업으로 한-아세안(베트

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협력국 대상 NDC와 LEDS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협력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발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아세안(인도네시아) 넷재로 기술협력 포럼을 개최하였다. 

  한-인도네시아 온실가스감축 및 저탄소 추진전략 저탄소비교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인도네

시아는 에너지 저장, 에너지 수송, 페기물 기술, 산업프로세스, 산림/환경 부문을 각각 에너지

광물자원부, 해양투자조정부, 산업부, 환경산림부, 농업부 등에서 온실가스감축을 통한 국가 

NDC 정책목표와 중기 저탄소 추진전략 실행계획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특별히 인니 국가개발

계획부와 인니 국가연구혁신청에서는 국가차원의 저탄소발전전략인도네시아 정책과 정책지원

을 담당하고 있었다.

  한국의 온실가스감축 및 저탄소 추진전략 저탄소비교 분석 결과 보고와 함께 한국에너지기

술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컨설팅기업의 세부영역별 NDC 정책목표와 실행전략 현황 및 한-인

니 넷제로 기술협력을 통한 탄소시장 진출 협력 등을 공유하였다. 공유와 더불어 인니 국가개

발계획부, 인니 국가연구혁신청은 한-인니 양자 넷제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기술-사업-

재정연계 등을 피드백받았다. 

[그림 3-2] 2022 한인니 넷제로 공동대응 녹색기후기술 협력 포럼 콘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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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2022 한인니 넷제로 공동대응 녹색기후기술협력 포럼 브로셔

녹색기술센터의 기관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인니 국가연구혁신청의 환영사, GGGI Indoneisa, 

GPTI 고문을 맡고 있는 인니 전 상원의원, LXI Indonesia 이사의 축사 및 양 협력기관 협력거

점센터장과 연구센터장의 경과보고를 통하여 기술협력 포럼의 개최 이유, 개최를 통한 기대효

과, 파트너기관들의 축사 등 인니에 진출한 한국 공공기관(KOTRA,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

공단, 생산기술연구원, 충남인도네시아사무소 등) 소속 팀코리아와의 협력으로 기획되었다. 무

엇보다 기조강연으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재생에너지연구소장의 기조연설을 통하여 한국의 

저탄소 중장기 국가추진전략과 온실가스감축 NDC 정책목표 실행을 통한 지속가능 녹색성장 

전략 공유가 기획되었다.

  2. 한인니 넷제로 공동대응 녹색기후기술협력 포럼 실행

  한-인니 넷제로 공동대응 녹색기후기술협력 추진을 위하여 한-인니, 한-베트남, 한-필리핀 

온실가스감축 정책목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정책, 탄소중립 실행전략, 페플라스틱 

및 폐비닐 활용 에너지화, 저탄소 발전정책, 넷제로 정책지원 전략, 환경산림 탄소중립, 해양하

천 및 도시고형 저탄소전략, 에너지광물 자원 탄소감축, 농업과 산업전반의 탄소감축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였다. 

  넷제로 녹색기후기술협력 포럼을 기획하면서 아래와 같은 기조강연, 한인니 저탄소 중기 국

가추진전략 세션개최, 한인니 정책목표-전략 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새션에서 인니 해

양조정투자부, 환경산림부, 산업부, 에너지광문자원부의 정책개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있었다. 

마지작 세션에서는 한-인도네시아 넷제로 전문가 패널 토론을 통한 협력사업 아젠다 논의 및 

실행전략 공동대응 협력사업 노트 작성으로 마무리하였다. 전문가 페널 토론에서는 인니 상공

회의소, 인니 지방정부 탄소중립 정책개발자, 인니 창조경제관광부 정책개발자, 인니 투자조정

부 정책개발자의 지방정부 현지 수요에 기반을 둔 저탄소 발전 양자 협력방안 등이 공유되었

고 향후 사업개발로의 심층 논의를 주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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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2022 한인니 넷제로 공동대응 녹색기후기술협력 포럼 발표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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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2022 한인니 넷제로 공동대응 녹색기후기술협력 포럼 실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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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인도네시아)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한-인니 넷제로 기술기술협력 포럼을 통하여 한

국과 인도네시아 NDC 정책목표 공유와 실행전략이 논의되고 비교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인도

네시아의 대응전략이 공유되고 공동대응 전략에 대한 피드백이 전달되는 등 넷제로 기술협력 

포럼 현장에서의 한인니 탄소시장 상호협력에 대한 전략 논의, 한-인니 에너지회의를 통한 지

속적인 대화 채널 형성과 논의를 약속였으며 포럼의 공유 콘텐츠는 아래와 같이 정리되었다.

   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곽지혜 재생에너지연구소장 기조연설

  곽지혜 소장은 국가 차원의 에너지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솔루션 제공 및 기후위기 대응 및 

극복을 위한 에너지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지속가능 경제성장에 기여 관련 중장기 2050 탄소 

중립을 달성 전략에 대한 강조하였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핵심 전략 4가지를 혁신적인 재

생 에너지 기술, 수소 생산 및 활용 기술, 스마트 에너지 기술, 청정 연료 생산 및 활용 기술로 

강조하였다. NDC의 새로운 목표 내에서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2050년까지 석탄 발전소의 완전한 단계적 폐쇄를 설정할 계획이며, 첫 번째 목표는 

2034년까지 30개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한국의 경우 2050년에 재생 가능한 전력을 위해 약 736~890TWh를 생산해야 하는 현황이며 

이는 2020년에 비하여 약 10배 증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국은 태양광 및 풍력 자원의 가용

성, PV 및 터빈 설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한국은 태양광 

및 풍력의 잠재적인 공급원을 식별하기 위해 한국의 자원지도 천리안 위성지도를 개발했으며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을 통해 재생 가능한 간헐성에 대한 솔루션으로 에너지 저

장 시스템(ESS)을 제공하고 있는 점도 강조되었다.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실행전략으로 탈탄

소 발전을 보장하고 탈탄소 연료의 전환 단계 및 시스템, 시멘트, 석유화학, LNG 발전소 등의 

산업에 CCUS 개념을 도입하여 일상 생활에서 고효율 및 저탄소 기술을 수용하는 사회를 만들

고 순환 경제를 기반으로 재도약해야 하는 국가차원의 미션 등을 언급하였다. 

   나. 한국환경연구원 최형식 박사

  최형식 박사는 NDC 정책목표에 대한 질적 수준을 언급하였는데 특히 UNFCCC 파리협정

(2015) 기반 한국은 2030년 NDC에 대한 국내 감축량을 32.5%p로 25.7%p 상향하였음을 언급하

였다. 이는 BAU 기준으로 37%에 해당하며 한국도 2018년 10월 탄소 흡수원을 포함한 순배출

량, 해외 완화를 목표로 발표한 2018년 수준에서 약 40%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다른 선진국(미국, EU, 일본, 독일 및 영국) 중 전력 부문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한국의 

NDC 완화 비율(40%)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NDC 정책목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며 특히 철강, 석유 및 화학, 시멘트와 같은 산업을 통해 

배출량을 260,5에서 222,6 mil tCO2eq로 줄이고 14.5%로 줄이는 것을 강조하였고 NDC 기반 기

존 차량 운행 감소 유인 등 소비자의 기후변화 대응 행동 변화에 기여한 약 37.8%m 감소하는 

배출량을 98.1에서 61miltCo2eq로 줄이는 것을 강조하였다. 농업, 축산 및 어업, 폐기물(17%)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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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 수소 생산과 같은 일부 부문을 통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부문별 목표도 언급하였다. 더

불어 다른 탄소 흡수원, CCUS 및 해외 탄소감축분 확보를 통한 전략도 언급하였다. NDC를 지

원하기 위해 탄소중립 관련 법과 제도 관련 세부 계획, 예산 및 시장 메커니즘과 관련된 법률 

제정과 같은 여러 정책이 설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중차대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실행전략 계획수립 및 예산 확보 및 시장 메커니즘, R&D 프레임워크 설정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다. 에코시안 환경부 산하 컨설팅전담기관 유수현 실장 

  유수현 실장은 NDC 정책목표의 실행을 위한 일반 산업측면 및 교통, 농업, 건축 분야별 세

부 산업 영역별 NDC 정책목표 실행 전략을 주장하였다. NDC 정책목표 실행을 위한 정부의 실

행계획을 설명하면서 원자력 및 석탄 발전소 폐쇄, LNG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저탄소 적용 

기술 구축을 강조하였다. 산업의 측면에서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의 일부 산업에서 2030년

까지 NDC 실행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기존 건물의 경우 NDC 정책목표 실행전략으로 에

너지 효율성,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교

통 측면에서는 2030년까지 NDC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안으로 대중 교통 이용 

촉진, 공유 경제 확대, 교통 수요 관리 및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 등을 언급하였다. 농업의 

측면에서는 저탄소 농업, 가축 관리 및 에너지 효율 제품. 폐기물 부문: 폐기물 감소 및 재활

용, 바이오 플라스틱, 메탄 가스 회수 등의 접근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더불어 정책 결정, 사

회 변혁 및 기술 혁신을 위하여 한국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5가지 핵심 요소로 청정 전력 

및 수소 기술활성화, 에너지 효율 개선 및 탄소 감축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순환 경제 확대 및 

탄소 흡수원 향상 등을 언급하였다. 

   라. 녹색기술센터 이종열 박사

  이종열 박사는 한-인도네시아 NDC 및 LEDS 비교분석 결과를 공유하였다. 인도네시아 NDC 

정책목표 실행전략은 우수한 사례 발굴과 기후 의제 관련 국제개발협력 상호간 통합, 식량/에

너지/물(FEW)의 기후 복원력 향상 등을 강조하였다. 특히 인도네시아 NDC 정책목표 우선 부

문은 에너지, 폐기물, 산업 공정 및 제품 사용(IPPU), 농업 및 임업으로 분류되어 부처마다 주

요 핵심 내용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다. 비교차원에서 한국 NDC 정책목표 우선순위 

부문은 산업, 건축, 운송, 농업 및 어업, 수소, 탄소 흡수원 및 완화를 위한 에너지 전환을 강

조하였다. 

  한-인니 공동대응 가치 창출 및 기술협력 우선순위 핵심분야로 에너지전환, 산업, 폐기물, 농

업, 어업를 강조하였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비교하면 한국은 감축 목표를 41.1%로 설정한 에

너지 및 산업 정책에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36%로 한국보다 낮은 현실도 강조되었다. 한-인도

네시아 NDC 정책목표 공동대응을 위하여 에너지 부문, 폐기물 및 농업에 대한 공동의 관심에 

집중과 초점을 맞추고 산업 공정의 GHG 완화를 통해 효율성을 개선하는 등 기존 산업에서 탄

소중립 관련 숨겨진 산업내 가치창출 기회를 탐색하는 공동 목표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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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인니 국가개발계획부 Vivi Yulaswati 차관 

  글로벌 차원에서 기후 변화 대응, 오염문제해결 및 생물 다양성 손실을 이슈를 던지면서 환

경 전략 행동을 위한 인도네시아 비전 2045를 달성 관련 녹색 경제 및 경제 혁신을 통한 저탄

소 개발, 폐기물 및 오염 관리, 생물다양성 관리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도네시아 경제

를 활성화하기 위한 6가지 게임 체인저는 경쟁력 있는 인적 자원, 경제 부문의 생산성, 녹색 

경제, 디지털 전환, 국내 경제 통합 및 수도 이전이라고 강조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 폐기물 관리 및 순환 경제 구축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실행전략을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확대하여 저탄소 개발 이니셔티브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특히 

SDGs6에 부합하는 기후 복원력 프로그램은 건강, 농업, 물, 해양 및 해안 분야 정책목표 실행

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기후 회복력 프로그램의 효과성 강조 및 인도네시아의 

GEI 종합 점수는 지난 10년 동안 2010년 47.2%에서 2020년 59.17%로 증가하고 있음을 주장하

였다. 더불어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력과 함께 녹색기술 기반의 순환 경제의 구현

을 배출량 감소 약 870억 – 960억 톤 CO2e 2021 – 206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 2050년까지 

연평균 GDP 성장률 6.1 – 6.5%, 2060년에 360만 헥타르의 증가된 맹그로브 면적 달성, 410만 

헥타르의 삼림 면적 확대 등으로 달성하고 있다는 현황을 공유하였다. 

  특별히 인도네시아 경제 혁신을 위한 녹색 및 저탄소 플랫폼, GANAPATI를 통하여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녹색 경제 정책 시나리오를 실행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과 운영을 강조

하였다. 순배출 제로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는 높은 투자 필요, 자산의 위험 최소화, 기술 및 지

식 격차 해소, 녹색 일자리로의 인력 이동의 자율성 강조 등을 언급하였다. 끝으로 한-인도네

시아 저탄소 녹색전환 공동대응 프로젝트 기획과 실행을 위한 지식 공유와 기술 협력 구축을 

제안하였다. 

   바. 인니 국가연구혁신청 Mego Pinandito 부청장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조치로 연료 보조금 예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2025년까지 전체 국가 1차 에너지 믹스의 23% 재생에너지 확보, 에너지 폐

기물(WtE) 관련 법률 번호 16/2016 "UNFCCC에 대한 파리 협정 비준"에 기초한 넷제로 배출 

규정에 대한 NDC 정책목표 실행전략을 생산, 소비 수출/수입, 토지 이용 변경 및 산림과 같은 

배출에 기여하는 활동 패턴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기

본적으로 에너지, 폐기물, 농업 임업 및 기타 토지 이용 분야와 산업 공정 및 제품 이용 분야

에서 조치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임업 부문에서 2030년까지 약 2백만 헥타르의 이탄지 복원에 대한 야심찬 목표를 설정

하고 산림 벌채 및 산림 황폐화로 인한 배출량 감소를 강조하였다. 한편, 에너지 부문에서는 

NRE를 2025년 23% 이상, 2050년 31% 이상, 석유는 2025년 25% 미만, 2050년 20% 미만 등의 

정책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였고 3R을 통해 매립 폐기물을 줄이고 폐기물에너지화 관련 

메커니즘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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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국가연구혁신청은 바이오매스 자원을 사용하여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청

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연구 및 혁신의 협력을 지원하고 역량 강화, 연구 교류, 연구 기금을 지

원하는 역할 수행을 강조하였다. 실행전략으로 인니 국가연구혁신청은 연구와 혁신의 통합, 개

방적이고 포괄적인 정책-기술 협력 기반의 글로벌 표준 연구 생태계 조성을 주요 연구혁신의 

접근방안을 강조하였다. 

   사. 인니 에너지광물자원부 Andi Y Ramli 

  인도네시아는 2020~2024년 국가개발계획에 따라 인도네시아 전국 차원에서 9개의 주요 프로

젝트와 18개의 산업 단지 개발을 설립할 계획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18개 산업 단지 개발은 투

자 준비 및 운영 준비가 완료된 경제 특별 구역, 자유 무역 구역 및 자유 운영 항구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녹색산업은 수자원 관리는 물론 에너지 관리와 신재생에

너지를 통한 에너지 효율화, 현지 원료 사용 및 원료 관리를 통해 원료 및 부자재 산업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 인니 환경산림부 Emma Rachmawaty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NDC 정책목표 설정과 실행을 착수하였으며 인도네시아는 탄소중립 

실행을 위하여 감축의 양적 확대보다는 해양 배출 감축과 같은 NDC 목표에 포함될 영역을 확대

하기로 결정한 것을 언급하였으며 2050년 GHG 배출 수준으로 인해 540 Mton CO2e만큼 감소하

는 124만4400만 톤 CO2e의 GHG 수준으로 다양한 부문에서 접근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다. 

  NDC 정책목표의 법적 근거로서 GHG 배출 감소 목표를 강화하고 GHG 배출의 균형을 맞추

기 위해 ENDC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 탄소 가격 책정 및 LTS LCCR2050 비전 및 필요성 적응 

자금 조달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적응을 촉진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더불어 인도네시아는 

NZE 에너지 부문, FOLU, IPPU 및 해양 부문과 같은 일부 부문을 ENDC에서 제외한 바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ENDC, 즉 해양 및 기타 완화 조치, 배출 계수 및 MRV(모니터링, 보고 및 

측정)에 대한 개발 방법론을 지원해야 하는 점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자. 인니 에너지광물자원부 Dadan Kusdiana 

  인도네시아 에너지 부문 29% 넷제로 배출 설정과 관련하여 2030년까지 314Mton CO2 또는 

41% 에너지 부문 398Mton CO2.에 대한 실행전략을 인니 에너지광물자원부가 담당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를 부처내 NZE 전략 중의 하나로 재생에너지 개발에 의존하는 접근을 하고 있

음도 피력하였다. 더불어 708GW 슈퍼그리드와 자원 재공유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재생 에너지 

자원의 평등한 분배를 추진하고 있음도 언급되었다. NRE 부문에 대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창

출하고 기술 및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 산업을 지원하는 능력을 창출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수

요와 공급 간의 균형을 만들고, 인허가 절차 및 통관 메커니즘을 용이하게 하는 과제의 필요성

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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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인니 산업부 Achmad Taufik, Policy Analyst of Centre for Green Industry

  인니 NDC 정책목표에 대한 실행계획 관련하여 인니 국토부는 이미 2020~2030 로드맵에 포

함될 NDC 2030이라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기준을 설정하고 목표와 로드맵을 포괄하는 ENDC 

2030을 발표할 예정에 있으며 산업부 또한  웹 기반으로 개발한 제조업 부문 기후변화 대응 

추적 추이를 구축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

음도 강조하였다. 이를 평상시의 비즈니스에서 순환경제 녹색성장 경제개발의 산업 구현을 통

한 비용 절감 및 생산, 녹색 제품 판매, 녹색 투자, 수입 탄소 무역 등을 유인하고 산업 부문에

서는 GHG 배출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원천이 되는 탈탄소 차량 및 배터리 산업과 같은 일부 

조치를 통해 완화에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더불어 산업 부문은 IPPU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실

제로 이 부문은 IPPU, 에너지 및 폐기물 부문의 세 가지 부문을 담당하고 있음과 함께 정부는 

저탄소 에너지 활용을 목표로 하는 산업 구조 조정 프로그램(Industrial Restructuring Program)

이라는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대체 자금을 논의하고 있음도 강조하였다.

   카. 인니 상공회의소 Jaya Wahono

  신재생에너지 관련 대통령 시행령에 대한 다소 모순된 점을 언급하며 PLN은 디젤 연료에 

의존하는 발전소를 대체하는 접근에 집중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서부, 중부, 동부를 모

두 포함한 인니도네시아 자바지역은 다른 섬에 비하여 가장 높은 전력 소비량을 보이고 있으

며 자바섬내에서는 동부 자바는 전력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동부 자바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바이오매스 기반 발전소는 인도네시아의 일부 지역

에서 현지인들에게 150개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발전소, 바이오 연료 및 바이오 재

료 산업의 공급원료로 바이오매스에 의존함으로써 2030년까지 GHG 배출을 41% 감소시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더불어 Amazon, Microsoft 등과 같

은 많은 대형 글로벌 기업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인도네시아 녹색에너지전환

을 위한 국가 예산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부문 자금에서 2,400억 달러 동원이 요구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현재와 미래의 에너지 자급률과 발전 비용 절감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이며 지역사회의 경제성장을 위한 부가적인 가치 기반의 녹색에

너지전환에 대한 강조를 거듭 피력하였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는 디젤 발전기를 지역 재생 에너지원으로 교체하기 위한 기

술 로드맵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고 장기적인 에너지/식량 안보

를 창출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개발자와 EPC 계약자 사이의 지식 역량과 역량을 개선하고 저

개발 지역의 전력 사용 확대에 대한 제안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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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2022 한인니 넷제로 공동대응 녹색기후기술협력 포럼 현지 언론보도 



- 86 -

한-아세안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협력수요･아젠다 발굴 및 분석 고도화 방안 연구

   3. 한인니 넷제로 공동대응 녹색기후기술협력 포럼 성과

  한-아세안(인도네시아)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협력사업 개발에 있어 아래와 같은 프레임워크

를 기반으로 협력사업 개발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아세안협력국을 대상으로 녹색

성장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저탄소 중장기 추진전략과 온실가스감축 NDC 정책목표에 대한 아

젠다 분석을 추진하였다. 아젠다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아세안 협력국대상 아젠다 공유와 피드

백을 받는 프로세스를 거쳤다. 이와 동시에 아세안(인도네시아) 협력국에 대한 녹색기후기술협

력 사업개발 기반이 되는 국가 중장기 계획을 살펴보았으며 사업발굴 분야와 방향에 대한 통

합적 관찰을 바탕으로 재원기관 연계 사업개발을 도출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림 3-7] 2022 한인니 넷제로 공동대응 녹색기후기술협력사업 발굴 프레임워크

  아세안(인도네시아)의 녹색기후기술협력사업의 기반이 되는 국가산업벌전계획 및 중기개발계

획, 국가에너지정책에 해당하는 에너지계획과 전력계획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동시에 사

업의 내용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접근, 기술지원 접근, 기술실증과 사업화 접근, 정보공유-역량

강화 접근, 중장-지방정부 연계 수요기반 사업기획을 살펴보았다. 녹색기후기술 협력사업 기반

과 방향(부문)에 대한 통합적 관찰을 바탕으로 재원기관 연계 녹색기후기술 사업개발을 도출하

였으며 재원 기관으로는 아시아개발은행(ADB TA Fund), 외교부 아세안협력국 신탁기금(Trust 

Fund, 한아세안협력기금), GIZ(독일개발공사 아세안지원기금) 등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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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녹색기후기술 협력사업 발굴 기반과 방향

  인니 산업부는 인도네시아 Manufacturing 4.0을 마련한 바 있으며 더불어 국가산업발전 마스

터플랜(2015-2035)을 표명한 바 있다. 2035년까지 인니 제조강국 산업 정책에 해당하며 굳건하

고 포용적인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국가 경쟁력 기술혁신 및 연구혁신을 지향하고 있다. 조코위 

정부의 인프라 강화 및 고등교육 역량강화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산업 발전 마스터플랜 11개 

전략과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중소기업 발전, 산업단지 개발, 국제 양자/다자 산업협력 확대를 

표명하였다. 

  인니 국가개발계획부는 저탄소발전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면 동시에 중기개발계획(RPJMN 

2020-2024)를 통하여 탄소 중립과 유관한 분야는 그린경제를 필두로“환경 개선,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 회복력 증진”을 추진방향24)으로 설정한 바 있다. 실행 세부전략으로는 질적 환

경개선,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 증진, 저탄소 발전전략 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인니 에너지천연자원부는 에너지정책은 2050년까지 인니 국가차원의 에너지 자립과 안보 기

반의 국가에너지 자립과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하며, 친환경적인 에너지 

관리 정책을 지향25)하고 있다. 에너지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에너지계획에 의하면, 석유, 천연가

스, 석탄 및 신재생에너지를 풍력, 수력, 태양광으로 확대하여 에너지믹스 정책과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니 국가전력계획에 의하면, 에너지 저장과 전력 공급 및 엔지니어링, 환

경보호 등 포괄적인 전력 공급을 언급하고 있다, 에너지 전력 공급은 에너지 믹스 정책과 중장

기적으로 연계되어 투자·재원 조달·인허가·판매·수요 관리 등 다양한 공급 관련 실행계획

들이 포함되어 있다. 

  인니 정부부처와 한국 부처간에는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의 접근과 노력이 그간 추진되어왔

다. 소위 IKN이라는 인도네시아-한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산업, 에너지, 폐기물, 산림환경 부

분에서 다양한 개발협력업무를 추진하여 왔다. 세부분야로는 인니에 진출한 한국 정부 산하 공

공기관들로 구성된 팀코리아를 통하여 산업프로세스분야, 산림토지분야, 에너지분야, 에너지기

반 운송분야 등으로 확대되어 추진되어 왔다. 

  인도네시아 저탄소발전계획와 연계된 넷제로 정책-기술지원, 기술협력, 기술실증과 역량강화,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과 운영, 신규사업 발굴 등에 대한 신규사업 개발이 에너지정책, 폐기물

활용 에너지화, 산림환경 복원, 산업프로세스 개선 등으로 재원 기관과 연계된 아세안 협력국 

국가차원의 정책-기술지원과 산학연관민 정책개발자 대상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사업개발을 

위한 비즈니스모형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동 과제에서는 ADB, AKCF, 

GIZ와 협력하여 사업발굴을 추진하였으며 녹색기술센터-ADB, 녹색기술센터-아세안사무국(아세

24) 추진 내용으로는 산림·토지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해양 환경보호 등을 위한 법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운영, 자연재해와 기

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감소를 위한 재해 모니터링 및 복구 관련 시스템과 정책 수립, 저탄소 개발 관련 정책은 

유엔기후변화협약 관련 주요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저탄소개발 이니셔티브

(LCDI: Low Carbon Development Initiative)를 제시를 의미한다. 현재 현재 LCDI는 인니 국가개발계획부가 주관하고 있

으며 인니 국가연구혁신청이 정책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녹색기술센터가 인도네시아에 설치한 인니녹색기술협력거점센터

의 파트너기관이 바로 인니 국가연구혁신청(BRIN)으로 협력 사업 발굴에 최적의 네트워킹을 보유하고 있다. 

25) 크게 중점 계획(Main policy)과 지원 정책(Supporting policy)으로 구성되며, 중점 계획은 국가 수요 기반 에너지 가용성, 

에너지 개발 우선순위, 국가 에너지 자원 활용, 국가 에너지 보유고(Reserve) 등을 관리하며, 지원 정책에는 에너지 자원 

보존·다양화, 에너지 환경·안전, 가격·보조금·인센티브, 에너지 산업 인프라·연구개발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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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표부), 녹색기술센터-독일개발공사 업무 협력회의를 추진하였으며 각각 녹색전환 촉진 융

합인력양성 TA 제안서 제출, AKCF 저탄소 아세안 통합폐기물관리 정책-기술-사업-역량강화-

플랫폼구축, 독일 GIZ와는 아세안지역 녹색기후기술 의사결정툴 방법론 개발 과제를 논의한 바 

있다.

   나. 녹색기후기술 협력사업 발굴 사업 성과 요약

  한인니 넷제로 기술협력포럼을 통하여 인니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의 산연협력도 도출되었으

며 한전기술과 나노텍 엔지니어링은 온실가스감축과 저탄소 국가추진전략 등 탄소중립 공동대

응을 위한 한인니 협력사업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각각의 제안내용은 암모이나 혼소기술 적용

을 위한 FS사업과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팜공장 폐기물에너지화사업에 해당한다. 

[그림 3-8] 2022 한인니 넷제로 공동대응 녹색기후기술협력사업 산연협력 수요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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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니 넷제로 기술협력포럼 개최와 포럼 등 한인니 NDC 온실가스감축 정책목표 및 저탄소 

국가추진전략에 대한 양자 협력 및 한-아세안 녹색기후기술협력의 성과는 아래와 같이 기술가

능하다.

 - 한-아세안 협력국(VIP26) 및 캄보디아, 태국, 싱가포르) 기후기술협력 네트워킹 및 파트너십 

구축

 - 한-아세안 협력국(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중심 NDC-LEDS 비교분석 도출

 - 한-아세 안협력국(인도네시아) 넷제로 기술협력 포럼 개최

 - 한-아세안 과기공동위원회 신규과제 발표 및 동의 수령

 - 한-아세안 탄소중립 공동대응 협력거버넌스 기획보고서 제출

 - 필리핀 마닐라 소재 ADB공동 GTC-ADB 협력 아시아개발은행 TA 사업 제출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아세안사무국 AKCF 기금 활용 환경지속가능도시 WtE 사업 승인

 - 독일 소재 GIZ(독일개발공사) 협력 트윈 전환(디지털전환, 녹색전환) 개발툴 활용 사업 수주 

  동 보고서의 5장에서는 필리핀 마닐라 소재 ADB공동 GTC-ADB 협력 아시아개발은행 TA 사

업 제출에 대한 상세내용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아세안사무국 AKCF 기금 활용 환경지

속가능도시 WtE 사업 승인에 대한 상세내용 및 독일 소재 GIZ(독일개발공사) 협력 트윈 전환

(디지털전환, 녹색전환) 개발툴 활용 사업 수주 상세내용을 기술하면서 한-아세안 녹색전환 촉

진 지원 수요발굴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26) VIP :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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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협력전략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NDC 및 LEDS를 분석한 결과, 주로 에너지 및 산림부문에서의 협력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장 2절에서 소개한 한-아세안 환경지속가능도시위원회 네

트워크로부터, 스마트시티 차원의 협력에 대한 아세안의 수요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

다. 그리고 앞선 2장 3절에서 소개하였듯이 GIZ와 GTC는 아세안 지역 트윈 트랜지션(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는데,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확산은 비교적 

집중할 수 있는 테마로 보인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등 국가들 NDC 및 LEDS에서 수송 및 건물

에 대한 추진전략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과 고려가 필요할 수 있다. 본 절

에서는 아세안의 스마트시티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사례와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한-아

세안 스마트시티 협력전략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1. 아세안의 도시화 및 스마트시티 동향 분석

  아세안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약 7천만 명의 추가 유입이 예측

됨에 따라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화는 아

세안의 핵심 우선순위로 자리 잡았다(The ASEAN Secritariat, 2021). 2025년 아세안의 도시인구

의 약 62.6%(2억 3천만 명)이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도시화 관리와 지속 가능

한 성장을 위한 기반 시설 투자에 연간 6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CLC, 2018). 도시 

국가인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2020년 기준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브루나이(27,443달러)의 도시

인구 비율은 약 78%에 달하며, 다음으로 높은 1인당 GDP를 보이는 말레이시아(10,412.35달러)의 

경우 도시인구 비율이 약 77%로 보고된다. 아세안 국가 중 1인당 GDP가 가장 낮은 캄보디아

(1,543.67달러)의 도시인구 비율은 약 24%이지만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9] 아세안 국가 도시인구 비율 추이(2010-20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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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아세안 국가의 도시인구 비율 변화

(단위: 천 명, %)

국가
2000 2010 2020

총인구 도시인구비율 총인구 도시인구비율 총인구 도시인구비율

브루나이 333 71.16 389 74.96 437 78.25

캄보디아 12,155 18.59 14,312 20.29 16,719 24.23

인도네시아 211,514 42.00 241,834 49.91 273,524 56.64

라오스 5,324 21.98 6,249 30.06 7,276 36.29

말레이시아 23,194 61.98 28,208 70.91 32,366 77.16

미얀마 46,720 27.03 50,601 28.89 54,410 31.14

필리핀 77,992 46.14 93,967 45.33 109,581 47.41

싱가포르 4,028 100 5,077 100 5,686 100

태국 62,953 31.39 67,195 43.86 69,800 51.43

베트남 79,910 24.37 87,968 30.42 97,339 37.34

자료: World Bank Open data 바탕으로 저자 작성(검색일: 2022.06.09.)

  아세안의 급격한 도시화와 경제 성장은 에너지 및 수자원 네트워크 부족, 주택 부족 교통 혼

잡과 같은 문제뿐 아니라 높은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연재해 증가 등의 기후변화

에 미치는 영향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Prakash, 2018).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스마트

시티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한 대안

으로 각광받고 있다(The Science Times, 2022). 특히, 도시화와 경제성장을 동반한 기후변화 대

응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가별 NDCs(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의 파리 협정 2℃목표 달성 실현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체계

회돤 정책 구축이 필요한 상태이다(OECD, 2019).

  아세안 국가들의 급속한 도시화와 높은 에너지 수요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

고 있으며, 도시화와 경제발전을 동반한 에너지 관리 및 탄소감축 솔루션이 요구되고 있는 실

정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경제 

회복과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들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대비한 에너지관리기술의 중요성이 함께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UNEP, 2021). 2022년 러-우크라 침공과 글로벌 경제 회복, 친환경, 인

플레이션 등과 같은 이슈들로 인한 유가상승 문제와 원유 수급 문제가 지속됨에 따른 에너지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2022년 9월 ‘아세안 관련 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는 기후변화 대응 협력·디지털·산업기술 등의 이행을 위한 체계구축 공조 강화에 합의했으

며, 특히 에너지와 산업 분야의 ODA의 중장기 비전 마련을 위한 의지를 내보였다. 2020년 세

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경우 1인당 GDP가 약 5만 9,797.8달러로 매우 높은 반면, 

미얀마의 경우 1인당 GDP가 약 1,467.60달러로 보고되어 국가 간 경제 규모의 격차가 매우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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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약 2억 7천만 명으로 전 세계에서 4번

째로 인구 규모가 큰 국가이지만, 브루나이의 경우 약 44만 5천 명으로 국가 간 인구 규모 차

이 또한 매우 크다. 이렇듯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규모(GDP)와 경제발전 단계, 인구, 면적 등이 

매우 상이하고 이에 따른 에너지 수요량 역시 매우 다양하지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이라는 공통된 과제를 가지고 있다. 

<표 3-19> 아세안 국가 주요 거시지표(2020년 기준)

국가 인구수(천명) 면적(sq. km) GDP($)* 1인당 GDP($)* 1인당CO2배출량(톤)** 발전용량(MW)

브루나이 437 5,270 12.01 27,442.95 16.64 893.63

캄보디아 16,719 176,520 25.81 1,543.67 0.69 2,916.02

인도네시아 273,524 1,877,519 1,058.42 3,869.59 2.18 71,017.00

라오스 7,276 230,800 19.13 2,629.71 2.66 11,950.00

말레이시아 32,366 328,550 337.01 10,412.35 7.60 6,891.00

미얀마 54,410 652,790 79.85 1,467.60 0.61 34,379.30

필리핀 109,581 298,170 361.49 3,298.83 1.33 26,286.00

싱가포르 5,686 709 340.00 59,797.75 8.40 12,582.20

태국 69,800 510,890 501.64 7,186.87 3.71 49,385.00

베트남 97,339 310,070 271.16 2,785.72 2.70 68,789.00

* 명목GDP, ** 2018년 자료임

자료:World Bank Open Data 토대로 저자 작성(검색일: 2022.06.09.) 

[그림 3-10] 국제유가 추이(2020.7-2022.7)

    자료: 한국석유공사(2021) 자료 토대로 저자 작성(검색일: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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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시티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관련 정책과 

추진 전략들이 보고되고 있다.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은 아세안의 지속 가능한 인프라와 디지털 혁신, 물류시스템 구축, 제도혁신 

및 인적 이동 전략 수립을 위해 수립되었다. 아세안의 지속 가능한 도시화 전략(ASUS, ASEAN 

Sustainable Urbanization Strategy)은 MPAC 2025의 지속 가능 인프라의 이니셔티브로, 아세안

의 스마트 시티 개발을 목표로 한 지속 가능한 도시화 전략이다. 아세안의 스마트시티 개발 주

요 분야는 인프라 개발과 도시회복력 강화 및 도시문제 해결, 기후변화 준비 등에 디지털 기술

을 도입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2022년 OECD 동남아 프로그램(SEARP, Southeast Asia Regional 

Programme)에서 스마트시티 개발과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 등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 전환 

관련 협력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2018년 아세안 정상 회의에서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지속 

가능한 도시화 지원과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해 출범된 협업 플랫폼인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

워크(ASCN, ASEAN Smart Cities Network)는 총 26개의 시범도시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개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아세안 스마트시티 프레임워크(ASCF, ASEAN Smart City Framework)는 

6개의 개발 영역(시민·사회, 보건·웰빙, 안전·안보, 환경 개선, 인프라 건설, 산업·혁신)과 

세부 중점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11] ASCN 아세안 10개국의 26개의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자료: CLC(2018)

  아세안 국가의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개발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별 수준과 특성,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기초 현황에 따른 차별화된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기초 역량인 디지털 역량은 국가 별로 매우 상이한 상태이며, 2017년 기준 176개의 국가를 대

상으로 국가 디지털 역량을 평가한 자료를 살펴보면, 싱가포르는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높은 역

량을 보이며 전 세계 18위를 기록했다. 반면, 미얀마와 라오스는 각각 전 세계 순위 135위, 139

위로 아세안 국가 간 디지털 역량 격차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 

2016년 기준 1위를 기록했으며 2017년 기준 2위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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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아세안 국가의 디지털 역량 순위

국가 IDI 순위* 국가 IDI 순위

싱가포르 18 베트남 108

브루나이 53 인도네시아 111

말레이시아 63 캄보디아 128

태국 78 미얀마 135

필리핀 101 라오스 139

* IDI (ICT Development Index) 세계 순위(2017년 기준)

자료: UNITU(2017)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검색일: 2022.06.09.)

  2. 아세안 협력대상국 그룹별 분류를 통한 협력방안 차별화 전략

 아세안의 스마트시티 개발 추진 전략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국가의 도시화 비율과 디지털 역

량은 국가별로 매우 상이하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

를 4가지의 그룹으로 분류가 가능하다(김정곤 외, 2019). 국가 분류는 2020년 기준의 도시인구

비율과 2017년 기준 디지털 역량 자료를 토대로 진행되었으며, 그룹별 스마트시티 추진 차별화

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타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 도시화와 디지털 역량 

수준이 눈에 띄게 높아 단독으로 분류되었으며 1그룹에 속한다. 2그룹의 경우 태국과 말레이시

아, 브루나이가 해당되며 비교적 높은 도시화와 디지털 역량 수준을 보이는 국가들로 분류된

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3그룹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2그룹에 비해 도시화와 디지털 

역량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지만 뚜렷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1~3그룹에 

비해 4그룹의 경우 아직까지 높은 도시화율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며, 디지털 역량 역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 세계 기준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그룹별 특징과 현황 분석

을 기반으로 한 아세안 국가들의 스마트시티 개발 차별화 전략을 통해 효과적인 개발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시기반시설 계획과 기술 협력 필요성, 주요 개발 분야 등을 파악

하는 것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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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도시화와 디지털역량에 따른 아세안 국가 스마트시티 개발 분류

출처: World Bank, UNITU(2017)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검색일: 2022.06.09.)

<표 3-21> 아세안 국가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국가 특성 분류

그룹 국가 특징

1그룹 싱가포르
- 4차산업육성을위한바이오, 신재생에너지등의기술·연구협력추진

(스마트 플랫폼·리빙·헬스케어 등)

2그룹

브루나이 - 기초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 인프

라 구축과 스마트 산업 육성을 위해 도시관리 및 혁신 솔루션에 중점

(스마트 교통·리빙·환경·안전, 산업클러스터 등)

말레이시아

태국

3그룹

필리핀 - 급격한도시화로인한도시문제해결과산업클러스터개발에중점

- 도시별 인프라 격차가 크게 나타나 기초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교

통·자연재해및재난대응·치안·폐기물및물관리중심의협력이필요

(스마트교통·환경·안전, 인적역량강화, 주거환경개선, 산업클러스터등)

베트남

인도네시아

4그룹

캄보디아 - 기초 인프라, 기술, 인적자원, 재원 등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ODA 등

을 활용한 기초 인프라 건설에 중점

(교통·통신·상하수도 인프라, 인적역량 강화, 주거환경 개선 등)

미얀마

라오스

자료: 김정곤 외(2019)

  국가별 스마트시티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1그룹에 속한 싱가포르의 경우 글로벌 스마트시티 

지수 1위의 국가이며, 2014년 세계 최초 스마트 국가 실현을 목표로 인포컴미디어 2025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다. 스마트 네이션(Smart Nation) 개발 계획이 진행 중이며, 국가 디지털 신분증

(NDI)과 전자결제 시스템 구축이 진행 중이다. 2018년 제 32차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ASCN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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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을 제안 및 발족하였으며, 아세안 회원국 간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민간 참여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외부 파트너 지원 확보를 목표로 스마트

시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싱가포르가 UNFCCC에 제출한 NDC에 따르면, 건축 부문의 경우 

최소 에너지 성능 표준화를 의무화했으며 성능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싱가포

르 그린 플랜 2030’을 발표해 2030년까지 빌딩의 80%를 초에너지빌딩(SLEB, Super 

Low-Energy Building)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빌딩에너지관리를 위한 

솔루션 도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그룹에 속한 브루나이의 경우, 스마트 네

이션 실현을 위해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 구현 개발 및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디지털 경제 

마스터플랜 2025(Digital Economy Masterplan 2025)를 발표해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성장 목표를 

제시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인해 스마트시티 시장으로부터 2020년 약 

150억 달러의 수익을 기록했으며, 2030년 말까지 24.12%의 시장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

고 있다. 태국 정부는 동부경제회랑(EEC, Eastern Economic Corridor) 개발을 위해 스마트시티

와 기반 시설의 이니셔티브를 도입했다(Kenneth Research, 2022). 태국 4.0는 2024년까지 태국 

내 100개의 스마트시티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3그룹에 속한 필리핀은 산업 에너지 효

율프로젝트(PIEE)를 실행 중이며, LH의 필리핀 최초 한국형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인 ‘필리핀 

클락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베트남은 2020년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기초 법

률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투자유치와 표준 수립을 위한 노력을 가하고 있다. 2025년까지의 베

트남 스마트시티 발전 전략을 발표했으며, 2019년 지역별 스마트시티 개발의 체계화 및 표준화

를 위한 ICT 프레임워크를 수립했다. 2022년 한-베트남 외교장관 회담에서 스마트시티 분야 개

발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이 언급된 바 있으며, 베트남 중부 후에(Hue)시 인민위원회와 

KOICA는 5월 공동으로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인도네시아는 신수도 Nusantara

의 스마트시티화를 추진 중이며, 신수도의 공공건물은 100% 친환경적 빌딩으로 건설될 예정이

다. 초기 자금은 2024년까지 국세와 국가 예산으로 충당되지만 이후에는 투자자들의 활발한 프

로젝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스마트빌딩·녹색빌딩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정책지원, 세

금 혜택 등으로 인해 2025년까지 최대 25%까지 시장 성장이 전망된다(The ASEAN Secretariat, 

2018). 하지만 기술 관련 인재가 부족하고 각 지방 정부의 지속적인 행정 프로세스 구축이 어

려운 가운데 관료주의로 인한 통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의 표준화 부족과 스마트시티 

간의 상호 운용성 부족 문제 또한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로 언급되고 있다. 2030년까지 글로벌 

Top10 국가 진입을 위해 메이킹 인도네시아 4.0계획을 수립 및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기술 

역량 강화와 정부-이해관계자 간 협업 정책이 필요하다. 

  3. 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 분야

  아세안 국가의 스마트시티 개발 현황을 분석하고 탄소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개발 분

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ASCN의 26개 시범 도시, 6개의 개발 영역 중 인프라 건

설 분야는 전체 사업의 약 37%(19건)을 차지하며, 안전과 안보 분야는 약 19%(10건), 환경개선 

분야는 약 14%(7건)을 차지하고 있다. ASCN 개발 분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인

프라 건설 분야는 스마트빌딩, 에너지·수자원 관련 유틸리티 등을 포함하고 있다.



- 97 -

제3장 한-아세안 협력 아젠다 발굴

[그림 3-13] 26개 시범도시의 주요 개발 중점 분야 현황

자료: ASEAN Secretariat(2018); 방설아(2020) 토대로 저자 재작성

<표 3-22> ASCN의 개발 영역 분류

영역 중점영역

시민과 사회

(Civic and Social)

사회융합

사회 평등과 포용적 성장

도시의 유산 및 정통성 보존과 이해

관광

건강과 웰빙

(Health and Well-being)

헬스케어

주거
교육

안전과 안보

(Safety and Security)

식량 및 수자원 안보

사이버보안

공공안전·보안(범죄 예방)

환경 개선

(Quality Environment)

지속 가능한 생태, 천연자원, 생물 다양성 보존

쾌적한 환경
재난 및 기후변화 준비·대응·회복

인프라 건설

(Built Infrastructure)

에너지, 수자원 관련 유틸리티

스마트 교통(물류)

스마트빌딩 및 건설인프라

산업과 혁신

(Industry and Innovation)

기업과 비즈니스

무역통상
인재육성

기술인큐베이터

연구

자료: ASEAN Secretariat(2018); 김정곤 외(201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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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개 시범도시의 주요 개발 중점 분야 중 가장 많은 비율(36.5%)을 차지하고 있는 인프라 분

야가 차지하고 있다. 인프라 분야 중 빌딩 부문에 대해 살펴보면, 전 세계 에너지 관련 이산화

탄소 배출량의 약 28%는 빌딩 부문이 차지하고 있다. 전기 및 난방·냉방·전력 공급 등 빌딩 

운영을 위한 에너지 사용은 최종소비부문(end-use sector) CO2 배출의 약 30%를 차지한다(IEA, 

2021a). 한국의 국내 에너지 소비 전체의 약 20%는 빌딩 부문이 차지하며, 서울시 온실가스 배

출량의 약 70%는 건물에서 발생되고 있다. 빌딩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CO2 배출

량은 2010년 이후 연평균 1%씩 증가하였으나, 최소 성능 기준 강화와 열펌프 및 재생 가능 장

비 보급 가속화 등으로 2020년 약 9Gt로 급감하였다.

[그림 3-14] 전 세계 빌딩 부문에서의 에너지 관련 배출(2010-2020)

      자료: UNEP(2021)

 하지만 2050년까지 빌딩 부문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빌딩의 직접 배

출은 50%까지, 간접 배출은 60%까지 줄여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즉, 모든 신축 빌딩과 

기존 빌딩의 20%가 탄소 배출 제로 상태가 되어야 하며, 빌딩 부문의 에너지 집약도가 지난 5

년(`16-`20)보다 5배는 더 빠르게 감소되어야 한다(IEA. 2021b).

[그림 3-15] 넷제로 시나리오(Net Zero Scenario)에 따른 전 세계 빌딩 CO2 배출(2010-2030)

      자료: IEA(20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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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년까지 CO2 넷제로 배출량 달성을 위해 IEA가 고안한 시나리오인 NZE(Net Zero 

Emissions)에 의하면, 강력한 에너지 효율 정책은 빌딩 및 운송 부문에서 특히 중요하며 계측 

및 기기표준과 같은 에너지효율 대책은 전력 수요를 줄여 건물의 CO2 배출 감소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IEA의 EWS(Efficient World Scenario)는 2035년까지 빌딩 부문에서 약 41%의 에너

지 절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부문(24%), 운송부문(21%)과 비교했을 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치이다. 특히, 냉방, 전자제품 및 전기 플러그 부하는 빌딩의 전력 수

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며, 아세안 국가들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약 23%는 빌딩 부문에서 

발생되고 있다. 경제발전과 도시화로 1인당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건물의 지속적인 에너지 

사용 증가가 예상되며, 아세안의 에어컨 보유율은 2018년 20%에서 2040년 60%로 증가가 예상

되고 있다. 이러한 아세안의 지속적인 냉방 수요 증가로 인한 건물 냉방 장치로부터의 탄소 배

출 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건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관리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3-16] 아세안의 빌딩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 비율(2018년)

         자료: IEA(2022)

  2020년 기준 전 세계 빌딩에서의 에너지 소비의 약 22%는 주거용 빌딩에서 소비되며, 비주거용 

빌딩이 8%, 빌딩 건축 산업에서 6%가 소비된다. 빌딩 부문에서의 탄소 배출은 에너지 관련 CO2 

배출의 약 37%를 차지하는 만큼 탄소 배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세안의 최종 에너지 소

비의 약 23%는 빌딩 부문이 차지하고 있으며, 빌딩 부문에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은 에너지 관련 

탄소 배출의 약 27%에 해당한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Net Zero Scenario 분석에 따르면, 건물 

면적에 대한 수요 증가와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증가,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인해 전 세계

의 빌딩 활동은 2050년까지 약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파리 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2050년까지 전 세계의 빌딩과 건설 부문에서의 탈탄소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UNEP, 

2021). 아세안 국가들의 도시화와 인구증가는 빌딩 면적과 빌딩 수요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빌딩에

서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과 탄소 배출은 204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빌딩에서의 에너지 관리 기술 정책 및 정책 시나리오가 필요한 상황이다. 빌딩에너지 관리 기술과 

관련한 정책을 기반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인 SDGs 달성과 에너지 효율 증가, 에너지 관리 기술 적

용 관련 정책 등을 통해 2040년까지 CO2 발생량의 60% 이상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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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아세안 빌딩 부문에서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 및 탄소 배출 추이(`19-`40)

       자료: IEA(2021)

  2050년까지 아세안 빌딩 부문에서의 탈탄소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선진 기술 국가와의 협력

을 통한 빌딩에너지 관리 기술 개발과 적용 사례를 늘리고 빌딩에너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기술 협력을 위해 아세안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s)와 장기 저

탄소 발전전략(LEDS)을 고려한 기후기술 수요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캄보디아의 경우 빌딩 

에너지 관리를 통한 에너지 효율성 개선과 빌딩 설계 시 기후변화를 고려한 빌딩코드(Building 

Code)를 개발하는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싱가포르의 LEDS를 살펴보면, 에너지 사

용의 효율을 높이고 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빌딩의 탈탄소화를 위한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더불어 2030년까지 빌딩의 80%를 그린빌딩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태국의 NDC 목표의 약 62%는 에너지 부문이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빌딩의 에너지 소비

로부터의 감축은 빌딩의 에너지 효율성 증가 기술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아세안 국가의 빌딩 

부문 탄소 감축 정책 추진 활성화에 따른 기술 수요 증가 및 협력 사업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

라, 한국의 스마트시티 현황과 빌딩 부문의 스마트 에너지 관리 기술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중

요하다. 

  4.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가. 한국의 스마트시티 개발 분야

  2008년 U-City법이 제정되었으며, 2009년을 시작으로 3차에 걸친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 수립

되었다. G2G 스마트시티 협력 사업 발굴과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활발한 인재육성 사업을 동시에 추진중이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

한 법률제 8조’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는 5개년 계획으로 총 39개의 도시(군)에 스마트도시 

계획(안)을 발표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도시 개발을 위해 도시 관리 현황(토지이용·교

통·환경·행정·재정) 및 ICT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획안에 반영하였으며, 종합적 

분석을 통해 미래지향적·지속 가능한 계획 수립 및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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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한국의 스마트도시계획(안) 현황

도시 수립기간 도시 수립기간

용인시 `16-`20 창원시 `20-`24
화성시 `09-`13 인천광역시 `20-`24

오산시 `09 안양시 `20-`24

천안시 `11-`15 광주광역시 `20-`24

남양주시 `11-`15 대전광역시 `20-`24

의정부시 `11-`15 여수시 `20-`24

김포시 `11-`15 대구광역시 `21-`25
파주시 `12-`16 고령군 `21-`25

나주시 `13-`17 홍성군 `21-`25

안산시 `13-`17 순천시 `21-`25

경북도청신도시 및 안동시 `13-`27 하남시 `21-`25

영주시 `14-`18 수원시 `21-`25

삼척시 `14-`18 강릉시 `21-`25
원주시 `16-`20 전주시 `21-`25

평택시 `18-`22 부천시 `19-`23

춘천시 `18-`22 성남시 `21-`25

광명시 `18-`22 구리시 `22-`26

김해시 `18-`22 서산시 `22-`26

고양시 `20-`24 과천시 `21-`25
광양시 `19-`23

자료: 국토교통부(2022) Smart City Korea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검색일: 2022.06.20.)

   나. 스마트시티 개발에 따른 한-아세안 협력 전략

  아세안 국가들의 급격한 도시화와 경제 성장에 따른 에너지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에

너지 사용 증가와 탄소 배출 감축 목표 달성 사이의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글로벌 금융 기관의 화석연료 투자 중단 선언과 에너지전환 트랜드는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아세안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불평등 인식을 증가시킬 가

능성이 있다. 또한 스마트 기술 관련 인력 및 기술 부족 문제 역시 아세안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과 협력 사업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 ASCN 26개의 도시 중 ODA 프로젝트를 보유한 도시는 13개(총 196건)로 선

진 기술을 가진 국가의 적극적은 ODA 프로젝트 진행을 통한 스마트시티 개발의 가속화가 요

구된다(방설아, 2020). 특히, 아세안 국가별 특성에 따른 기술협력 차별화 전략을 통해 지속 가

능하고 효과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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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아세안 국가별 특성에 따른 기술협력 차별화 전략

국가 그룹 기술협력 차별화 전략

1그룹

`30년까지 빌딩의 80%를 초에너지 빌딩으로 전환하는 ‘싱가포르 그

린 플랜 2030’ 목표 달성을 위해 한-싱가포르 간 빌딩 부문에 초점

을 맞춘 에너지관리 녹색기술 협력 추진 전략이 필요

2그룹

디지털 전환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시티 개발과 국가 성장을 위해

디지털 기반 시설뿐 아니라 소프트 인프라 구축과 스마트산업 육성

을 위한 기술협력 추진 전략이 필요

3그룹

도시화와 산업 개발에 중점을 둔 성장 추진을 위해 도시별 인프라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반 시설 및 기술 이전 협력이 필요하며, 특

히 스마트빌딩에 대한 높은 수요가 전망됨에 따라 정부와 이해관계자

간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제언을 위한 노력이 필요

4그룹
기초 인프라 확보를 위한 기술협력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모색 전략과 협력이 필요

  현재 아세안 국가들의 스마트 기술에 대한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

지 않아 수요-공급의 갭이 매우 큰 상태이다. 따라서 한국의 고도화된 스마트 기술 협력과 기

술이전을 통해 수요-공급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아세안의 스마트시티 개발

은 한국의 신남방정책 이행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이며, 아세안 국가들의 현황과 특성, 수준, 

기술 수요와 한국 보유 기술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아세안 국가의 

인적역량 강화와 기술 협력을 통한 스마트시티 개발 추진 전략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스마

트시티 개발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주거, 교통, 물관리 등) 협력이 포함될 수 있다. 더불어 

국가 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등의 솔루션 분야 사업 협력을 확대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한국

과 아세안 간의 상생적 교류협력 증진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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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한-아세안 공학한림원 협력 아젠다 후속 논의

  녹색기술센터와 한국공학한림원은 작년 “글로벌 녹색·기후기술 R3D 임팩트 플랫폼 개발” 연구과

제에서의 “한-아세안 기후기술 및 산업협력 수요조사”를 통하여 기수렵력사업 발글을 목표로 아세안

공학한림원과 1차 설문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작년도 조사 결과, 한-아세안 지역에서의 우선순위 기술

은 태양광(감축) 및 수처리(적응)로 나타났고, 협력사업을 위해서 국제 양·다자 재원 프로그램이 선호됨

을 알 수 있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는 구체적인 협력사업에 대한 2차 수요조사를 통하여 실질적 협력사

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번 2차 조사는 녹색기술센터와 한-아세안 공학한림원과 협력하여 진행

하였다. 한-아세안 협력에 관심이 있는 공학한림원 회원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자발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위함에 목적이 있었다. 그 외에도 CTCN 국내 회원기관들에게도 설문조사를 공유하기도 하였다.

  설문은 몇 가지 항목들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이름, 소속 및 직위에 대하여 파악함

으로써 소속기관의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네트워크 구축 가능성이 있을 때 연락을 취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는 기후기술과 관련된 경력을 문의하였다. 1-5년, 6-10년, 11-15년, 16-20년, 20년 초과, 없음

으로 구분하였다. 다음 질문 항목은 관심이 있는 사업유형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연구개발, 기술협력

(필드테스트 및 기술 현지화 등), 역량강화 중 중복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상세하게 

어떤 내용의 협력을 하고자 하는지 주관식으로 문의하였다. 관심유형 외에도, 경험이 있는 유형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였다. 우선 양자 및 다자 형태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연구개발, 기술

협력, 역량강화, 기타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응답자가 고려하고 있는 협력 컨소시

엄에서의 주관/참여(협력)기관 및 상세역할, 그리고 기타 커멘트들에 대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18] 한-아세안 공학한림원 대상 설문지(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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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에 대한 응답자 정보는 다음과 같았다(그림 3-13). 우선 국적에 있어 대한민국, 말레이시

아, 필리핀, 기타 국가로부터 각각 22명, 10명, 4명, 3명이 응답하였다. 이는 전체 비율 중 각각 

56%, 26%, 10%, 8%이다. 소속기관의 유형과 관련해서는 대학 24명, 민간회사 10명, 연구소 2

명, 기타 3명이며 각각 61.5%, 25.6%, 5.1%, 7.7%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녹색기후기술과 관련

된 경력은 20년 이상 13명, 10-20년 6명, 6-10년 7명, 1-5년 10명, 없음이 3명이었는데, 이는 

각각 33.3%, 15.4%, 17.9%, 25.6%, 7.7%이다.

[그림 3-19] 한-아세안 공학한림원 대상 설문지(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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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소속기관유형의 비율(좌) 및 녹색기후기술 관련 경력(우)

  관심 사업유형 및 기술분야에 대한 설문결과(중복 허용)는 다음과 같았다(그림 3-14). 우선 

관심유형은 연구개발형 27회, 기술협력형 24회, 역량강화형 17회, 기타 1회로 나타났는데, 이는 

각각 39.1%, 34.8%, 24.6%, 1.4%이다. 즉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 등 다소 기술 자체에 집중된 관

심이 많은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응답자 39명 중 1가지를 선택한 사람은 18명, 2가지를 선택

한 사람은 12명, 3가지를 선택한 사람은 9명이었다. 한편 관심있는 기술분야는 주로 태양광 분

야에 집중된 편이었다. 태양광(범분야 4명, 모듈 및 소재 2명, 설비재활용 1명) 7명, 발전기 2

명, 에너지 저장·수송체 관련 3명, 수처리 3명, CCUS 3명,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타 분야 4명

(시설물, 기타연료, 연료전지 등), 철도 및 교통 인프라 2명, 범분야 4명, 기타(농업, 정책, 진단, 

대기환경, 재난대피시설) 7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림 3-21] 응답자들이 관심있는 사업유형(좌) 및 관심기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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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한 사업유형은 다음과 같았다(그림 3-15). 연구개발형이 23회인데, 이 중 양자형과 다자

형은 각각 16회 및 7회로 나타났다. 기술협력형은 16회인데 양자형 및 다자형이 각각 9회 및 7

회였다. 역량강화형은 23회인데 양자형 및 다자형이 각각 16회 및 7명이었다. 기타는 6회로 나

타났다. 연구개발, 기술협력, 역량강화, 기타는 각각 33.8%, 23.5%, 28.6%, 8.8%였다. 종합적으로 

경험 대비 관심 사업유형을 비교하면 비교적 유사하거나 확장되는 경향이 있었다. 경험 사업유

형 대비 관심 사업유형이 더 많거나 적은 응답자는 각각 13명(34.2%) 및 7명(18.4%)였고, 두 가

지가 일치하는 경우는 17명(44.7%), 그리고 이것이 다른 경우는 1명(2.6%)였다.

[그림 3-22] 응답자들이 경험한 사업유형(좌) 및 경험 대비 관심있는 사업의 유형 비교(우)

  작년도에 진행되었던 설문조사에 대한 후속조사로서의 취지에 적합한 응답을 중심으로 태양

광 및 수처리 기술과 관련된 응답을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우선 태양광의 경우 관심 기술분야

는 모듈 및 배터리(소재 포함), 관련 시설물 및 설비 재활용, 일반적 기술협력에 대한 연구개

발·기술협력, 그 외 사업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로 나타났다. R&D 중심으로 경험 및 관심이 

있는 응답자가 많았는데, 경험 및 관심 유형이 다양한 경력의 응답자 또한 일부 존재하였다. 

한편 수처리 분야에서 주요 관심 기술분야는 수처리, 정수장치, 광촉매에 대한 필드테스트·기

술협력이었다. 세부적으로, 수처리 일반 관련한 응답자는 6-10년 관련 경력(대학)이 있고, 양자 

R&D 및 역량강화 경력이 있으며 유사한 방식의 협력 선호하였다. 추가적으로 대학을 중심으

로 민간기업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광촉매 관련 응답자는 20년 이상 관련 경력(대학)에 R&D 

및 기술협력에 대한 경력 보유 및 관심 표명을 하고 있었다. 또한 컨소시엄 구성 구체화 필요

성을 역설하였다. 정수장치 관련 응답자의 경우 11-15년 관련 경력(민간)이 있으나 관심사 대

비 국제협력경험 부족하였다. 그러나 컨소시엄에 대한 구성안이 비교적 구체적이므로 향후 다

양한 경험이 있는 기관들과 종합 컨소시엄 매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었다.

  응답 결과들을 종합하면 몇 가지 시사점이 및 제언사항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주로 연구개

발 중심의 학술적 영역에 대한 경험과 관심이 많으나, 이로부터 활동을 확장하고자 하는 수요 

또한 존재하였다. 우선적으로는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관심 및 경력이 있는 구성원들을 대상으

로, 우리나라 연구진이 리드하는 양·다자협력형 공동연구 추진을 제안할 수 있다(그림 3-16). 

관심 세부분야와 관심 사업유형을 종합하여 공동의 관심그룹을 도출하였고, 이러한 관심그룹들

은 향후 컨소시엄 및 협력 진행 시 중심 역할자들이 될 수 있다. 특히 한-아세안 공동협력을 

위해서는 한국의 전문가와 아세안의 전문가가 같은 관심그룹 안에 분류되어 있는 편이 유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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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요약하자면, 관심기술분야에 대하여 종합적인 컨소시엄을 구성 후, 세부 관심기불순야별로 

세부유닛을 구성한다. 아세안 기관들의 국내기관 매칭 수요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 규모 및 재원와 관련된 내용이다. 주로 연구개발 및 상세 기술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소형과제에 집중하는 방향이 유리하고, 국제협력사업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과

학기술 중심의 ODA 및 기타 국내 공공재원 활용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네트워킹 및 논의를 위한 정기적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도출된 컨소시엄 구성 초안을 

바탕으로, 해당 구성원들을 초청하여 상세 아이템·재원·기타 내용에 대한 추가 토의가 가능

할 수 있도록 초청 포럼 등을 한림원 차원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포럼 개최 시, 각 재원별 특

성에 대한 소개발표 등을 해주는 녹색기술센터 등 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한편 

연구결과의 확장 및 중대형 사업화에 관심있는 구성원들의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도 네트워킹을 촉진하는 방안 고려가 필요하다.

[그림 3-23] 한-아세안 태양광 기술 분야 협력방안 예시

  응답자들의 관심이 많은 태양광에너지 중심으로 상세한 정보제시 및 세부적 제안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표 3-24). 일반-모듈/소재-저장/시설-재활용과 같은 기술적 전주기를 아우르는 연

구자들을 중심으로 그룹 구성 및 소통을 지원한다. 그 외에 기타 에너지 관련 응답자들까지 포

함할 수 있는 제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역량강화에 대한 관심 및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많으므로, 한-아세안 공학한림원 차원의 에너지분야 공동세미나 개최 및 네트워킹 지원이 가능

하다. 이를테면 앞서 제시하였던 전주기 태양광기술 관련 연구개발 협력이 가능하거니와, 기타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합 컨소시엄 및 네트워크 운영도 가능하다. 터빈 및 에너지, 수송체, 해양

바이오에너지, 풍력발전, 연료전지, 탄소중립연료, 탈탄소 및 에너지 전환과 같이 세부기술 차

원의 공동관심사는 아니지만 에너지 부문이라는 다소 큰 범위에서는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



- 108 -

한-아세안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협력수요･아젠다 발굴 및 분석 고도화 방안 연구

인다. 한편 역량강화와 관련한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에너지 기술 부문 관련 

역량강화 관련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경험까지 보유한 응답자가 많았다. 한-아

세안 공학한림원 차원의 에너지 부문 녹색·기후기술에 대한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

그램 기획·운영을 제안하였다.

이름
(소속)

태양광 에너지
기타

역량
강화모듈/소재 저장/시설물 재활용

K**(대학, 국내) 전지/모듈 관심

L**(대학, 아세안) 모듈 성능 관심+경험

L**(대학, 국내) 소재

M**(대학, 아세안) 에너지
저장 소재

기타 에너지
저장 소재

K**(대학, 국내) 시설물
설계관리

L**(정출연, 국내) 설비
재활용 관심+경험

H**(대학 내 연구소, 국내) 태양광 기술협력
및 타당성조사 관심+경험

R**(위원회, 아세안) 태양광 기술협력
관련 역량강화 관심+경험

S**(대학, 국내) 터빈 및 에너지 관심+경험
O**(기타, 국내) 수송체 관심+경험

W**(대학, 국내) 해양바이오
에너지 관심+경험

A**(기업, 국내) 풍력발전
K**(대학, 국내) 연료전지
L**(대학, 국내) 탄소중립연료

D**(기업, 아세안) 탈탄소 및
에너지 전환 관심+경험

M**(기타, 아세안) 공동출자
연구사업 관심+경험

Y**(대학, 아세안) - 관심+경험
A**(대학, 아세안) 정책연구

: 태양광기술 관련 : 기타 신재생에너지 관련 : 역량강화 관련

<표 3-25> 상세 관심내용 및 잠재 협력프로그램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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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GTC-GIZ 간 트윈 트랜지션 관련 아젠다 논의

  2장에서 언급하였던 GTC-GIZ-ASAT MOU를 기반으로, 우선적으로 학술적 교류의 기획·이

행을 진행하였다(그림 3-17). ASAT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ergy, Aquatech and SUstainability (ICEAS)에서 GTC-GIZ 공동세션을 기획 및 운영을 하였다. 

세션명은 Exploring a possibility of cooperation on twin-transition in developing countries 

based on appropriate green and climate technologies이고, 세션의 주요 목적은 한-독 녹색 및 

디지털 전환분야 개발협력 관련 경험공유 및 향후 협력방안 논의이다. 일시 및 장소는 2022년 8

월 4일(목) 17:00-18:00에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온라인 및 오프라인 병행)였다. 주요 발표내

용은 GTC 측에서 Experience of Green Technology Center on cooperation with climate 

technology in twin transition, GIZ 측에서 Digital innovation for Climate Action within German 

Development Cooperation(GIZ)였다. 전자의 발표에 대해서는 GTC에서 이종열 박사, GIZ 측에서 

Bjorn-Soren Gigler 박사가 진행하였다. 다음으로는 기타 참가자(GTC 김형주 선임부장 등)들과 

패널토론을 진행하였다.

 ㅇ 세션명: Exploring a possibility of cooperation on twin-transition in developing countries 

based on appropriate green and climate technologies

 ㅇ 목 적: 한-독 녹색 및 디지털 전환분야 개발협력 관련 경험공유 및 향후 협력방안 논의

 ㅇ 일시/장소: 2022년 8월 4일(목) 17:00-18:00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병행

 ㅇ 발표내용

   - 발표1: Experience of Green Technology Center on cooperation with climate technology 

in twin transition(GTC)

   - 발표2: Digital innovation for Climate Action within German Development Cooperation(GIZ)

   - 패널토론 

[그림 3-24] 2022 ICEAS GTC-GIZ 기획세션

  그리고 온라인 교육 및 역량강화 관련 협력의 시범사례로 GIZ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

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해커톤에 파트너로서 참여하기도 하였다(그림 3-18). GIZ에서는 제

27회 당사국총회(COP 27) 기간 중 다양한 파트너기관들과 청년 중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

으며, 특히 EU, UNICEF, UNFCCC, UNEP, Hack for Earth 등 파트너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은 녹색기술에 대한 하이브리드 해커톤인 Hack for Earth은 11월 2일부

터 4일까지 진행된다27). 해커톤에 참여를 신청한 팀은 900여개이고, 평가항목은 다양성, 이해

27) https://www.hackforear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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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현실성, 혁신성, 확장성, SDG 해결성으로 총 6가지이다. 우수팀으로 선정된 팀들에 대해서

는 COP 27 참가 및 아이디어들을 실행할 수 있는 지원이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해커톤의 심

사자로 GTC에서도 2인(김형주 선임부장, 이종열 연구원)이 참여하게 되었다.

  본 해커톤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한-독 트윈 트랜지션과 관련된 향후 협력방안을 확장할 

예정이다. 우선 GTC와 GIZ 공동의 관심사에 적합한 우수 아이디어가 있으면, 해당 참가팀과 

협력하여 협력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다. 다양한 국제기구 파트너들이 공동으로 기획 및 운영한 

프로그램에서 도출된 아이디어이므로, 향후 재원연계 시 잠재적 재원기관으로 해당 파트너들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독일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커톤 및 경진대회를 

통합하는 것이다. 양국의 우수한 트윈 트랜지션 관련 팀들을 초청하여 우수한 아이디어 및 기

술들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행자들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림 3-25] Hack for Earth 프로그램(안) 및 심사자/멘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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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녹색･기후기술 협력사업에서의 공편익

  본 장에서는 앞서 본 2장에서의 한-아세안 협력 네트워크 및 한-아세안 탄소중립 공동대응 

기후기술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3장에서의 한-아세안 협력 아젠다 발굴을 통해 마련되고 도출

될 녹색･기후기술 협력사업을 기획하고 이행 또는 평가 시 고려해야 할 혹은 추후 나타날 영

향 및 효과들을 살펴보고, 5장에서 실제 개발되는 협력사업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문헌 연

구를 통해 공편익의 개념 및 특징을 조사･분석하고 녹색･기후기술 협력사업에서의 공편익 활

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 1 절  공편익의 개념 및 특징

  1. 용어 및 일반적 정의

  녹색‧기후기술 협력사업에서의 공편익 개념을 재정립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공편익의 용어 표현 및 각각의 의미와 저자별 유형 분류에 대한 문헌 조사를 

진행하였다. IPCC에서 공편익(co-benefits) 개념은 보조적/부수적인 편익인 ‘ancillary 

benefits’으로 진화되었다. 제3차 IPCC 평가 보고서(2001)는 기후변화 정책에 특화된 부수적 

편익(ancillary benefits)과 모든 정책의 부수적 편익(co-benefits)으로 두 용어를 구분하였다. 이

러한 구분은 후속 보고서인 2007년 IPCC 보고서에서 무너지고, 2014년 IPCC 보고서에서는 두 

용어에 대해 동일한 정의를 사용한다.

  공편익이란 용어가 만들어지기 전에 기후변화 정책입안자들은 탄소세에 대한 ‘후회 없는

(no-regrets policy)28)’정책과 ‘이중 배당(double dividends)29)’이라는 주장을 이용하여 더 엄

격한 온실가스 통제를 옹호하였다. 1990년대 초에 대중화되기 시작한 ‘이중배당가설’은 탄소 

집약적 활동에 대한 과세가 기후 관련 편익을 모두 가져오고 소득세를 대체하는 수익 창출을 

통해 노동 시장의 왜곡을 줄인다고 가정한다. ‘후회 없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정책은 간접

적 편익이 이행 비용을 초과하여 순 마이너스 비용이 있는 배출감소 정책이다. ‘후회 없음’

은 기후변화 과학에 내재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책입안자들이 

주로 사용했던 개념이다. 공편익은 이 두 개념과 비교하여 비 기계적이며 넓은 범위의 정책목

표와 효과 크기를 포함한다(IPCC, 2007; Mayrhofer and Gupta, 2016). 

  IPCC 보고서(2014)에서는 전반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순 효과(net effect)와는 상관없이 한 목

표를 겨냥한 정책이나 조치가 원래의 목적과는 별개로 발생하는 긍정적 효과를 공편익이라고 

정의하고, 이는 종종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으며, 여러 요인 중에서 현지의 상황과 이행 지침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여기서 공편익은 보조적/부수적인 편익(Ancillary benefit)이라고도 한다 

(IPCC, 2014). 이러한 접근방식에서 공편익은 긍정적 외부 효과와 동일시되고, 공편익의 개념은 

28)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초래하지 않는 대책

29) 이중배당(dividends)가설이란 세수 중립적인 환경세 정책이 발생시킬 수 있는 두 가지 효과를 일컬어 붙여진 이름으로 환경

세 정책이 환경질의 개선이라는 정책의 첫 번째 목표(the first dividend) 외에 전반적 조세체계의 효율성 제고(the second 

dividend)까지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가설의 핵심이다(김상겸, 2004).



- 112 -

한-아세안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협력수요･아젠다 발굴 및 분석 고도화 방안 연구

경제적 개념이나 규범적/정책적 접근 방식이 아닌 하나의 아이디어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 정

의와 적용, 사용에 정치적 중요성을 가진다. 그러나 과학 문헌에 널리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이 공편익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없다.

  Gupta(2016)는 공편익 개념은 하나의 정책으로 두 개나 그 이상의 목표를 취하는 

‘win-win’ 전략이라고 정의했고, 기존의 공편익 용어를 유형별로 분류하였다(그림 4-1).

  공편익을 기후 관련,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정치적/제도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기후 관련 

공편익(Climate-related co-benefits)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후변화 회복력 제고가 있고, 경제

적 공편익(Economic co-benefits)은 재생 에너지 촉진을 통해 석유, 가스, 석탄과 같은 화석연

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을 통한 에너지 안보 제고와 노동집약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에 의한 

녹색 일자리 창출, 기술적 변화 촉진 등이 있다. 환경적 공편익(Environmental co-benefits)의 

경우, 환경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호, 토질 개선, 대기오염 저감 등이 있고, 사회적 공편익

(Social co-benefits)은 에너지 접근성 강화, 식량 및 식수 안보, 건강 증진, 스트레스 요인 감소 

등 정신 건강 개선 등이 있다. 정치적/제도적 공편익(Political and institutional co-benefits)은 참

여, 협력, 정치적 안정성과 연관이 있고, 거버넌스의 민주적/공평성 강화, 지역 간 협업에 기여

하는 등이 있다.

[그림 4-1] 공편익의 유형

               자료 : Mayrhofer and Gupta, 2016 (저자 재구성)

  이처럼 공편익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지만 Karlsson et al. (2020)은 ‘대기오염 저감’이 

환경적 공편익으로 분류되는 반면, ‘건강 증진’은 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사회적 

공편익으로 분류되고, 기후 완화가 다른 정책 분야에서 조치의 공편익이기 때문에 기후 관련 

공편익을 다른 유형과 동등한 기준으로 배치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된다고 했다. 이처럼 공편익 

유형의 범위가 부정확하므로 더 명확한 범주화를 제안했다. 그들에 의하면 최근 몇 년간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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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편익에 대한 연구량이 급증했는데 그 중 대기 질은 지금까지 가장 많이 연구된 범주로 

대기 질 및 건강과 같이 잘 연구된 분야의 기후정책 공편익은 종종 저감 비용과 같은 규모거

나 어떤 경우에는 더 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편익

은 정책 의사결정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고 편향된 정책과 목표 실패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사결정이 여전히 사일로(silo)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단일 부처 또는 위원회는 

핵심 이슈에 초점을 맞추거나 다른 분야의 공편익을 포함한 다른 중요한 측면을 간과하는 경

우가 많다. 식량 및 에너지 안보와 같은 여러 영역에서 공편익은 드물게 연구되지만 공편익을 

정량화하거나 수익화하는 연구의 양은 제한적이며, 특히 대기 질 및 건강 이외의 영역에 대한 

경험적 증거가 적다고 한다. 새로운 증거는 높은 가치를 나타내므로 다양한 공편익의 총 가치

를 설명하는 방법을 포함한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되며, 정치적 의사결정권자에게 설명 및 비교

가능한 양적 및 수익화된 데이터 등 개선된 프로세스, 문서화된 요구 사항 및 의사결정 기준이 

필요하고, 정책 결정권자가 공편익을 고려하도록 정량화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Karlsson 등은 여기서 기후 정책 공편익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1) 대기 질, 생물 다양성 등의 공편익을 다루는 관점

   2) 다른 정책으로부터 초래되는 기후 공편익(예시 : 교통 안전 조치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3) 다양한 목적을 가진 정책의 이익 시너지

  이를 기반으로 기후 정책 공편익의 범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별 연관된 

내용들을 사슬로 표현하여 나타내었다(그림 4-2).

[그림 4-2] 기후 정책에서 공편익의 범주

               자료 : Alfredsson and Karlsso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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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학자들이 대기오염과 관련하여 연구하였으나, 교통 관련 편익(예를 들어, 소음공해 감

소, 교통 정체 완화, 노면 손상 완화 등), 토양 침식 예방, 생물다양성 감소, 노동 시장과 경쟁

에서 긍정적 효과 발휘, 국내 에너지 안보 제고 등 다양한 편익을 넓고 포괄적인 측면에서 고

려해 볼 필요가 있다. Wolfgang et al. (2020)은 풍력 발전용 터빈의 경우 화석 연료를 대체하

는 신재생에너지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의 주요 편익이 있지만, 회전 날개가 많은 새와 박

쥐 등의 야생동물을 위협하는 부수적인 비용(Ancillary cost)이 발생하므로 기후정책 공편익이 

전체적으로 유익하진 않을 수 있다고 했다. 1990년대에는 부수적 편익(Ancillary benefits) 연

구가 주로 경험적 연구(Empirical nature)로 편익의 정도를 측정했고, 일부 논문에서는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했으며, Heintz와 Tol (1996)은 기후 금융 맥락에서 의미를 고려했다. 그러나 

부수적 편익의 정책 및 전략적 함의에 대한 검토와 이 개념의 배후 이론에 대한 연구는 문헌

에서 매우 적게 고려되었으며, 이는 1990년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2000년대에 OECD는 부수적 

편익(Ancillary benefits)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햇고, 이 분야의 선도적인 전문가

들의 기고가 포함된 발간물을 출판했다(OECD, 2000).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다양한 정책 목표

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 통합 정책을 개발하고자 하는 과학자들에 대한 참고자료 역할을 하

는 것이었다. 부수적 편익에 대한 과학 문헌은 그 이후로 상당히 증가했으며, OECD 도서 프로

젝트가 전달한 개념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공편익의 전략적 의미 또한 연

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Finus and Rübbelke, 2013). 공편익은 많은 경우 기후 보호 국가를 

위한 사적 재화(private goods)의 속성을 가지며, 이는 글로벌 공공재 공급 측면에서 국가의 전

략적 행동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Pittel K. and Rübbelke D., 2008). 게다가 기후변화 

완화의 “사적” 부수적 편익을 고려한다면 기후 재정 및 이전의 효과는 완화의 순수한 공공 

효과만 고려되는 경우 발생하는 효과와 다를 수 있다.

  Deng et al. (2018)에 의하면 가장 주목받지 못한 공편익에는 분쟁 및 재난 회복력, 빈곤 완

화(또는 악화), 에너지 안보, 기술 파급 및 혁신, 식량 안보에 대한 영향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연구는 농업, 임업 및 기타 토지 이용(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Land Use, AFOLU), 전

기, 운송 및 주거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 완화의 공편익을 연구했으며 산업 부문에 대한 연구

량은 비교적 적다고 한다. 가장 많은 수의 발간물들은 글로벌 수준에서 분석한 공편익 연구내

용이며, 지역(도시) 수준의 분석을 제공하거나 오세아니아나 아프리카 맥락에서의 공편익 연구

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과학 및 공학적 방법은 경제적/사회과학적 방법과 달리 공편익 논문에

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연구되지 않은 공편익 분야와 지

역적 영향,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아프리카와 남미가 기후변화에 의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있단 사실을 고려해보면 이 부분에 대한 연구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이 논문에서는 공편익 정의를 주요 또는 부수적 정책 목표로도 사용되지 않았을 특정 기후

변화 감축 노력의 영향을 포함하며, IPCC 5차 보고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 공편익은 긍정

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모두 포함한다. 기후변화 감축 노력의 긍정적 영향은 정책입안자에게 

감축에 대한 노력을 촉진하고 대중의 감축 노력을 이끌지만, 부정적 측면을 이해하는 것 또한 

미래연구와 정책 입안에 중요하다. 따라서 Deng 등(2018)은 공편익을 긍정적 공편익(Positive 

co-benefits), 부수적 공편익((Ancillary benefits), 부정적 영향(Adverse side effects)이라고 정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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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공편익에 대한 연구 영역 범위가 이 논문과 크게 다르다. 특히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다음 중 하나의 영역에서 수행되었다(표 4-1). 기존 연구와 대조적으로, 이 연구는 2001년(용어

가 만들어진 해)과 2016년 사이의 온실가스 감축 공편익에 대한 전체 문헌을 질적 및 양적으로 

검토하여 다양한 차원에 걸친 공편익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유형을 개발했다. 다양한 노력에 

대한 연구원의 상대적 노력을 평가하고 지식 체계에서 가능한 격차를 식별했다. 기후변화 감축 

정책으로부터 직접적 공편익(direct co-benefits)은 생태계 영향, 대기오염, 보건 영향, 자원 효

율성, 에너지 안보와 기술적 혁신을 포함한다. 어떤 공편익은 직접적이고 간접적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식량 안보가 국내 생산량 증가로 이어진다면 감축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이 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감소가 가뭄 감소와 농작물 수확량 증가로 이어진다면 간접적인 영향이 될 

수 있다.

  Deng 등(2018)은 공편익을 8가지의 종류로 나눠 설명한다. 생물 다양성 감소, 바다의 산성화, 

토양의 퇴화, 수질 오엽 및 다른 생태계 서비스의 감소 등과 같이 생태계의 부정적 영향을 막

는 것을 생태계 공편익(Ecosystem Co-benefits)으로 분류하였고,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30)는 산림 기반 탄소축적을 통해 생물다양성과 

토양 침식 감소하는 생태계 공편익에 포함된다. 경제 발전과 실업률 및 생산성 향상은 경제적 

공편익(Economic Co-benefits)으로 분류하였고, 기후정책에서의 조사하는 대기오염 감소 공편익

을 대기오염 공편익(Air Pollution Co-benefits)으로 분류하였다. 대기오염 영향(공편익)은 사망률 

감소, 질병 유병률 증가 또는 의료 비용 증가 측면에서 측정된 공중 보건 결과의 개선을 추정

하는데 사용된다. 이 추정은 사망률 감소, 천식/의료비용 절감과 같은 공중 보건 결과(영향)을 

대기오염 물질 농도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정도와 연결하는 역학 연구에 의해 뒷받침된다. 온

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보건 공편익(Health Co-benefits)에 관한 연구 또한 존재한다. 저자는 에

너지 효율성, 폐기물 재순환, 자원/물질 사용 영향을 포함하여 자원 효율성 공편익(Resource 

Efficiency Co-benefits)으로 분류했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갈등과 재난 회복력을 제공하거

나 갈등과 재난 취약성을 약화시키는 능력 측면의 연구를 갈등 및 재난 회복력 공편익(Conflict 

and Disaster Resilience Co-benfits)으로 분류했으며, 에너지 접근성, 에너지 부족, 빈곤 완화, 

사회적 정의 및 공평성을 모두 포함하여 분배적 공편익(Distributional Co-benefits)으로 분류했

다. 그 외 또다른 기후변화 감축 노력의 공편익은 기술적 혁신,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공편익

(Technological Innovation, Food Security, and Energy Security Co-benefits)이 있다.

30) REDD+ : 개도국의 산림파괴로 인한 탄소 배출을 줄이는 활동으로 기후변화협약 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온실가

스 감축 메커니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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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g 이전 공편익 연구 영역 공편익 유형 (Deng et al. (2018))

(1) 특정 공편익 (예 : 보건 공편익)

(Remais et al., 2014; Cheng and 

Berry, 2013; Bell et al., 2008)

(1) 생태계 공편익(Ecosystem Co-benefits)

  - 생태계의 부정적 영향을 막는 것

(예 : 생물 다양성 감소, 바다 산성화, 토양 퇴화, 수질 오염 및 

다른 생태계 서비스의 감소 등)

(2) 경제적 공편익(Economic Co-benefits)

  - 경제 발전, 실업률 및 생산성 향상포함 

(3) 대기오염 공편익(Air Pollution Co-benefits)

  - 기후정책에서 대기오염 감소 공편익 조사 등

(4) 보건 공편익(Health Co-benefits)

  - 대기오염 영향(공편익)은 사망률, 질병 유병률, 의료비용 증가의  

관점에서 측정된 공공 보건 결과의 개선을 추정하는 데 사용

  -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보건 영향의 공편익에 관한 연구 포함

(5) 자원 효율성 공편익(Resource Efficiency Co-benefits)

  - 자원 효율성 공편익은 에너지 효율성, 폐기물 재순환, 자원/물질 

사용 영향을 포함

(6) 갈등 및 재난 회복력 공편익(Conflict and Disaster Resilience 

Co-benfits)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갈등과 재난 회복력을 제공하거나 갈등과 

재난 취약성을 악화시키는 능력 측면에서 연구됨

 

(7) 분배적 공편익(Distributional Co-benefits)

  - 에너지 접근성, 에너지 부족, 빈곤 완화, 사회의 정의, 공평성 모두 

분배적 영향에 포함

(8) 기술적 혁신,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공편익(Technological 

Innovation, Food Security, and Energy Security Co-benefits)

  - 그 외 기후변화 완화 노력에는 기술적 혁신,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가 포함

(2)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반대되는 기후

변화 적응 노력의 공편익

(VijayaVenkataRaman et al. 2012)

(3) 각 부문의 감축 관련 공편익

(예 : 교통, 기타 토지 이용, 에너지)

(Kwan and Hashim, 2016; Bustamante 

et al., 2014; Verspechtet al., 2012;, 

Smith and Haigler, 2008)

(4) 소수의 지리적 위치에서 공편익

(예: 남아프리카 공화국, 방글라데시)

(Klausbruckner et al., 2016; 

Ahammad et al., 2014)

(5) 온실가스 감축의 공편익을 정량화하

고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

(Ürge-Vorsatz et al., 2014)

-

<표 4-1> 공편익 연구 영역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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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rieta E. S.(2020)는 부수적 편익(ancilary benefits)과 공편익(co-enefits)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공편익은 심지어 일차적 편익(primary benefits)을 초과하는 규모일 수 있다고 주장

한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감축 정책의 공편익은 일차 편익의 0.98배에서 6.9배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공편익은 정량적 추정을 넘어 질적, 비시장적, 비화폐적 측면까지 평가해야 하

므로 중요하다. 경제적 관점에서, 기후 감축 정책의 일차적 편익과 부수적 편익은 지리적/시간

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진다. 첫째, 일차적 편익과 부수적 편익은 다른 지리적 규모로 발생한다. 

기후 감축의 일차적 편익은 글로벌 공공 편익(Public benefits)이고, 부수적 편익은 국가 내의 

공공 편익 효과이다. 둘째, 일차적 편익과 부수적 편익은 시기적 측면에서 다르게 발생한다. 중

기적, 장기적으로 기후 안정이 발생하면 기후변화 감축의 일차적 편익은 발생한다. 반면, 부수

적 편익은 단기적, 또는 이행 즉시 바로 발생할 수도 있다. 적응의 경우, 일차작 편익과 부수적 

편익의 일시적인 발생은 감축의 경우와 유사하다. 적응의 일차적 편익은 미래에, 그리고 특정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생하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적응의 부수적 편익은 기후변화 영향의 

부재에서도 발생한다(Tanner et al., 2016; Wilkinson, 2012). 반면, 감축의 일차적, 부수적 편익

의 지리적 특성은 적응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적응은 종종 다단계적 영향을 가지고 광

범위한 공공 및 민간 행위자들이 관여할 수 있더라도 본질적으로는 국지적이다. 적응의 일차

적, 부수적 편익 둘 다 현지의 지역 규모에서 발생한다.

  적응의 일차적 편익은 기후 변화 취약성을 줄이는 것이면, 기후 감축과 마찬가지로 적응 정

책은 중요한 부수적 편익을 창출한다. IPCC 보고서에서는 공편익이 나타날 수 있는 세 가지 

영역이 확인되었다. 첫 번째, 기후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적응 능력을 증가시킬 때, 두 

번째,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개발을 위한 기회를 창출할 때, 세 번째,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때 공편익이 나타날 수 있다.

  기후 변화 적응은 피해와 손실을 피할 수 있는 측면에서 큰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기후 변화 적응의 경제적 공편익 중 하나는 기후 관련 기상 이변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경위험을 줄이는 데 있다. 배경위험은 특히 재난 발생 후 개인의 재난 회피를 증가시켜 사람

들의 위험한 태도를 감소시킨다. 위험 회피 태도는 장기 계획 회피뿐 아니라 인프라, 새로운 

경제 활동 또는 혁신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인해 성장과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Hallegatte et al., 2016). 또 다른 적응 공편익의 중요성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에서 특히 기후 위험에 직면할 준비가 미흡한 집단과 공동체가 당면한 지금의 기후 취약성을 

줄일 수 있다. 기후 적응 전략은 사회 자본 증대, 적응 역량 강화, 교육 제공, 관계 강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적응의 보건 관련 공편익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소셜 네트워크 구축, 정신건강 증진, 건강한 행동 촉진을 통한 사회 자

본 개선이 있고, 두 번째로, 공공 보건 증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인 보건 공편익은 자전

거 및 도보 경로나 녹지 표면 및 그늘 증가와 같은 지역/도시계획 및 설계와 관련이 있다.

  생태 기반 적응(Ecosystem based adaptation)과 기후 위험 및 취약성 감소에서 생태계의 역할

은 최근 몇 년간 많은 관심을 받았다. 생태 기반 적응은 또한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녹

색 사회기반 (green infrastructure) 개념과도 관련이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녹색 사회기반은 

비용 효율적이다(Ojea, 2014). 생태계의 보존과 복원을 통한 생태 기반 적응은 바람직한 보존 

상태에 있는 생태계가 기후 변화와 인간의 압력에 덜 취약하다는 예방원칙에 따라 확립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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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자연계가 성공적으로 적응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Kroeger et al., 2019; Wunder, 2013). 

생태 기반 적응은 다양한 환경 및 사회적 공편익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동시에 기후 취약성을 

감소시킨다. Murieta E. S.는 기후 변화 감축과 적응 정책은 양적, 질적으로 기후 행동을 촉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펵익을 창출한다는 광범위한 합의가 있으나 학계에서는 

공편익 감축에 더욱 치중하여 보여준다고 서술했다.

  COP26 대학 네트워크 브리핑을 작성한 Chastin S. et al. (2021)은 공편익의 개념을 통합하여 

주요 용어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그림 4-3] 주요 용어 간 관계도

      자료 : Chastin S. et al. 2021 (저자 재구성)

  모든 기후 완화/적응의 조치/정책은 사회에 기후와 관련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총

칭하여 ‘공동 영향(Co-impacts, 코-임팩트)’라고 한다. 정책이나 조치를 고려할 때 공동영향

은 의도적이거나 의도하지 않은 것일 수 있으며, ‘공동 영향(Co-impacts)’이라는 용어는 보

다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편익(혜택)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여기서 공편익은 기후 행동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나 조치가 다른 목표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인 영향을 말하며, 기후와 관련이 없는 목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 행동 및 정책의 

공동 영향(Co-impacts)을 공편익이라고 한다. 그와 대조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는 기후 행동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나 행동이 다른 목표에 미칠 수 있는 혹은 기후 행동과 기후와 관련이 없

는 목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공동 영향, 부정적인 영향 또는 부작용을 말한다.

‘트레이드 오프(Trade-offs, 상쇄효과)’는 서로 다른 목표 사이의 타협을 말하는데, 일부 사

회적 부정적인 영향이 기후관련 편익 및 기타 공편익과 상쇄될 수 있는 등을 말한다. 유사하

게, 다른것의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화하기 위해 하나에 대해 더 낮은 목표를 달성한 두 개의 

공편익 간에 절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도 다른 목표를 동시에 목표로 삼아 달성한 목표에 

대한 더 큰 효과, ‘시너지 효과(Synergistic effects)’는 기후 행동과 공편익 사이의 피드백 루

프를 강화하여 차례로 기후 행동의 효과를 증가시키거나 기후와 비기후 편익을 동시에 해결하

고 더 큰 결과를 달성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다. 그 외 기후 정책 또는 조치로 인한 일련의 효

과로, 하나의 공편익을 제공하고 차례로 다른 편익을 제공하는 ‘파급 효과(Ripple effects)’가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신중하게 계획되고 적절하게 조정된 기후 행동은 생물 다양성 개선, 

일자리 창출, 불평등 감소, 공중 보건 개선과 같은 여러 긍정적인 비 기후 편익을 가져오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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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불리한 공동 영향을 방지하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동 영향

은 단독으로 나타나지 않고, 공편익은 파급 효과, 시너지 효과 또는 여러 공동 영향 간의 절충

으로 발생할 수 있다(Newell et al. (2018); IPCC (2014)). 공동 영향은 또한 기후 행동을 강화하

여 온실가스를 추가로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반대로, 한 영역에서 이익을 언는 것은 다른 

영역에서 역효과를 일으키거나 절충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식량-에너지-물-토지 넥서스

와 전기자동차-에너지 소비-대기 질 간의 관계에서 가장 분명하다(Stoy et al. (2018); Milev et 

al. (2020)). 공동 영향 간의 관계는 복잡하며 여러 수준과 시간 척도에서 작용한다. 기후 완화

와 적응 및 공동 영향 간의 인과 관계 경로와 피드백 루프는 잘 이해되고 통합되거나 정량화

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 모델을 갖는 것

은 정책 및 조치를 최적화하기 위한 적절한 다중 기준 분석 및 의사 결정 도구를 의사결정자

와 정책 설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Chastin S. et al. (2021)은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신중하고 통합된 계획 및 정책을 통해 기후 완화 및 적응으로의 개입은 사회에 공편익을 제공

하는 다른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편익의 가치는 종종 기후 완화/적응 개입의 

비용과 같거나 더 크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 계획 및 의사결정에

서 공동 영향(공편익 및 부정적인 효과)을 고려하면 이해 관계자가 보다 통합된 방식으로 협력

하도록 장려하고, 보다 야심찬 정책 및 조치에 대한 지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로컬, 

지역 및 국가 수준의 정책 및 조치를 연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신중하게 계획된 공편익

이 있는 기후 행동은 추가 효과를 촉진하여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공편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기후 행동에 대한 대중의 지원을 보장하고 시민들 사이의 행동 변화를 장

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제안된 정책 및 조치에 대한 공동 영향(공편익 및 공동 피해)을 

평가하기 위한 요건이 있어야 한다. 자원은 유한하므로 모든 조치는 반드시 절충해야 한다. 효

과적인 기후 정책, 지속가능하고 더 나은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 및 의사결정에서 공편익

을 고려한다면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더 안전하고 고품질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단, 

기후 행동의 공편익을 고려하는 것이 기후 행동의 주요 목표를 저지하거나 약화시켜서는 안되

며, 행동하지 않기 위한 연막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경제, 공중보건, 웰빙, 환경 등 시스

템 전반에 걸친 공동 영향에 대한 적절한 지역/글로벌 지표 생성은 공편익, 반사효과 및 의도

하지 않은 결과, 공동 영향 효과, 넷제로 전환 등을 모니터링하는데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황인창과 김대수(2016)는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전략 수립에 대한 

연구에서 감축-적응 연계효과 및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을 연계 시 가장 중요한 효과는 예산 제한 내에서 최적의 정책조합을 구성할 수 있

고, 독자적인 개별사업 진행 시 상쇄효과(Trade-off)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적응사업 

수행과정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시설을 설치했을 때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상

쇄효과(Trade-off)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원 설치 시 산림을 파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감축과 적응을 연계하거나 해당 지역의 환경과 기능을 고려하여 사

업을 설계한다면 상쇄효과(Trade-off)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렇게 감축과 적응을 연계할 때 

공편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산림을 조성하거나 운영할 때 적응의 요소로

써 수자원 보호 기능이 높아지고 이러한 경우 상쇄효과를 최소화할 뿐 아니라 공편익 또는 시

너지 효과(Synergistic effects)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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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감축-적응 연계 (저자 재구성)

         자료: Duguma, L. A. et al. (2014), p.425

  문헌 조사 결과, 공편익과 관련된 광범위한 개념이 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상호 교환 가능

하게 사용되거나 중복으로 사용되지만 많은 수의 용어와 서로의 관계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 

Ürge-Vorsatz et al. (2014)과 He et al. (2019)은 다음 그림과 같이 각 개념들의 관계를 대략적으

로 지도에 표시하여 공편익 관련 용어들의 개략도를 구성했다. 지도에서 각 항에서 원점까지의 

거리 또는 두 항 사이의 거리는 효과/항의 크기나 중요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도에서 

중요한 유일한 요소는 두 축을 기준으로 한 각 항의 위치이다(즉, 양수 또는 음수 또는 축에 

걸쳐 있음). 음영 처리(주황색)된 영역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후 행동에서 수행되는 비용과 

편익 분석 영역을 나타낸다. 가로축은 목적/정책영역/수혜자의 의도성으로 나뉘고 세로축은 긍

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뉜다. 저자에 따라 정의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므로 

이것은 정의가 다른 주요 축(의도성 및 긍정적/부정적인 영향)을 특성화하는 개략도일 뿐이다. 

각각의 메커니즘과 프로젝트에 따라 요구 사항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공편익을 실현하기가 쉽

지 않다. 이는 한 전략을 구현하는 동시에 다른 전략에 도움이 되는 리소스를 이해하는 것의 

가치를 확인시켜준다. 서로 다른 프로젝트와 공편익 접근방식 간의 관계에 대한 더 나은 이해

와 명확한 의도가 있으면 그림과 같이 긍정적인 영향을 달성하고 확대할 수 있다. 두 가지 축

을 의도성과 영향에 따라 나눈 이유는 중복되는 의미와 정의 때문에 이러한 용어를 구성하고 

개념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정의에 관한 과거 문헌을 검토하는 동안 

두 가지 매개변수가 해당 의미와 서로 간의 관계를 매핑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보였다. 효과의 

긍정적/부정적 특성 및 다중 효과가 고려되는 의도의 정도로 확인됐다. 공편익에 대한 논의는 

완화 계획에서 정책 및 조치의 다중 효과를 보다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는 특

징이 있다. 의도는 의도된 영향 및 부문뿐만 아니라 국가와 같은 이해관계자 그룹/수혜자와도 

관련이 있다. IPCC의 다섯 번째 평가 보고서에 따라 긍정적인 공동 영향에 대해 공편익 및 다

중 이익(multiple benefit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부정적인 부작용이라

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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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Ürge-Vorsatz et al.(2014), p.555

   자료 : He B. J. et al.(2019), p.148

[그림 4-5] 공편익 관련 활용용어 개략도 및 진화 도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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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개념 변화 (Karlsson et al. (2020))

        자료: Karlsson M. et al. (2020), p.303

 문헌 조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편익의 시간과 사건의 흐름에 따른 

연도별 공편익 개념의 변화 및 특징을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냈다(그림 4-7). 연도별 개념에 대

한 연구 수를 나타낸 Karlsson et al. (2020)의 그래프와 함께 공편익의 개념 변화와 연구 트렌

드를 살펴보았다(그림 4-6). 공편익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현재까지의 개념의 흐름을 살펴보

면, 특정 목적을 가지는 정책을 이행하면서 나타나는 편익으로 의도치 않은 부수적 편익을 공

편익으로 정의를 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의 편익만 공편익에 포함시키다가 기후 혜택뿐 아니라 

비 기후 혜택 또한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을 공편익에 포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상쇄효과를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 부수적인 편익, 부

정적인 영향 또한 모두 공편익으로 포함하여 각각의 영향들이 미치게 되는 공동 영향에 대해 

보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최근 연구결과들을 보며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러한 공편익은 시간과 척도에 따라 복잡하게 연계되어있어 각각의 인과 관계의 경로와 피드백 

루프에 대해 정량화되어있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 

모델이 요구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정책 설계 및 정책 의사결정 단계에서의 공편익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

지만, 기술 분야별로 협력사업을 기획하고 이행하는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공편익의 활용방

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일반적인 공편익의 주요항

목을 살펴보고, 기관에서 수행하는 대표 기술을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통해 기술 분야별 주요항

목 및 지표들을 도출하고,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고 비교･분석 및 보완함으

로써 녹색･기후기술 협력사업 분야에서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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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연도별 공편익 개념의 변화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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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편익의 유형별 주요항목 및 세부지표

  공편익의 기후기술 분야별 협력사업에서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일반적으로 나타나

는 유형별 주요항목 및 세부지표를 조사하였다. 공편익을 분류 체계로 분류하려면 공편익 자체

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공편익이라는 용어는 광범위한 범위에서 사용하지만 문헌조

사 결과에서 많은 학자들은 정책 입안자가 정책 목적을 위해 용어를 분류할 때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 주요요소로 의도와 범위 및 규모를 말하고 요소별 고려사항을 아래 표에 명시하였다

(Floater et al., (2016)).

의도성

§ 정책 조치의 설계 및 구현 시 기후 변화 혜택 또는 이러한 부수적 혜택을 의도적으

로 추구하는가?

§ 기후 행동 시 의도적인가, 통합된 정책 접근을 통해 1차 목표, 2차 목표 또는 여러 

동시 목표 중 하나로 추구하는가?

범위

§ 기후 편익이 완화, 적응 또는 둘 다 포함하는가?

§ 경제, 사회 및 환경 순 이익을 포함한 다양한 지속가능한 개발 고려사항을 편익에 포

함했는가?

규모
§ 공편익은 동일하거나 다른 시간적 또는 지리적 규모에서 실현되는가?

   (예: 지구 기후 행동과 지역적으로 개선된 대기 질에 도움을 주는 온실가스 감소의 규모)

자료 : Floater et al. (2016), 저자 재구성

<표 4-2> 공편익 분류 시 고려사항

  공편익은 정책 조치와 관련된 최소한 하나의 기후 완화 편익과 하나의 비기후 편익의 존재

를 나타낸다. 이러한 기후 완화 및 비 기후 편익은 다른 유형의 그룹들로 세분화 가능하다. 지

속가능한 개발의 친숙한 그룹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순 이익으로 세분화된 비기후 편익과 

완화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순 이익으로 세분화된 완화 

편익으로 그룹화할 수 있다. 기후 적응 및 비 적응 편익 또한 마찬가지로 경제적, 사회적, 환경

적 순 이익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많은 조직에서 온실가스 감소로 인한 장기적인 글로벌 경제

적 손실의 감소보다는 비 기후적 편익을 단기적인 지역적 편익으로 정의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Floater et al. (2016)은 공편익을 13개의 주요항목과 항목별 총 55개의 세부항목으로 분류했

다. 여기서 경제 및 개발, 사회 포용 및 환경 부문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렇게 분류된 공편익은 

기후변화 완화, 적응 및 둘 모두에 해당하는 부문으로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그

림 4-9). 폐기물, 대기 질, 수송, 건물, 에너지는 검토된 문헌에서 특히 많은 수의 기후변화 완

화에 대한 공편익을 가지고 있고, 기후변화 적응 관련 공편익은 재난 및 비상, 식량 안보, 관

광, 문화 및 스포츠에 특히 많았다. 그 외 토지사용, 보건, 물, 교육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공편익 모두에 대해 강한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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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완화 

공편익

기후 적응 

공편익

자료 : Floater et al. (2016), 저자 재구성

[그림 4-8] 기후 관련 공편익의 분류

주요항목 세부항목

보건(의료) 건강 효율성/아동‧청소년/노인/케어 서비스/의약품/영양실조

토지사용 계획 계획규칙/인프라계획/재생/녹지공간

수송
철도/지하철/도로/주차/교통안전/자전거/도보/

e-모빌리티/공유 모빌리티/멀티모달(복합 수송)/공항/수로수송/화물/신기술

물 수질/수질오염/배수/홍수방지/하수도

건물 에너지 효율/건축기준/신기술

디지털 -

에너지 에너지 안보/저탄소 에너지/에너지 규제/스마트그리드 및 에너지 보급/분산 에너지

교육 보육/학교/고등 교육

관광, 문화, 스포츠 관광/문화/스포츠

식량 안보 식량 배급, 식량 안보

대기 질 탄소 배출/대기 오염

폐기물 가정 폐기물/산업 폐기물/재활용/매립/소각

재난 및 비상 비상 계획/회복 기반 시설/소방 및 응급 서비스

자료 : Floater et al. (2016), 저자 재구성

<표 4-3> 공편익 주요항목 및 항목별 세부항목(경제 및 개발, 사회 포용 및 환경 부문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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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 완화 및 융합공편익 분류 (Floater G. et al., 2016))

    자료: Floater G. et al.(2016), p.21

  Smith A. (2013)는 잘 계획된 기후전략을 통해 얻는 공편익을 기후 보너스(Climate Bonus)라

고 명칭하며 깨끗한 공기, 녹지, 에너지 안보, 폐기물 감량, 경제성 강화, 라이프 스타일 등 기

후전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후 보너스인 보건/생태계/경제/사회 측면에서의 공편익을 서술

했다. 깨끗한 공기를 위한 계획의 경우, 심장 및 폐 질환, 암, 천식 등의 감소와 산성화, 부영

양화 및 환경 독성이 감소될 수 있고, 의료비용이 절감되거나 오존으로 인한 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녹지계획의 경우, 생물 다양성 증, 홍수방지, 미래 식량 공급 보호 등의 공편익을 얻

을 수 있고, 에너지 안보 계획을 통해 수질오염 감소와 안정적인 에너지 가격, 격오지의 에너

지 접근성 강화 등의 공편익을 얻을 수 있으며, 폐기물 감량을 통해 대기 및 수질오염을 감소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연료 빈곤 감소의 공편익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질병 유

발률 감소, 스트레스 감소 등으로 인해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 후 2016년에 Smith 

A.(2016)는 기후변화 완화 행동을 에너지, 수송, 건물, 산업, 폐기물, 농업/산림/토지 이용 등 6

가지 부문으로 나눠 부문별 공편익과 부작용 지표를 도출했다(표 4-5). 주로 긍정적인 영향인 

공편익은 (+)로, 주로 부정적인 영향인 부작용은 (-),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의 혼합은 

(+/-), 영향이 명확하지 않거나 맥락에 따라 다를 경우 (?)로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에너지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생성으로 인해 대기 질, 에너지 안보, 에너지 접근성, 현지 채용 등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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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향인 공편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에너지비용의 경우 긍정적인 영향 외에도 부정적인 영

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개도국 내 소규모 에너지 프로젝트(예를들어, 신재생/청정에너지 사

용 쿡스토브 같은)의 경우 대기 질, 에너지 안보, 사회적 형평성, 현지 채용, 생물 다양성에 대

한 긍정적인 영향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 완화 행동을 통해 공편익 뿐 아니라 부작

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 생태계 경제 사회

깨끗한 공기 심장 및 폐 질환, 암, 
천식의 감소

산성화, 부영양화 및 
환경 독성 감소

의료비용 절감; 
오존으로 인한 
작물 피해 감소

-

녹지

약용 식물의 원천으로 
보호된 열대 우림

삼림 벌채 감소
- 더 많은 생물 

다양성

홍수방지, 토양 
안정성 및 산림 

제품을 위한 숲의 
가치

토착 사회를 
위해 보호되는 

숲

건강과 행복을 위한 
숲의 편의 시설가치

지속 가능한 농업
- 수질오염 감소, 
토양 침식, 생물 

다양성 증가

해충 및 질병 
저항성 및 유용한 
식물에 대한 생물 

다양성의 가치

미래의 식량 
공급 보호

에너지 안보

연료 추출 영향 감소 
(탄광 및 석유 굴착 
사고, 석탄 광부 폐 
질환, 셰일 가스 및 
타르 모래로 인한 

수질오염)

연료 추출 영향 감소 
(수질오염, 기름 유출, 

서식지 파괴, 토지 
이용)

안전한 
에너지공급; 
향상된 가격 

안정성; 
장기적으로 더 
저렴한 에너지

재생에너지는 
외딴 농촌 

지역에서 에너지 
접근을 제공함

폐기물 감량

재료 추출 영향 감소 
(광산 사고, 대기 및 

수질오염)

재료 추출 영향 감소 
(수질오염, 서식지 
파괴, 토지 이용)

환경 효율적인 
경제

– 비용 절감; 
경쟁력

리소스 관련 
충돌 감소

자원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부상 및 난민 

감소
- - -

경제성 강화

더 따뜻한 (더 잘 
단열된) 가정의 
건강상의 이점

-

에너지, 재활용, 
생태 디자인, 

지속 가능한 농업 
등의 녹색 일자리

가정용 에너지 
효율로 인한 

연료 빈곤 감소

- -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으로 인한 

비용 절감
-

라이프 
스타일

더 많은 걷기와 
자전거 타기

– 적은 비만과 심장 
질환; 더 적은 교통 

소음; 사고 감소

-　 의료비용 절감

사이클 친화적인 
마을 - 사회적 
상호 작용과 
야외 놀이를 
위한 더 많은 

기회

낮은 고기와 유제품 
다이어트

– 적은 심장 질환, 
비만, 당뇨병

육류 생산을 위한 
삼림 벌채 감소 -　

육류 생산을 
위한 토지 이용 

감소로 인한 
식량 가격 인하

더 나은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인한 
스트레스 감소

-　
성장에 덜 

의존하는 보다 
안정적인 경제

더 나은 일과 
삶의 균형에서 
더 강한 공동체

자료 : Smith A.(2013), p.320-321, 저자 재구성

<표 4-4> 보건/생태계/경제/사회 측면에서의 공편익(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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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완화 행동 공편익(Co-benefit) (+)/부작용(adverse side-effect) (-)*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생성(바이오에너지 제외)
(+) : 대기 질, 에너지 안보, 에너지 접근성, 현지 채용

(+/-) : 에너지비용

개도국 내 소규모 에너지 프로젝트

(신재생/청정 쿡스토브)  
(+) : 대기 질, 에너지 안보, 사회적 형평성, 현지 채용, 생물 다양성

바이오 에너지 생산/탄소포집저장(BECCS)용 

공급원료 생산 포함 바이오 에너지

(+/-) : 대기 질, 홍수/침식 방지, 생계수단

(-) : 수질, 식수 안보, 식량 안보, 생물 다양성

탄소 포집 및 저장(CCS), BECCS
(+/-) : 대기 질, 에너지 안보

(-) : 에너지비용, 유해 폐기물(폐용제), 이산화탄소 누출위험, 수분이용능

원자력 에너지

(+) : 대기 질, 에너지 안보

(-) : 유해수, 사고(매우 낮은 위험, 잠재적으로 높은 영향), 방사성핵종 방출, 

지리적 안보(확산위험/테러 활동)

(?) : 에너지비용

수송

도시 전역의 저탄소/스마트 여행 옵션 및 운송
(+) : 건강(물리적 활동), 대기 질, 수질, 생물 다양성, 사회적 형평성, 교통혼

잡, 소음, 교통사고

저탄소 차량 기술 및 연료
(+) : 에너지 안보

(+?) : 대기 질, 사회경제적 영향

신체활동 포함 관광 (+) : 건강(물리적 활동), 대기 질, 교통혼잡, 소음

항공 및 해운(효율성, 저탄소 연료, 수요감소)

(+) : 에너지비용

(-) : 소음

(?) : 대기 질

건물

저탄소 도시/건물 설계 및 건물 보강

(+) : 건강(열적 쾌적성), 대기 질, 에너지 안보, 사회적 형평성, 연료 빈곤, 

지속가능한 건물(물, 폐기물)

(+/-) : 경제성

에너지 절약 행동 변화를 위한 지역사회 참여 (+) : 커뮤니티 결속, 소속된 삶들의 건강상의 이점

산업

배출감소 및 낮은 온실가스 공급원료
(+) : 대기 질, 혁신

(+/-) : 경제성

산업 자원 효율성(자재, 공급원료, 물, 에너지) (+) : 대기 질, 원자재 안보, 용수 안보, 혁신, 비용 절감, 경제성

산업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변화
(+?) : 대기 질, 에너지 안보, 수질

(-/+) : 경제성

폐기물
산업화 국가의 폐기물 처리 현대화 (+) : 경제성, 건장, 에너지 안보, 수질

순환 경제 및 "원자재 효율성"으로 전환
(+) : 대기 질, 에너지/원자재 안보, 에너지 및 원자재 비용, 수질, 경제성 혁

신, 생물 다양성

농업, 산림, 토지 이용

식단변화(육류 및 유제품 섭취 감소)

(+) : 식량 및 식수 안보, 수질 및 대기 질, 생물 다양성

(+?) : 건강(식이)

(+/-?) : 사회경제적 영향, 무역수지

친환경 인프라 강화

(+) : 휴양, 미적 가치, 이수(理水), 대기 질, 미기후(微氣候), 생물 다양성, 사

회적 결속

(+?) : 경제성

산림 보호,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및 

조림(REDD+ 포함)

(+) : 홍수/침식 방지

(+/-) : 생물 다양성, 사회경제적 영향, 용수 안보, 산림의 문화/사회적 가치

농업, 토양 탄소 처리, 농림업, 정밀비료사용
(+) : 대기 질, 수질, 식량 안보, 생물 다양성

(+/-) : 사회경제적 영향
* (+) 주로 긍정적인 영향(공편익); (+/-)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의 혼합; (-) 주로 부정적인 영향(부작용);

  (?) 영향이 명확하지 않거나 맥락에 따라 다름

자료 : Smith et al. (2016), 저자 재구성

<표 4-5> 기후변화 완화 행동 부문별 공편익 및 부작용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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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rge-Vorsatz et al. (2014)은 에너지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공동 영향의 주요 범주를 

도출하고 범주별 공동 영향 정량화에 사용되는 지표 및 방법론을 도출했다. 에너지 기반의 온

실가스 감축 정책 공동 영향의 주요 범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4-6). 우선 첫 번째 공동 

영향인 건강 영향은 세부 범주가 실외 대기오염, 실내 대기 오염, 에너지 빈곤, 실외 소음, 운

송수단 및 교통, 열섬과 관련된 내용들로 구분된다. 실외 대기 오염 관련해서는 에너지 효율성

을 증가시키거나 연료를 전환하면 비온실가스 계열 오염물질 배출이 감소하여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다. 실내 대기 오염 관련해서도, 새집증후군 및 쿡스토브 등으로 인한 실내 공기 개선을 

통하여 건강에 긍정적이었다. 에너지 빈곤과 관련해서는, 난방을 통하여 겨울철 사망률을 낮출 

수 있지만, 급작스럽고 광범위하게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면 에너지 가격 상승 및 연료 빈곤율을 

증가시켜서 반대의 결과를 보일 수도 있다고 한다. 실외 소음 관련해서는 건물 및 수송 부문에 

투자할 시 외부 소음을 완화해서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심야 시간 소음은 수면

장애 및 이로 인한 사고와 연계되기도 하므로 특별히 관심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운송수

단 및 교통 관련해서는 개인 자동차로부터 교통수단을 전환해서 자전거 및 대중교통을 활용하

면 비만이나 신체 비활성화와 관련된 질병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열섬 관련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서비스가 존재하면 열섬현상을 줄일 수 있고, 이로 인한 온열 질환이 주는 건

강 영향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 두 번째 공동 영향인 접근성, 여력, 에너지 빈곤 관련해서는 세

부 범주가 현대적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에너지 서비스 소비를 위한 여력 관련 내용들

로 구분된다. 접근성 관련해서는 개도국에서의 에너지 빈곤을 완화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

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가정환경을 유의미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에너

지 서비스 소비를 위한 여력 관련해서는 실내 열적 쾌적성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에너지 빈곤 

가정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기도 하지만, 급작스럽고 광역으로 재생에너지를 보

급하게 되면 이에 대한 지불 여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한다. 세 번째 공동 영향인 

안락함 및 삶의 질 관련해서는 열적 쾌적성, 기타 쾌적성 증진, 소음에의 노출과 관련된 세부 

범주가 존재하였다. 열적 쾌적성과 관련해서는, 건물 에너지 효율성 개선은 건물 내 생물 및 

사용자들의 쾌적성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보고된 바 있다. 기타 쾌적성 증진과 관련해서

는 고도화된 기술로 인하여 추가적인 쾌적성을 제공하기도 한다. 소음에의 노출과 관련해서는 

거주지 에너지 효율화 및 대중교통 개선은 소음공해에 대한 노출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온실가

스 배출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일부 재생 에너지(풍력 터빈 등)은 소음을 발생시킴으로써 주

변 지역의 인구들에게 부정적 효과를 줄 수도 있다고 한다. 네 번째로 생태계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생태계는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들을 제공하는데, 제공/조절/서식지/문화적 서비스로 

구분되며 대기 오염 배출수준 변화 및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대한 투자 및 토지이용변화 등에 

의하여 변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건설재에 대한 피해 관련하여, 기후 투자는 기후 투자는 대

기 오염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이는 건물 및 건설재에 대한 피해 감소의 결과를 낳고, 

특히 문화적으로 중요한 공간에 대한 우려도 감소할 수 있다. 여섯 번째 공동 영향인 생산성 

관련해서는 개인 및 조직의 성과와 작물 생산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 및 조직의 성과 관

련해서 보다 나은 기온 조절/공기 질/조명 등은 사용자들의 성과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효율

성 높은 산업공정이 경쟁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작물 생산성과 관련해서 오염물질 농도에 의

하여 작물의 생산성이 변화할 수 있는데, 황산화물과 같은 일부 대기오염 물질들은 작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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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비효과를 발생시키며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일곱 번째 공동 영향인 에너지 안보 

관련해서, 필수적 에너지 서비스를 방해받지 않고 제공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하며, 에너지 시

스템의 견고성, 주권, 회복탄력성이 주요 특징이다. 국가 에너지 수요를 감소시키는 기후정책은 

외부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 마지막 공동 영향인 거시경제적 효과는, 경제의 잠재 생산 

수준 이하 상태에서 기후 투자가 경제성장 및 고용 창출과 관련한 긍정적 거시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는 내용과 연관되어 있다. 선진국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된 투

자들로부터 이러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고, 일부 개도국에서도 바이오매스 기반의 

에너지 생산 및 상용화는 추가적인 국내총생산 증가 가능성 및 고용 창출을 추진하기도 하였

다. 반면 고용과 관련된 긍정적 효과는 영구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기존 에너지 산업에서의 

영구적 일자리 소멸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러한 공동 영향의 정량화에 사용되는 지표 및 방법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표 

4-7). 건강 영향과 관련해서 물리적 지표는 회피된 상황, 회피된 입원, 활동일 제한, 장애 지속

기간, 장애를 반영한 수명, 삶의 질을 반영한 수명, 손실된 수명 등을 이용한다. 이에 대한 금

전적 지표는 회피비용법과 지불의사금액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평가 방법은 주로 명시된 선호 

및 진술된 선호법을 활용한다. 접근성, 여력, 에너지 빈곤과 관련된 공동 영향을 평가할 때, 질

적 에너지 소비 증가량, 서비스 혜택을 받는 가정의 수, 에너지 수요 감소 정도를 중심으로 물

리적 지표를 구성하였고, 지불의사 및 에너지 단위비용으로 금전적 지표를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평가방법은 주로 진술된 선호법을 통한 소비자 잉여 추정 및 에너지 가격을 직접 활용하

는 것이었다. 안락함 및 삶의 질과 관련된 공동 영향의 물리적 지표는 실내 기온 상승, 난방 

면적 비율 증가, 회피된 외부 소음도(dBs)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이에 대한 금전적 지표는 에

너지 단위비용 및 지불의사, 가격의 변화 등이었다. 이에 대한 평가는 명시된 선호를 통한 조

건부 가치평가나 헤도닉 기법이 많이 활용되었다. 한편 생태계 서비스 제공 공동 영향과 관련

된 물리적 지표는 생태계 면적(ha) 혹은 생태계 서비스 흐름의 단위(연간 레크레이션 방문객 

등), 금전적 지표는 생태계 면적(ha)당 비용 혹은 생태계 서비스 흐름의 단위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주된 평가 방법은 시장 가격, 진술된 선호, 명시된 선호, 편익이전 및 메타분석기법이었

다. 건설재에 대한 피해와 관련된 공동 영향에 대해서는 물리적 지표로 세척 및 건물 유지보수 

주기, 금전적 지표로 건설재 피해 회피를 위한 지불의사금액, 평가방법은 회피비용기법 및 진

술된 선호였다. 생산성의 공동 영향 관련해서는 노동 생산성 및 작물 생산 증가를 물리적 지표

로 설정하곤 하였고, 이에 대한 금전적 지표는 각각 단위 노무비 및 농산물 유닛당 비용이었

다. 이들에 대한 평가 방법은 노동 및 농산품 가격을 직접 활용하거나 회피비용법을 적용하였

다. 에너지 안보 공동 영향 관련해서 물리적 지표 및 금전적 지표는 각각 회피된 에너지 수입

(배럴 등)과 에너지 수입 단위당 비용/에너지공급 보장에 대한 지불의사로 설정하는 편이었고, 

평가방법은 거시경제적 외부비용 추정 및 진술된 선호였다. 마지막 공동 영향인 거시경제적 효

과 관련해서는 물리적 지표로 추가적 국내총샌상 증가 및 전일제 일자리 생산을 꼽았고, 이들

에 대한 금전적 지표는 추가적 일자리 생산별 가치 단위(풀타임 일자리당 비용 등), 사회적 비

용편익분석에서의 노동비용 그림자가격이었다. 평가 방법은 입출력(I/O) 분석, CGE 모델, 거시

경제적 모델, 분석적 방법, 노동의 기회비용 및 공공지출, 명시된 선호(선택 실험), 노동비용의 

그림자가격 등 다양하게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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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영향의

범주
세부 범주 내용

건강 영향

실외 대기오염

관련

Ÿ 에너지효율성 및 연료전환 조치들은 일반적으로 인간 건강에 해로운 비온실가스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키고(암모니아, 질산

및 황산화물, 미세먼지, 휘발성유기물, 중금속 등), 이들은 선진국 및 개도국 경제 모두에 있어 긍정적 복지효과를 가짐

실내 대기오염

관련

Ÿ 개도국에서의 쿡스토브 개선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전통적인 바이오매스 기반 연료들에 의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일

산화탄소, 미세먼지, 블랙카본)에 의한 부정적 건강효과를 완화시킴

Ÿ 새집증후군과 관련된 열악한 실내 공기질은 건물과 관련된 직업 종사자의 건강 리스크를 증가시키며, 이는 에너지효율성 및 일

부 연료 전환조치, 환기시스템 등에 의하여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

에너지 빈곤

관련

Ÿ 에너지 빈곤과 관련된 콜드 하우징을 막는 것은 겨울철 사망을 감소시키고, 이러한 직접적 건강 영향과 더불어, 정신건강에 대

한 부정적 효과(스트레스 및 근심) 또한 감소시킬 수 있음

Ÿ 재생에너지의 광범위한 보급은 에너지 가격과 연료 빈곤율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기도 하며, 콜드 하우징과 관련된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도 있음

실외 소음 관련
Ÿ 건물 및 수송 부문에 대한 기후 투자는 외부 소음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를 해줄 수 있는데, 이는 건강에 대해 좋은 영향을 줌

Ÿ 심야 시간 소음은 수면장애 및 사고와의 연관성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운송수단 및

교통 관련

Ÿ 개인 자동차로부터 활동적 운송수단(자전거 등) 및 대중교통/환승으로의 전환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비만 및 신체 비활성화 관련

질벙을 감소시킬 수 있음

열섬 관련 Ÿ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서비스는 열섬현상과 이와 관련된 건강 영향들을 감소시킬 수 있음

접근성, 여력,

에너지 빈곤

현대적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Ÿ 개도국에서 에너지 빈곤을 완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정책들은 현대적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

운 가정들의 환경을 유의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

Ÿ 이러한 조치는 안전, 편안함, 생산성, 소득 기회 등을 증가시킬 수 있음

에너지 서비스 Ÿ 주거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투자는 실내 열적 쾌적성을 증가시키고 에너지 빈곤 가정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감소시킴

<표 4-6> 에너지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공동 영향의 주요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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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영향의

범주
세부 범주 내용

소비를 위한

여력
Ÿ 반면 급작스럽고 광역으로 진행되는 재생에너지 보급은 국내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지불 여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안락함 및

삶의 질

열적 쾌적성 Ÿ 건물 에너지 효율성 개선은 건물 내 생물 및 사용자들의 열적 쾌적성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보고되었음

기타 쾌적성

증진

Ÿ 많은 에너지 효율적 대안들은 상대적으로 고도화된 기술을 대변하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쾌적성과 관련된 임팩트를 주는 경우

가 많음

Ÿ 예를 들어 고효율 조명은 보다 긴 수명을 가지고 있어서 가로등과 같이 다루기 어려운 조형물에 대한 교체 수요를 감소시키기

도 하고, 환기가 잘되는 건물은 실내 먼지를 감소시켜 청소의 필요성을 감소시킴

소음에의 노출

Ÿ 거주지 에너지 효율화 및 대중교통은 소음공해에 대한 노출을 감소시키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할 수 있음

Ÿ 그러나 일부 재생에너지 기술(예: 풍력 터빈)들은 소음의 수준을 증가시킴으로써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복지를 일부 해

칠 가능성이 있음

생태계

서비스 제공
-

Ÿ 생태계는 다양한 범위의 제공, 조절, 서식지, 문화적 서비스들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수준의 변화나

REDD+ 등 활동에 대한 투자, 토지이용변화 등에 의하여 변화할 수 있음

Ÿ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들(예: 풍력 터빈)은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터빈과 관련된 조류의 위험은 차량/사냥/고양이

등에 의한 것들에 비하여 상당히 제한적임

건설재에

대한 피해
-

Ÿ 기후 투자는 대기오염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이는 건물 및 건설재에 대한 피해 감소의 결과를 낳고, 특히 문화적으로 중

요한 공간에 대한 우려도 감소할 수 있음

생산성

개인 및 조직의

성과

Ÿ 공공 및 상업 건물에서, 보다 나은 기온 조절, 실내 공기질, 조명은 사용자들의 성과를 증진시킬 수 있고, 교통수단으로부터 발

생하는 오존 배출 변화는 농업 종사자들의 생산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Ÿ 효율성이 높은 산업공정은 경쟁력을 증진시키고, 많은 에너지 효율적 과정들은 생산성 및 효율성을 증가시킴

작물 생산성
Ÿ 농지에서의 샌산성은 대기 중 오염물질의 농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황산화물과 같은 일부 대기오염물

질은 작물에 대하여 시비효과를 주어 농업생산성에 긍정적일 수도 있음

에너지 안보 - Ÿ 에너지 안보는 필수적인 에너지 서비스의 방해받지 않는 제공을 보장하는 능력으로 정의되곤 하는데, 에너지 시스템의 견고성,



-
 1

3
3

 -

공동 영향의

범주
세부 범주 내용

주권, 회복탄력성을 포함함(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중 한 가지 이상 취약)

Ÿ 국가 에너지 수요를 감소시키는 기후정책은 수입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외부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에너지

의존형 국가들은 기후 목표와 관련된 분쟁들에 이러한 조치를 적용할 유인이 있음

거시경제적

효과
-

Ÿ 잠재 생산 수준 이하에서 경제가 운영될 때, 기후 투자는 추가적 경제성장과 고용창출과 관련된 긍정적 거시경제적 효과가 있

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러한 긍정적 순효과는 선진국에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화와 관련된 투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보

고되고 있음

Ÿ 일부 개도국에서는 바이오매스 기반의 에너지 생산 및 상용화는 추가적인 국내총생산 증가 가능성 및 고용창출을 추진하는 부

분이 될 수 있었음

Ÿ 반면 고용과 관련된 긍정적 효과는 영구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에너지 비용 상승이 투자에 의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상쇄하기도 하고, 에너지 효율 건물으로 인하여 전력생산 및 배전부문에서의 영구적 일자리가 감소하기도 하였음

자료 : Ürge-Vorsatz et al. (2014),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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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영향의

범주
세부 범주 물리적 지표 금전적 지표 평가 방법

건강 영향

실외 대기오염

관련 § 회피된 상황(문제)

§ 회피된 입원

§ 활동일 제한

§ 장애 지속 기간

§ 장애를 반영한 수명(DALYs)

§ 삶의 질을 반영한 수명

§ 손실된 수명

§ 회피비용법: 질병으로

인한비용(각회피케이

스당 비용)

§ 상황및사망을피하기

위한 지불의사(WTP):

감소된수명에대한가

치및통계적수명에대

한 가치(VSL)

§ 명시된 선호: 회피비용법

§ 진술된 선호법(조건부 가치평가)

실내 대기오염

관련

에너지빈곤관련

실외 소음 관련

운송수단및교통

관련

열섬 관련

접근성, 여력,

에너지 빈곤

현대적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 질적 에너지 소비 증가량

(kWh)

§ 현대적에너지서비스를제공

받는 가정의 수

§ 질적에너지한단위당지

불의사혹은접근성에대

한지불의사

§ 진술된 선호법(조건부 가치평가)

를 통한 소비자 잉여 추정

에너지 서비스

소비를위한여력
§ 에너지 수요 감소(kWh)

§ 에너지 당 단위비용

(cost/kWh)
§ 에너지 가격

안락함 및

삶의 질

열적 쾌적성 - - -

기타쾌적성증진
§ 실내 기온 상승

§ 난방 면적 비율의 증가

§ 간과된(Forgone) 에너

지비용 절약
§ 에너지 가격

소음에의 노출
§ 회피된 외부 소음의

데시벨(dBs)

§ 외부소음에의노출을

줄이기위한지불의사

§ 자산의렌탈및판매가

격의 증가(비용, 퍼센

트)

§ 명시된 선호(조건부 가치평가)

§ 헤도닉 기법

생태계

서비스 제공
-

§ 생태계면적(ha) 혹은생태계

서비스 흐름의 단위(연간 레

크레이션 방문객 등)

§ 생태계 면적(ha)당 비

용혹은생태계서비스

흐름의 단위

§ 시장가격, 진술된선호, 명시된선

호

§ 편익이전 및 메타분석기법

건설재에대한

피해
- § 세척 및 건물 유지보수 주기

§ 건설재피해회피를위

한 지불의사

§ 회피비용기법(세척 및 복원)

§ 진술된선호(예: 조건부가치평가)

생산성

개인 및 조직의

성과
§ 노동 생산성 증가 § 단위 노무비 § 노동의 시장 가격

작물 생산성 § 작물 생산 증가(%) § 농산품 유닛당 비용 § 회피비용 및 농산품 가격

에너지 안보 -
§ 회피된 에너지 수입 단위(배

럴 등)

§ 에너지수입단위당비

용, 에너지공급보장에

대한 지불의사

§ 에너지수입의거시경제적외부비

용 추정

§ 진술된 선호(조건부 가치평가)

거시경제적

효과
-

§ 추가적 국내총생산 증가(%)

§ 추가적 풀타임 일자리 생산

§ 추가적일자리생산별

가치단위(풀타임일자

리당 비용 등)

§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에서의노동비용그림

자가격

§ 입출력(I/O) 분석, CGE 모델, 거시

경제적 모델

§ 분석적 방법

§ 노동의 기회비용 및 공공지출

§ 명시된 선호(선택 실험)

§ 노동비용의 그림자가격

자료 : Ürge-Vorsatz et al. (2014), 저자 재구성

<표 4-7> 핵심 기후변화 완화 관련 투자의 공동 영향 정량화에 사용되는 지표 및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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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연구를 통해 공편익의 유형 분류와 부문별 공편익의 주요항목 및 공동 영향의 범주와 

사용지표, 평가방법에 대해 조사한 종합 결과를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내었다. 각 부문들이 서

로 연계되어있고 주요항목 및 공동 영향의 범주는 결국 서로 연계되어 영향을 주고받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로 기후정책 관련 공편익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뤘으므로 녹색‧기후

기술 협력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세부기술별 공편익 지표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10] 부문별 공편익 주요항목 및 평가 방법

  3. 공편익 항목 및 지표 개선 방안

  녹색･기후기술 협력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이 주류화된 국제사회의 분위기에 맞게 공공 분야뿐

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관심이 있지만, 경제성 분석 등 리스크가 큰 녹색･기후기술 분야 협

력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녹색･기후기술 협력사업의 숨겨진 가치인 

공편익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항목 및 지표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녹색･기후기술 협력사업에 적합한 공편익의 주요항목과 지표를 도출하고자 녹색･기후

기술 협력사업과 관련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대표적인 평가지표를 참고하여 연계성/관계성을 

분석하여 기존의 공편익 주요 항목 및 지표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Cohen et al. (2021), (2022)는 기후변화 완화 조치의 공편익을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연계

하였다(그림 4-11). 내부의 원은 기후변화 완화가 발생하는 부문을 나타내고, 두 번째 고리는 

적용가능한 부문을 나타내는 기호와 함께 다양한 일반 유형의 완화 조치(A. 에너지 효율성, B. 

연료 변화, C. 계획, D. AFOLU 조치, E. 신재생에너지, F. 공급원료 변화, G. 절차 변화)를 보

여준다. 세 번째 고리는 각각의 완화 조치를 구현한 결과로 관찰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기

후관련 공편익(흰색) 및 불리한 부작용(빨간색)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I는 기후 탄력성, II-IV 경

제적 공동 영향, V-VII 환경, VIII-XII 사회적, XIII 정치 및 제도적 관련이 있으며 분류는 Gupta 

et al. (2016)에서 채택되었다. 마지막 고리는 SDGs에 대한 공편익과 부작용을 매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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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Cohen B. et al. (2022)

  이처럼 녹색‧기후기술 협력사업에서의 공편익과 국제사회의 환경 및 기후와 관련한 여러 개

념, 지표, 목표 등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SDGs와 연계가 되는지를 고려하여 개선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4-12] 공편익 항목 및 지표 개선방안

[그림 4-11] 기후변화 완화 조치의 공편익과 SDGs와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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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FEW (Food-Energy-Water) NEXUS

  기후변화, 바이러스, 전쟁 등으로 식량, 에너지, 물에 대한 안보 이슈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

중되어 있다. 미국 국가 정보위원회(NIC,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에서 2012년에 발행한 글

로벌 트렌드 2030 보고서에서 4대 메가 트렌드로 FEW NEXUS를 언급했다. 그리고 2021년에 

발표한 글로벌 트렌드 2040 보고서에서는 미래변화의 4대 동인을 기술, 인구, 환경, 경제로 두

고 5가지 요소를 글로벌 난제, 파편화된 사회, 불평형성, 분쟁, 적응이라고 언급했다(NIC, 2012; 

NIC, 2021).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감염병, 기후변화, 기술발전의 가속화, 인구변화 등 더 강도높

은 글로벌 난제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이에 대한 회복력(resilience)과 적응력

(adaptability)이 중요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이다은 외, 2021). 따라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회

복력과 적응력을 위해 FEW Nexus를 고려한 녹색‧기후기술 협력사업이 요구된다.

  Nexus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여러 가지 것의 복잡한) 결합, 연쇄’, ‘사람 또는 어떤 것

들 간 관계나 연결’로 FEW Nexus는 인간 사회의 세 가지 필수 자원 간의 중요한 상호 연결

이자 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확장된 개념으로 부문 간 정책,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에너지, 물, 식품 간의 효과적인 균형과 시너지 효과를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Tamee et al. (2018)). Nexus에 대한 접근법은 2011년 독일 본에서 열린 넥서

스 컨퍼런스에서 발표되었다. FEW Nexus 공급체인과 상호 연계를 나타낸 그림을 살펴보면, 물, 

에너지, 식량이 서로 연계되어 시너지효과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그림 4-13).

[그림 4-13] FEW Nexus 공급체인 및 상호 연계 모식도



- 138 -

한-아세안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협력수요･아젠다 발굴 및 분석 고도화 방안 연구

  Traini L.(2019)에 의하면 이러한 넥서스적 접근법을 통해 경제, 사회/환경, 지역 사회 및 지

정학적 편익을 분류할 수 있고(표 4-8, 4-9), 에너지, 물, 식량이 생성됨에 따라 나타나는 편익

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편익 다중 및 교차 편익

경제적 편익

경제 활동의 중장기적 생존력 증대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

홍수 및 가뭄으로 인한 위험 및 관련 비용 감소

농업 및 관광 분야의 더 큰 부가가치

자원 소비 및 인프라 사용의 효율성 증가

최적화된 무역과 혁신

사회/환경적

편익

지속가능한 개발 2030 의제 추진

공중 보건 개선

고용 창출

물 및 위생 서비스 개선

개선된 보전 및 생태계/서식지 복구

지역사회 및

지정학적 편익

새로운 국가 간 협정, 공통 규정 및 프로토콜 채택을 포함한 공유 자원 관리에 대한

협력 강화

상품, 서비스 및 노동에 대한 지역 시장 개발

국경을 초월한 투자 증가
자료 : Traini L.(2019), 저자 재구성

<표 4-8> 넥서스 접근법을 활용한 편익

편익 세부 항목

전기화(에너지)로 인한 편익 조명/TV 및 라디오/시간 절약/교육/건강/생산성 향상/비용 절감/환경

물에 의해 생성되는 편익 건강/시간절약/결근의 기회비용/물 잉여 소비

식량에 의해 생성되는 편익
농작물 생산편익으로 농민 소득 향상/가금류 및 계란 생산을 통한 농민

소득 향상/영양 및 식량 안보
자료 : Traini L.(2019), 저자 재구성

<표 4-9> FEW 넥서스 관련 편익

   나. 환경사회영향평가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ESIA) 지표

  국제기구 등의 재원을 활용한 녹색･기후기술 협력사업의 경우, 사업 승인 前 단계부터 이행, 

사후 관리단계에서 환경사회영향평가(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ESIA)를 진

행한다. 녹색･기후기술 협력사업에서의 공편익 항목 및 지표를 보완하기 위해 환경사회영향평

가 지표를 활용하고자 한다. 환경사회영향평가 지표는 재원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기준으로 세계은행(World Bank, WB)에서 활용하는 환경사회영향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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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and Social Standards, ESS)의 항목을 참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녹색･기후기술 

협력사업에서의 공편익과 연계성을 분석하여 주요항목 및 지표를 개선/보완할 것이며, 이는 2

차 년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지표개선 및 평가방안을 제시하고 사례적용에 활용될 예정이다.

ESS 1 환경·사회적 위험 및 영향 평가 및 관리
ESS 2 노동 및 근로 조건
ESS 3 자원 효율성과 오염 방지 및 관리
ESS 4 지역사회 보건 및 안전
ESS 5 토지 취득, 토지이용 제한 및 비자발적 재정착
ESS 6 생물다양성 보전과 살아있는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ESS 7 원주민/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역사적으로 소외된 전통적 지역사회
ESS 8 문화 유산
ESS 9 금융 중개 기관
ESS 10 이해관계자 참여 및 정보 공개
자료 : 세계은행(WB) 홈페이지31)

<표 4-10> 세계은행(WB)의 환경사회영향평가 기준(Environmental and Social Standards, ESS)

   다. ESG (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평가지표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ment)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 경영 과

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책임 수행 정도, 경영의 투명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탄소배

출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 대응이 주류화됨에 따라 민간 분야에서는 투자자들이 비재무분

야의 수치가 낮은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등 기업 경영의 기준으로 ESG를 요구하고 있다. 이

러한 현실적인 리스크로 기업의 존속을 위해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따

라서 녹색･기후기술 협력사업에서의 공편익 항목 및 지표를 보완하기 위한 참고 지표로 ESG 평가

항목별 지표를 조사하였다. 산업부에서 발표된 K-ESG 가이드라인 주요항목과 한국 거래소에서 활

용하는 항목 및 지표,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ial, MSCI)에

서 활용하는 평가항목 및 지표, GRI 기준(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을 참고하였다.

31) 세계은행(WB) 홈페이지

https://www.worldbank.org/en/projects-operations/environmental-and-social-framework/brief/environmental-and-soci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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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항목

정보공시
(5개 문항)

- ESG 정보공시 방식
- ESG 정보공시 주기
- ESG 정보공시 범위
- ESG 정보공시 검증
- ESG 핵심이슈 및 KPI

　 　 　

환경
E

(17개 문항)

- 환경경영 목표 수립
- 환경경영추진체계
- 원부자재 사용량
-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Scope2)
- 온실가스 배출량
(Scope3)
-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 재생에너지 사용비율
- 용수사용량
- 재사용 용수비율
- 폐기물 배출량
- 폐기물 재활용 비율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 환경법/규제위반
- 친환경 인증제품 및
서비스
- 재생원 부자재 비율
- 에너지사용량

　

사회
S

(22개 문항)

- 목표 수립 및 공시
- 신규 채용
- 정규직 비율
- 자발적 이직률
- 교육훈련비
- 복리후생비

- 결사의 자유보장
- 여성구성원 비율
- 여성 급여비율
(평균 급여액 대비)
- 장애인고용률
- 안전보건 추진체계
- 산업재해율

- 인권정책 수립
- 인권리스크 평가
- 협력사 ESG 경영
- 협력사 ESG 지원
- 협력사 ESG
협약사항
- 전략적 사회공헌

- 구성원 봉사참여
-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사회법/규제위반

지배구조
G

(17개 문항)

- 이사회 내 ESG 안건
상정
-사외이사비율
-대표이사와 이사회의장
분리
-이사회 성별 다양성
-사외이사 전문성
-전체이사 출석률

- 사내 이사 출석률
- 이사회산하위원회
- 이사회안건처리
- 주주총회소집공고
- 주주총회 집중일이회
개최
- 집중/전자/서면투표제

- 배당정책 및 이행
- 윤리규범
위반사항공시
- 내부 감사부서 설치
- 감사기구 전문성
(감사기구 내
회계/재무 전문가)
- 지배구조법/규제위반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K-ESG 가이드라인 v1.0 (2021)

<표 4-11> 산업부 K-ESG 가이드라인 주요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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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세부지표

환경
(E)

기후변화 이산화탄소 배출/제품의 탄소 발자국/금융의 환경 영향/기후변화 대응
천연자원 수자원 이용량/생물 다양성과 토양 사용/원자재 수급
오염·쓰레기 독성물질 배출 및 폐기물/포장재 및 쓰레기/전기 사용량
환경 관련 기회 클린테크/친환경 건축/재생에너지

사회
(S)

인적 자원 노사 관계/건강과 안전/인적 자원 개발/공급망 내의 근로기준법 준수
제품에 대한
책임

제품 안정성과 품질/화학물질로부터의 안전/소비자에 대한 금융 측면
보호/개인정보 보안/ 책임 있는 투자/건강 및 인구통계학적 위기에 대한 보장

이해관계자 관리 윤리적 지원 조달/지역사회와의 관계
사회적 기회 통신 접근성/금융 접근성/헬스케어 접근성/영양·보건 분야의 기회

지배구조
(G)

지배구조 이사회 구조/급여/소유와 경영 분리 등 오너십 구조/회계
기업 형태 기업 윤리/투명한 납세

자료 :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ial), ESG Ratings Key Issue Framework (저자 재구성)

<표 4-13>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ial) ESG 항목 및 지표

구분 항목 지표 비고

환경
(E)

온실가스
배출

직접 배출량(Scope1) 회사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물리적 장치나 공장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온실가스 배출량

간접 배출량(Scope2) 회사 소비용으로 매입 또는 획득한 전기, 냉난방 및 증기 배출에 기인한온실가스 배출량
배출 집약도 활동, 생산 기타 조직별 미터법의 단위당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

직접 에너지 사용량 조직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체의 에너지 소비량
간접 에너지 사용량 판매제품의 사용 및 폐기처리 등 조직 밖에서 소비된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 사용 집약도 활동, 생산 기타 조직별 미터법의 단위당 필요한 에너지 소비량

물 사용 물 사용 총량 조직의 물 사용 총량
폐기물
배출 폐기물 배출 총량 매립, 재활용 등 처리 방법별로 폐기물의 총 중량

법규
위반·사고 환경 법규 위반·사고 환경 법규 위반·환경 관련 사고 건수 및 조치 내용

사회
(S)

임직원
현황

평등 및 다양성 성별·고용 형태별 임직원 현황, 차별 관련 제재 건수 및 조치 내용
신규 고용 및 이직 신규 고용 근로자 및 이직 근로자 현황
청년인턴 채용 청년인턴 채용 현황 및 정규직 전환 비율
육아휴직 육아휴직 사용 임직원 현황

안전·보건
산업재해 업무상 사망, 부상 및 질병 건수 및 조치 내용
제품안전 제품 리콜(수거, 파기, 회수, 시정조치 등) 건수 및 조치 내용
표시·광고 표시·광고 규제 위반 건수 및 조치 내용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위한 건수 및 조치 내용

공정경쟁 공정경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내부거래·하도급 거래·가맹사업·대리점거래 관련 법규 위반 건수 및 조치
내용

조직
(G)

ESG 대응 경영진의 역할 ESG 이슈의 파악/관리와 관련한 경영진의 역할
ESG 평가 ESG 위험 및 기회 ESG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평가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의 ESG 프로세스 참여 방식

자료 : 한국거래소,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2021)

<표 4-12> 한국거래소 ESG 항목 및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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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200 경제 GRI 400 사회

GRI 201 경제성 GRI 401 고용

GRI 202 시장 유무 GRI 402 노사관계

GRI 203 간접적 경제적 영향 GRI 403 산업 보건 및 안전

GRI 204 조달 관행 GRI 404 훈련 및 교육

GRI 205 부패방지 GRI 405 다양성과 평등한 기회

GRI 206 반경쟁 행위 GRI 406 차별금지

GRI 207 세금 GRI 407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GRI 300 환경 GRI 408 아동 노동

GRI 301 재료 GRI 409 강제 노동

GRI 302 에너지 GRI 410 보안 관행

GRI 303 물과 폐수 GRI 411 원주민 권리

GRI 304 생물다양성 GRI 412 인권 평가

GRI 305 배출량 GRI 413 지역 사회

GRI 306 폐기물 GRI 414 공급업체 사회적 평가

GRI 307 환경 준수 GRI 415 공공 정책

GRI 308 공급업체 환경 평가 GRI 416 고객 건강 및 안전

　
　
　

　
　
　

GRI 417 마케팅 및 라벨링

GRI 418 고객 개인 정보 보호

GRI 419 사회경제적 컴플라이언스

자료 : GRI, Consolidated Set of GRI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2020, 저자 재구성

<표 4-14> GRI 기준(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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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녹색‧기후기술 협력사업에서의 공편익 활용

  녹색‧기후기술 협력사업에서의 공편익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기술 분야별 협력사업 사례연

구를 통한 관련 공편익 주요항목 및 세부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대표적 기술 분야를 선정하여 

기술별 공편익 사례연구를 진행했다. 기술 분야는 기관의 수행사업 관련 기술인 폐기물 기술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진행하였다.

  1. 폐기물 기술 분야 공편익 사례연구

  본 과제에서는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한 사업으로 아세안 협력국을 대상으로 저

탄소 통합폐기물 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을 준비 중이다. 그중 하나로 폐기물 기술진단 및 관련 

사업을 기획하는데 활용하고자 폐기물 기술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공편익 사례연구를 진행하

였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 ESCAP)에서는 기후변화 완화 조치의 지속가능한 개발 공편익 평가: 국가

적으로 적절한 완화 조치(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이하 NAMAs) 설계를 위한 

폐기물 부문의 사례 및 권장 사항에 대한 문헌을 2015년에 발행하였다(Santucci et al. (2015)). 

이 보고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완화 조치를 장려하고자 공편익 평가사례와 기후변화 완화 프

로젝트의 폐기물 공편익 평가사례, NAMAs 설계를 위한 공편익 가치평가의 권장 사항, 공편익

을 정량화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 작성되었다. 폐기물 부문을 포함하여 다양한 부문

에서 공편익을 평가하기 위한 여러 도구가 제안되었다. UNU (United Nations University)는 교

통, 도시 에너지 및 도시 폐기물 관리 부문에 대한 공편익 평가 도구를 개발했다 (Dashti et al. 

(2014)). 도시 고형폐기물에 대한 공편익 평가 도구를 활용해 전과정 평가(LCA) 접근방식을 사

용하면 도시 고형폐기물 관리 기술의 공편익을 평가할 수 있고, 이 도구는 기후변화, 대기 오

염 및 폐수와 관련된 환경 영향을 고려한다. 도시 고형 폐기물 관리 부문의 공편익 평가 도구

에 사용된 특정 온실가스 배출 및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기본 농도는 문헌 검토를 통해 수집

되었다. 온실가스 배출량 및 대기 오염 물질 산정 시 다음 표와 같은 환경 배출량을 고려한다.

  폐기물 관리 기술의 환경영향 측면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하

기 위한 지표로 폐기물 생성, 수송, 폐기물 관리 기술 및 환경 영향 간의 연결에 대한 통합된 

관점을 제공해야 한다. 수명 주기 접근방식에 사용되는 지표는 전체 폐기물 관리 사슬을 포괄

하면 재료 또는 에너지 회수와 관련된 이점/영향이다. 이러한 지표는 폐기물 관리 기술 및 시

나리오를 평가하고 비교하는데 유용한다. 도구에 사용된 다양한 정책 지표는 배출 지표, 에너

지 지표, 경제 지표이다. 폐기물 관리 기술과 관련된 배출 지표는 주로 대기로 전달되는 온실

가스 및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를 계산한다. 온실가스 배출 및 대기 오염 지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온실가스 배출 지표) = (온실가스 배출량(g_CO2eq))/(기술별 처리된 폐기물(ton))

  2) (대기 오염 지표) = (대기 오염(gair pollutant))/(기술별 처리된 폐기물(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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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및 대기 오염 물질 산정 시 고려하는 환경 배출량

화석연료(가솔린, 경유, CNG) 연소로 인한 고형폐기물 운송기술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운영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퇴비 및 혐기성 소화 기술의 비료 생산으로 인해 회피된 온실가스 배출량

원재료를 재활용으로 대체할 때 원재료 생산량 감소로 인해 회피된 온실가스 배출량

전기 및/또는 열 생산(에너지 회수)으로 인해 회피된 온실가스 배출량

(전기와 열이 각각 화석 발전소와 디젤 연료 연소에 의해 제공될 때 계산함)

소각, 퇴비화, 혐기성 소화 및 노천 기술에서 100% 매립으로 인해 회피된 온실가스 배출량

CO, SOX, NOX PM10, PM2.5, VOCs 및 UHC와 같은 전형적인 연소 생성물로서 고형폐기물의 운송으로

부터 기술로의 대기 오염 물질량

대표적인 연소 생성물과 중금속을 포함하는 소각 및 노천연소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량

매립지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량

소각시 배출되는 중금속량

매립처분장 침출수 생산량

매립처분장 폐수 발생량
자료 : Dashti et al. (2014), 저자 재구성

<표 4-15> 온실가스 배출량 및 대기 오염 물질 산정 시 고려하는 환경 배출량

  폐기물로부터 2차 생성물 또는 에너지의 회수는 1차 생산을 대체하므로 자원/연료 소비 및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에너지 회수 가능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 하

나는 에너지 지표이다. 에너지 지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 (에너지 지표) = (열(MJ) 또는 전기(kWh)에 의한 에너지 회수 생산)/(기술별 처리된 폐기물(ton))

  경제 지표는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지표를 통해 계산할 수 있다.

  UN ESCAP 보고서에는 공편익을 정량화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6단계로 나타냈다.

   1단계 : 도시 유기 폐기물 퇴비화로 인한 배출량 감소 정량화

   2단계 :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별개로 프로젝트에 대한 정량화 가능한 영향 지표 식별

   3단계 : 식별된 공편익 지표에 대한 기준 데이터 수집

   4단계 : 프로젝트 수행 후 정량화 가능한 지표에 대한 데이터 수집

   5단계 : 프로젝트의 순 공편익 계산

   6단계 : 배출량 감축 톤당 공편익 값을 환산

  폐기물 관련 공편익은 다음과 같이 경제, 사회, 환경적 공편익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경제적 

공편익에는 매립비용 절감, 매립지 수명 연장, 화학비료 보조금 축소, 수확률 향상이 있고, 사

회적 공편익에는 더 나은 취업 기회, 생활 조건 향상, 질병 감소, 더 나은 환경 인식이 있으며, 

환경적 공편익에는 오염 감소, 온실가스 배출 감소, 토질 개선, 저탄소 연료 등이 있다.

경제적 공편익 매립 비용 절감, 매립지 수명 연장, 화학 비료 보조금 축소, 수확률 향상
사회적 공편익 더 나은 취업 기회, 생활 조건 향상, 질병 감소, 더 나은 환경 인식
환경적 공편익 오염감소, 온실가스 배출 감소, 토질 개선, 저탄소 연료

<표 4-16> 폐기물 관련 공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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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폐기물 기술 분야 공편익 활용방안

  폐기물 기술 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공편익 활용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폐기물 기술 분야의 

대표적 공편익 항목과 국제사회 평가지표와의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폐기물 기술과 관련 공편

익을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공편익으로 항목을 분류하고 각각의 항목이 국제사회의 평가지표

의 어떤 항목과 연관이 있는지 나열했다(그림 4-14).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공편익에서는 경제적 

항목으로 분류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와 ESG 평가 기준에서는 환경으로 분류되고, 사회적 공

편익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국제사회 평가지표에서는 환경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계

성 분석을 통해 공편익 항목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가지표의 개선방안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림 4-14] 폐기물 기술분야 관련 공편익 항목 도출 및 국제사회 대표 평가지표와의 연계성

※ SDGs : (1) 빈곤종식, (2) 기아해소, (3) 건강 및 웰빙, (4) 양질의 교육, (5) 양성 평등, (6) 물과 위생, (7) 에너지,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9) 혁신과 인프라, (10) 불평등 완화, (11) 지속가능한 도시, (12)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13) 기후변화 대응, (14) 해양 생태계, (15) 육상 생태계, (16) 평화와 정의, 제도, (17)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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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연계성 분석을 통해 개선된 폐기물 기술분야 협력사업의 공편익은 추후 진행될 

AKCF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세안 협력국의 수요 우선순위(경제적, 사회적, 환

경적 측면)에 따라 발생하는 긍정적, 부정적 공편익을 제공하고 완화 조치 방안과 함께 관련 

사업/제도/기술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연관성을 나타내고 그에 따른 수

익 발생과 얻을 수 있는 사회/경제/환경적 편익은 무엇인지 고려한다면 사업기획 단계부터 사

업의 지속가능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15] 폐기물 기술 분야 협력사업(AKCF 지원사업)의 공편익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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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녹색·기후기술 협력사업 개발

제 1 절  AKCF 사업 승인

  1. 한아세안협력기금 활용 아세안협력국 제안사업 승인 개요

  외교부가 아세안협력국 대상으로 기탁하고 있는 신탁기금에 해당하는 AKCF(한아세안협력기

금)을 활용하여 아세안 10개 협력국을 대상으로 저탄소 통합폐기물관리 정책-기술진단, 사업기

획, 역량강화, 플랫폼 구축이라는 주요 세부과제 제안서에 대한 우리 외교부의 사전승인을 득

한 후에 2022년은 아세안사무국을 중심으로 아세안 협력국 10개국의 검토와 승인을 얻는 절차

를 거치고 우리 외교부의 최종승인 득하였다. 외교부 사전승인을 득한 지난 해 4분기를 보낸 

후에 AKCF 제안서는 인도네시아 소재 아세안사무국에 도착하여 아세안사무국 내에 소재하고 

있는 한아세안협력기금관리팀(AKPMT32))과의 논의 및 자카르타 소재 아세안대표부33)와 지속적

인 협의를 거쳤다. 특히 아세안사무국 내에 환경과 및 사업지원협력과의 제안서 검토와 승인 

절차를 거쳤다. 환경과에서는 사업내용의 논리적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와 승인을 담당하였고 

사업지원협력과는 사업내용의 형식과 예산을 담당하였다. 아세안사묵국 환경과 중심으로 자제 

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사업내용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 및 정책적 우선순위와의 부합여부 및 

실행을 위한 접근방법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아세안사무국은 아세안협력국 

국별 전문가그룹이 구성되어 있는 아세안환경지속가능도시위원회 및 아세안시니어환경위원회

를 통하여 검토와 승인 절차를 거쳤다. 아세안환경지속가능도시위윈회는 지난 8월 필리핀 소재 

마닐라에서 필리핀 환경부가 주최국이 되어 아세안협력사업에 대한 공여국 참여 회의가 개최

되었으며 오프라인 아세안환경지속가능도시위원회에 참여하여 AKCF 저탄소 통합폐기물관리 

정책-기술-사업-역량강화-플랫폼구축사업에 대한 현장 발표를 추진함으로 사업의 내용과 기대

효과, 성과 등에 대한 설명을 아세안 10개 협력국을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베트남, 캄보디아, 싱가포르 등과의 개별 양자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한아세안과기공동위에 제출하고 동의를 얻은 한아세안 탄소중립 

공동대응 협력거버넌스와의 연계 등을 협력할 수 있기도 하였다. 이는 아세안 소재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주재관 협력으로 이어짐으로 AKCF 과제 내용과 한아세안 녹색에너지전환 및 탄소중

립 공동대응을 위한 정책-기술-역량강화-사업발굴 등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함의를 도출하기

도 하였다. 아세안환경지속가능도시위원회 참석을 통한 사업내용에 대한 현장 발표는 향후 시

니어환경위원회로의 연계 및 자카르타 주재 상주대표부(장차관급) 검토 및 승인으로 이어졌으

며 아세안 10개 협력국 장차관급 고위관료의 검토와 승인을 득하였다. 이는 결국 우리 외교부

로 옮겨져서 외교부 주관 사업 최종 심의위원회를 거침으로 최종 승인을 득하는 절차를 밟았

다. 이는 사전승인 이후 아세안사무국 중심 아세안협력국과의 만장일치 동의 및 검토와 승인이

32) 한아세안협력기금팀 : 권재환 팀장, 김태현 협력관

33) 아세안대표부 :공진호 과학기술관, 백용진 공사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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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후에 우리 외교부가 사업개시를 예산을 배분할 수 있는 최종 결정

을 승인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순차적으로 거친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림 5-1] 한아세안협력기금 활용 AKCF 제안서 단계별 검토/승인 추진경과 

  2. 한아세안협력기금 활용 아세안협력국 제안사업 세부 내용 및 예산

  아세안협력국 대상으로 저탄소 통합폐기물관리 정책-기술지원, 사업기획, 역량강화, 플랫폼구

축과 운영이라는 4가지 세부 과업을 기반으로 정책-기술진단 과업은 GGGI와 GTC가 수행하고 

사업기획에 있어서 GGGI의 아세안 소재 7개 지역사무소와의 협력으로 GTC와 함께 사업기획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며 역량강화 업무는 환경공단 국제협력실이 담당하고 플랫폼 구축과 운

영은 싱가포르 소재 난양공대 에너지연구소가 담당할 계획이다. 

 가. 아세안협력국 저탄소 통합폐기물관리 프레임워크 형성(GGGI, GTC)

 나. 아세안협력국 투자우선 저탄소 통합폐기물관리 사업 발굴과 타당성조사분석(GGGI, GTC)

 다. 아세안협력국 저탄소 통합폐기물관리 정보공유 및 협력 역량강화 교육훈련(환경공단)

 라. 아세안협력국 저탄소 통합폐기물관리 플랫폼 구축과 운영(싱가포르 난양공대)

  아세안협력국 대상으로 저탄소 통합폐기물관리 정책-기술지원, 사업기획, 역량강화, 플랫폼구

축과 운영 사업의 세부예산은 7.3 백만불에 해당하며 현재 시점 환율을 적용하면 100억원 남짓

의 예산에 해당한다. 세부 에산 내역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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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한아세안협력기금 활용 AKCF 사업 세부내용 및 예산(안)



- 150 -

한-아세안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협력수요･아젠다 발굴 및 분석 고도화 방안 연구

  3. 한아세안협력기금 활용 아세안협력국 제안사업 실행기관 세부 역할 구분

  아세안협력국 대상으로 저탄소 통합폐기물관리 정책-기술지원, 사업기획, 역량강화, 플랫폼구

축과 운영 사업의 실행기관은 GGGI, 환경공단, 난양공대와 함께 녹색기술센터가 인총괄 코이

네이션을 담당할 예정이다. 동 사업의 제안기관은 녹색기술센터이고 실행기관은 컨소시엄을 형

성하여 4개기관(국제기구, 싱가포르 소재 대학, 국내 환경분야 역량강화 전문기관,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이 실행을 하게 된다. 

[그림 5-3] 한아세안협력기금 활용 AKCF 사업 실행기관 세부역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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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과기정통부 주요 연구 사업

  1. 과기정통부 주관 한-아세안 녹색전환 공동대응 사업 기획

  기후변화 대응 관련 파리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감축목표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및 개정 등에 따른 국가차원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협력 추진의 필요성

이 강조되면서 아세안(ASEAN) 협력국 대상 환경기후변화 및 녹색기술 대화협의체 발족 등 기

반 조성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아세안 협력국 현지 수요를 반영한 기후기술 R&D 국제

협력 정책 및 안건 발굴과 실행 역할 수행 등 기후변화 대응 현지 맞춤형 기후기술 융복합 전

략 연구 추진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G2G 기반 한-아세안(ASEAN) 녹

색전환 공동대응 거버넌스 구축 기반 조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 국내에서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촉진법(15조)에 따른 한-아세안 녹색전환 공동대응 

마련 확산 분위기와 최근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15조)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

제협력 및 인력양성 정책지원전담기관 지정(‘21.12) 등이 녹색기술센터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

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21.4)에 따른 기본계획 이행 

관련 아세안 녹색 전환 촉진 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능력 지원이 절실

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아세안(ASEAN) 및 한-협력국(인도네시아) 기후변화

에 따른 녹색전환 공동대응 및 탄소 중립 정책·기술지원 및 정책-기술-사업-재정 연계의 통

합적 접근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기도 하다34). 

  이와 같은 아세안 협력국의 수요를 기반으로 한-아세안 녹색전환 촉진 지원을 통한 그린뉴

딜 ODA 거버넌스 확충 마련 확대 및  아세안 협력국 탄소중립 선언 이후 과학기술혁신정책 

수립을 가속화 필요 등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한-아세안 협력국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예

산 정책, 저탄소기술 R&D 혁신 정책을 통해 목표달성의 연계성 증진에 따른 협력국 녹색전환 

촉진 지원이 더욱 확대 발전되어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한-아세안 거점 

탄소중립 공동대응 및 녹색전환 촉진 지원 정책· 기술· 재원 연계 논의가 이루어지고 아세안 협력

국 중앙-지방정부 연계 지역과학기술 협력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한-인니 녹색기후기술협력 지속

가능발전 거버넌스 마련 및 아세안 협력국 코로나 이후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 실행전략 이행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아세안 협력국 입장 삶의 질 제고와 경제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 필요 측면에서 

한-협력국 기후변화 협정에 따른 녹색전환 공동대응 세부협력 의제 발굴과 신규 사업 마련 

관련 ODA 활용 극대화가 요구되며 아세안(ASEAN) 협력국 대상 자원·에너지안보 증진 및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 를 위한 전략적 기술협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협력국 기후변화 

대응 기술역량 및 재원부족으로 기후변화 적응·완화 지원이 가능하고 해외투자를 기반 협력국 

온실가스감축사업 활용 한-협력국 기후변화협력의 확대 적용도 가능할 것이다. 

34) 글로벌 기후기술 협력체계 구축 지원 관련 아세안(ASEAN) 협력국 기후변화 및 녹색 전환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 

역할 필요와 한-아세안 협력국 기후변화 협정(한-베트남, ‘21.5) 및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 이행 계획 (한-인도네시아, 

’21.6) 녹색과학기술 협력 부문 녹색전환 후속조치에 대한 요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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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 협력국을 대상으로 친환경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한-아세안 기후기술 협력 

추진 및 아세안 녹색전환 지원을 위한 ODA 규모를 녹색기후기술분야로 확대 그리고 한-아세안 

그린 ODA 부문 녹색전환 촉진 지원 안건도출과 사업 발굴 요구 확대를 이루기 위한 한-아세안 

협력국 그린 뉴딜 글로벌 협력선도 확대 관련 녹색전환 지원 강화 및 그린뉴딜 협력 선도를 위한 

한-아세안 상생 파트너십 확대 지원를 위한 G2G 기반의 한-아세안 녹색전환 공동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를 위한 아세안 역내 탄소중립 기술협력 촉진 필요와 한-협력국 ODA를 통한 

국가온실가스 국외감축분 확보 지원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한-아세안 상생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한-아세안 협력국 유망분야 지원 강화 필요, 

녹색 에너지 전환(Green Energy Transition) 한-아세안 협력국 정상급 외교와 연계한 그린 

뉴딜 ODA사업을 기획하고 외교성과 견고화 및 ODA 추진 동력 확보 강화를 위한 과기정통부 

기반 한아세안 협력사업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한-아세안 그린 ODA 강화를 

통한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 연대 강화가 달성되고 한-협력국 양자 및 다자협력 

녹색전환 모멘템 확대를 통한 아국 위상 강화가 실현되고 한-신남방지역 녹색과학기후기술 

양자 및 다자협력 기후기술협력 ODA 확대 달성 및 한-아세안 중장기 그린 뉴딜 ODA 협력 체계 

확대 지속가능 추진이 실현되는 것으로 내다볼 수 있다.

  2. 과기정통부 주관 한-아세안 녹색전환 공동대응 사업 주요 내용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아세안 협력국 녹색전환 촉진 지원 및 탄소중립 공동 

대응을 위한 한-아세안 녹색과학기후기술 협력 아젠다 및 추진 전략 발굴 지원, 한-아세안 기

후변화 대응 국가역량 지원, 녹색전환 촉진 지원, 탄소 중립 공동 대응 녹색기후기술 정책-기

술협력 파트너십구축 및 사업-재정 연계모형 발굴 지원, 한-아세안 협력국 녹색전환 촉진 지원 

및 탄소중립 공동대응 국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녹색-에너지전환 산학연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원 및 한-아세안 협력국 중앙-지방정부 연계 지역녹색과학기술 협력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세안 협력국 녹색기후기술협력 지속가능발전 지역간 거버넌스 마련 등을 실행하

기 위한 아래와 같은 세부 주요 내용을 거술하고자 한다. 상기의 목표와 하기의 연구내용을 과

기정통부 주관 한-아세안 녹색전환 공동대응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운영으로 추진하는 중장기 

과제를 과기정통부 주요 연구사업으로 제안하고 승인받음으로 차년도부터 과기정통부 출연금으

로 아래의 내용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 연구내용의 핵심사항으로는 첫째, 한-아세안 탄소중립 공동대응을 위한 녹색전환 촉진 

지원 정책/기술수요 발굴 체계화 수립을 통한 친환경에너지, ICT 등 아세안 역내 녹색전환 

유망기술 관련 정책·시장 동향 및 장애요인 분석 등 기술협력 정책 아젠다 발굴 및 기술지원 

추진전략 개발, 아세안 기후기술협력 수요·역량 기반 아세안 녹색기후기술 유망 분야 및 아젠다 개발, 

한-아세안 녹색전환 지원을 위한 탄소중립 공동대응 및 온실가스감축 실행전략 지원 및 정부간(G2G) 협력 

기반 한-아세안 녹색전환 기술협력 촉진 전략 수립 및 추진 지원을 수행한다. 둘째, 한-아세안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기술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녹색기후 기술협력 사업모델 발굴, G2G 기반 한-아세안 

산학연 간 녹색전환 촉진 기술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운영,  녹색과학기후기술 혁신기반 파트너십 녹색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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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력 사업 기획(국제공동연구, ODA 포함)을 수행하다. 셋째, 한-아세안 기후과학기술 산학연 혁신역량 

공동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통하여 다자개발은행, 국제기구 협력 아세안 협력국 산학연 

녹색에너지전환 지원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및 신진 과학기술인 대상 글로벌 문제대응형 

기후기술혁신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수행한다. 넷째, 한-아세안 중앙-지방정부 

연계 지역녹색과학기술 협력 사회문제해결 지원을 통하여 한-아세안 녹색기후기술협력 

지속가능발전 지역 상호간 연계 거버넌스 마련 및 지역정부 연계 지역과학기술 협력 

사회문제해결 지역간 기후정책-기술협력을 연계한다. 

[그림 5-4] 과기정통부 주관 한아세안 녹색전환 공동대응 사업기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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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ADB TA 사업 기획

  ADB와의 네트워크 및 협의사항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교육 TA사업을 개발하게 되었다. 

사업명(안)은 Establishment of Green Energy Transition Convergence Department of Higher 

Education to Foster Green Science & Technology Experts and Higher Education Enhancement 

with Collaboration with Industry and Government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이다. 우선 배

경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개발회원국(Developing member countires, DMCs)들은 풍부한 천연자

원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수요(기후변화대응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대안들을 모색하여야 한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많은 

DMC들은 온실가스 배출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그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그 온실가

스 배출은 에너지 및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Land-Use Change and Forestry, LULUCF)과 관련

된 것들이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그 결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에서 

그 기여도는 상당히 크고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말레

이시아,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등은 수정된 NDC를 제출하였는데, 첫 번째 탄소중립전략

(Long-Term Strategy, LTS)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 시나리오들은 2030년에 온실가스 배출이 

최대치에 도달하고 나서 2060년 및 그 이전에 탄소중립에 도달할 것으로 보았다. 모든 국가들

에게 있어 탄소 중립은 상당히 어려운데, 이는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기 때

문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같은 DMC에서는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산업 및 발전소 등 국내 경

제 구조의 한계로 인하여 그 변화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경제발전의 논리에 따라 기

후변화대응이 제한되게 되면, 비가역적인 환경파괴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DMC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 축인 탄소중립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 탄소중립은 현재의 경제 및 사회 구조를 유지하면서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양성되고 있는 인력으로 이를 달성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

기 위한 녹색전환의 시대를 맞아, 기존의 분야와 새로운 분야 간 연계 접근방법이 필요한 것이

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이 종합된 전문성은 상당히 필요한 실정이다.

  본 ADB TA사업의 목적은 동남아시아 DMC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전

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고, 이러한 지역들에서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궂제적 

요구들을 고려하고 고등교육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도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과 관련된 기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수진 및 직원 역량강화를 목표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증하기 위한 교육 개선도 포함된다. AI 및 빅데이터 기반의 통계

분석과 생태계-환경-산업을 아우르는 예측, 녹색에너지전환 및 과학기술 등 넓은 분야에 걸친 

프로그램이다. 또한 이 컨셉의 TA 프로그램은 위와 관련된 고등교육 향상을 위한 장기마스터

플랜 개발도 진행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본 사업의 업무범위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활동은 녹색 에너지 전환 및 과학기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이다. 이를 

통하여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와 관련된 IPCC 가이드라인 및 QA/QC에 대한 이해, AI 기반 GIS 

활용성, 관련 정책 및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성,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적응정책에 대한 전문성, 

비용효과성 및 포트폴리오 수립에 대한 전문성 등을 갖춘 인재가 양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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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활동은 학부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 교수진 및 전문가 역량강화이다. 크게 두 가지의 워크

샵이 계획되어 있는데, 하나는 조사분석결과 및 커리큘럼 개발안을 공유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 최대 5명의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하여 1-2주간 진행하는 것이다. 세 번째 활동

은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이행 및 평가이다. 첫 번째 활동을 통하여 커리큘럼개발이 완

료되면, 컬설턴트 팀은 E-러닝 프레임워크 및 이를 위한 교재 개발을 진행한다. 그리고 교사 

및 멘토들을 지원하여 적절한 도구 및 절차들을 준비하고 평가하도록 한다. 여기에도 워크샵이 

두 개 계획되어 있는데, 하나는 학습경험에 대한 학생들의 피드백을 확보학 위함이고, 다른 하

나는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리뷰 및 개선점 공유를 위한 요약형 워크샵이라고 할 수 있다. 한

편 네 번째 활동은 응답 및 우수실행에 대한 지적 생산물 준비이다. 한국 컨설턴트 팀은 기후

변화 대응 및 녹색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교육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다른 교육기관을 위한 자

료가 될 수 있는 최종보고서를 준비하도록 한다. 그리고 참여한 대학 및 교육 제공자들을 대상

으로 만족도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 활동은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에서의 기후변화대

응, 녹색에너지 전환, 녹색 과학기술에 관한 학-산-관 협력 고등교육을 위한 마스터플랜 개발

이다. 한국 컨설턴트 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학-산-관 협력 컨셉을 바탕으로, 고등교육 마

스터플랜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준비할 계획이다. 본 보고서는 모든 계획, 전략, 활동 등을 포함

하고, 현재 개발도상국들의 고등교육 사례들로부터의 교훈 및 시사점을 포함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NDC, SDG, ESG 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만족도를 달성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결과물(Outcome)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의 녹색에너지전환 및 녹색 과

학기술 관련한 지식공유 및 역량강화이고, 영향(Impact)은 산업계 협력 및 정부 지원에 적합한 

고등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5] ADB TA 교육사업 계획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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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GTC-GIZ 초기사업 개발

  GIZ에서 3자 MOU 외에도 계획하고 있는 아젠다인 Global Alliance for Digital Academies 

(GADA)의 일환으로 기금 협약(Grant Agreement) 및 5만유로에 대한 사전사업을 제공하기로 하

였다. 제안하고자 하는 사전사업은 A preminarily project for facilitating green and digital 

transformations in ASEAN countries (아세안지역 녹색 및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한 사전사업)이

다. 아세안 국가에서의 빠른 도시화는 보다 나은 삶의 질에 기여하나, 이는 에너지 효율성/안

보, 기후변화 재해위험,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된 환경·도시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도시화를 녹색 및 디지털화에 통합시킬 필요성이 있다. 도시에서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은 아세안 지속가능 도시화 전략(ASUS)를 촉진시

킴에 있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은 보다 환경적이고 경제적인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곤 한다. 상세하게, 에너지, 교통, 빌딩 부문에 대한 양대 전환(Twin 

transition)은 아세안 국가들에서의 지속가능한 도시화 촉진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종합

적으로 녹색기술센터에서는 3자 MOU 및 협의들을 바탕으로, 아세안 지역에서 녹색 기후기술 

정책과 관련된 디지털화된 의사결정도구를 정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바탕

으로 후속사업을 기획하는 과제를 제안하게 되었다(그림 5-6).

[그림 5-6] GIZ에 제출한 사업제안서

  본 사전사업은 아세안지역 녹색 및 디지털 전환 촉진이라는 공통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된다(그림 5-7). 첫 번째는 아세안 지역에서의 협력수요 현황 분석이다. 이 활동

의 주요 목적은 아세안지역의 정책 및 전략 등을 분석함으로써 필요한 기후기술 수요를 분석

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현황을 공유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NDC, TNA, LEDS를 분석한다. 그리고 활용가능한 평가모델들에 대한 매뉴얼 및 선행문헌들을 

조사·분석한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하는 녹색·기후기술을 파악하기 위한 AHP 방

법론의 지표 개발을 진행한다. 이는 또한 다자개발은행 등의 사업내역 등에 대한 정보들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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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고자 한다. 그 결과, 녹색·기후기술 관련 사업과 정책을 개발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는 

의사결정도구를 개발 및 확산하는 전략이 도출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는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인데, 활동에서는 지역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계

획하고 있다. 아세안의 지역 이해관계자(현지 정부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적 네트워크는 

현지 지역 정보를 확보하고 정책·사업 의사결정도구 개발과 관련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성된다. 한편 한-독 네트워크는 적절한 전문가 및 기관들이 포함될 예정인데, 녹색·기후기

술과 관련된 학연산민관의 다양한 역할자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이들은 아세안지역의 수요 및 

현황에 대한 리뷰와 후속사업 컨소시엄 구성에 기여할 수 있다. 종합하여 향후 실질적 협력 컨

소시엄 및 후속사업 개발을 위한 로드맵이 도출될 것이다.

  마지막 활동은 후속 실행사업 프로포절 초안을 개발하는 것이며, 향후에 실질적 이행이 가능

하게 한다. 첫 번째 활동에서의 분석 결과와 두 번째 활동에서의 네트워크를 종합하여, 아세안 

국가들을 위한 의사결정도구들의 적절한 범위 및 수준을 결정한다. 한편 한국과 독일의 잠재적 

후속협력사업 이행기관들과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사업에서의 역할을 정의 및 조정한

다. 이러한 고려 및 조정들은 사업 프로포절에 적용될 것이다. 대략적으로 후속사업에서는 다

음의 주요내용들을 포함할 것이다: 의사결정도구의 개발 및 확산, 이 도구들의 활용을 위한 역

량강화, 적절한 기술 정책 및 사업 개발을 위한 적용.

  이러한 세 가지 활동들에 대한 추진전략을 상세화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로 의사결정지원

을 위한 도구 개발계획 실현가능성 확인을 위하여 사례연구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도시, 농촌, 

산업단지, 격오지 등 1~2개의 대상 및 특정 지역에 대상지를 선정한다. 이와 연계하여 데이터 확보 

관련해서는 사례연구 시뮬레이션에 입력될 주요 데이터 spec 정의, 파악 및 확보를 진행한다. 사례연

구로부터 문제점 파악 및 솔루션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후속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후속사업 실행 도모라

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시뮬레이션 실행을 위한 자료 확보 관련한 문제점, 조달 방안 

계획 마련 등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향후 인프라 투자 계획과의 연계 

방안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로, 한국과 독일의 관심 및 비교우위 기술을 후속사업에 

반영하는 것이다. 관련하여 한국과 독일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 및 수준 파악하고, 독일 

측 잠재 수행기관/기구 파악 및 조달(대학, 컨설팅,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DB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적정기술학회 등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활동이다. 사례연구에 사용될 데이터 확보를 

위해 ASAT의 경험이 풍부한 인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인니 현지 전문가 조달(혹은 직접 관리) 

등 데이터 확보 및 관리 방안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가들은 후속사업 컨셉 및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기술적 자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전사업은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보다 큰 사업을 개발하는 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과학적 및 체계적 

접근에 기반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협력체계 구축 연구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우수사례가 될 가능성

이 높다. 특히, GTC 및 GIZ의 국제협력과 관련된 레퍼런스 등을 기반으로, 지역 및 국제 이해관계자

들을 모으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한-독 공동의 이니셔티브(행동계획, 공동선언 등)를 

통하여 아세안 등 국제 트윈 트랜지션 촉진을 위한 정책대화 프레임워크를 도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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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GTC-GIZ 사전사업에 대한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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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개별적으로 진행되곤 하는 네트워크 구축과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아젠다 발

굴을 보다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우선 주요 연구내용은 상위차원 협력 아젠다 도출, 사업개발 

체계화 및 모델화, 공편익 평가활용방안 연구였고, 상세하게는 아젠다 제출/공유 채택, 기획방

법론 체계화와 공편익 항목구성, 아세안 대상의 맞춤형 사업개발을 시도하였다.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성격에 따라 양·다자 및 기관으로 구분하였고, 우리 정부 파트너는 

외교부/과기정통부 채널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아세안(다자) 차원에서는 과기정통부 채널에서 

과기정통부 및 공학한림원을 통하여 한-아세안 과기공동위를 중심으로 협력 논의가 가능하였다. 

또한 아세안 각국 정부와 다자 차원으로 공동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예: AKCF)을 중심으로 이해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어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국가간(양자) 협력 차원에서는 인도네시아 GTPI와 

한·인니 대사관 및 현지 우수 협력기관(BRIN 등)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직접적 협력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인니 범정부 차원의 협의가 가능해졌다. 한편 기타 기관 차원의 협력에서는 우

선 ADB와의 협력이 있었는데, 긴밀하게 녹색·기후기술 관련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협의가 가능

하였다. 그리고 독일 GIZ 및 적정기술학회와 협력을 통하여 트윈 트랜지션과 관련된 MOU를 체결

하고 후속 협력을 논의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아세안 공학한림원은 한-아세안 과기공동위 안건

을 중심으로 상세한 수요발굴을 dnlgsk 협력을 진행할 수 있었다.

  아젠다 도출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분석하였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공통

의 협력 아젠다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및 아세안 3개 국가(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들의 NDC 및 LEDS를 분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와 중복되는 녹색·기후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협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파악하고 실제로 각국 이해관계자 면담 시 적극 활용하였다. 나아

가 협력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는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아젠다 논의를 위한 포럼을 개

최하고 범정부 차원의 의견교류를 진행하고 향후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기획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협력 아젠다 파악을 위한 양국의 정책 비교·분석 및 이해관계자 포럼 개최를 통한 협

력 아젠다 구체화 모델은 향후 아세안 타 국가들과도 진행할 수 있는 협력모델일 것으로 기대

된다. 그 외에도 독일 GIZ와의 협력 아젠다도 이행된 바 있다. MOU를 기반으로 COP 27 연계 

GIZ 주도 해커톤에 주요 파트너로 참여하였고, 적정기술학회에서 운영하는 ICEAS 학회의 

GTC-GIZ 특별세션을 기획·운영하게 되었다.

  공편익과 관련하여 시대에 따른 개념의 변화와, 녹색·기후기술협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

편익의 정의 및 지표들을 도출해보았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GTC에서 기획 및 이행하고 있

는 협력사업에 사례적용을 해봄으로써 그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한-아세안 협력을 

통하여 개발된 AKCF 사업에 대하여 병행하여 적용가능성을 보았는데, 이는 향후에도 유사한 

중·대형 사업 수행 시, 공편익 평가와 관련된 연구 모듈을 비교적 자유롭게 병행 및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종적으로, 주요 조사·연구활동과 네트워크들을 바탕으로 협력 아젠다를 고도화하고, 프로

그램 및 프로젝트들이 기획될 수 있었다. 한-아세안 과기공동위에 두 가지 안건을 상정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한-아세안 공학한림원 내에서 협력이 논의되고 있고, 과기정통부에서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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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기술센터가 수행할 수 있는 한-아세안 중심의 신규사업을 승인하였다. 또한 AKCF 폐기물부

문 사업 승인을 위하여 아세안 정부들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을 설명하고 세부 사업내용을 조

율하는 등의 과정을 거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사업 최종승인을 보다 앞당길 수 있었다. 

ADB 및 교육부 연계 네트워크를 통하여 TA사업의 계획서(TOR)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GTC-GIZ-ASAT MOU 및 협력내용에 대한 지속적 논의를 통하여 GIZ가 지원하는 사전사업을 

개발 및 수행할 수 있었다. 이와 연계된 학술적 성과(기관 발간물, 연구논문, 특별세션)도 함께 

도출되었다.

  일반적으로 국제 정책연구를 수행할 때 발표된 정책자료를 분석하거나 어느 정도 자체 사업

기획을 진행한 후에 네트워킹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구축을 선행하면서 아젠다 도출 

및 사업 기획을 곧바로 병행하였다. 네트워크 구축은 아젠다 도출 및 사업 기획에 있어 협력 

파트너의 피드백을 활성화시켰고, 반대로 아젠다 도출 및 사업 기획이 고도화될수록 협력 파트

너의 네트워크 체결 및 확대 요청이 나타났다. 따라서 네트워크 구축-아젠다 도출 및 사업기획

은 되도록 동시에 병행하는 연구 방법론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구축된 네트워크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대형 프로그램을 기

획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정부 부처의 경우 과기부 채널과 외교부 채널이 

구별되어 있는데, 이를 종합한 범부처 차원의 한·아세안 대상 범부처 협력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외 정부기관 외 기타 기구들과 구축한 네트워크는, 이러한 기관들

이 위의 협력 프로그램 기획 시 이행파트너로 참여할 가능성을 제고시킨다. 또한 AKCF 폐기물

부문 사업을 이행하면서 다른 부문에 대한 추가 협력요청이 발생할 수 있고, GTC-GIZ 사전사

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재원 및 기술부문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추가 협력사업이 발굴될 

수 있다. 그리고 한-인니 넷제로포럼과 같은 양자 형태의 포럼을 각국 정부들과 진행하면서 네

트워크 기반의 아젠다 발굴 및 프로젝트·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본 연구로부터 정립된 공편익 평가방안에 대한 전략을 고도화하여 이와 같은 사업들이 개발됨

에 따라 협력국들의 이익을 정량화함으로써 보다 녹색·기후기술협력에 대한 공감대와 관심을 

유도하며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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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연구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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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1] GTC-GIZ-ASAT 업무 협약식 계획(안) 

 GTC-GIZ-ASAT 업무 협약식 계획(안) 

<2022.8.2.(화), 기후기술협력부>

1. 행사개요

ㅇ 목적 : 한-독 녹색·디지털 전환분야 정책·전략 공동연구 및 개발도상국 

협력사업 선도

ㅇ 일시/장소 : 8월 3일(수) 15:00-17:00/GTC 대회의실

ㅇ 참석자 : 총 10인 ※ 온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진행

(G I Z ) Carolin Bansbach Head 및 Björn Richter Head

(온라인 참여), Hannah Müller, Eva Scholtes, Antonia Stock 등
(G T C ) 김형주 선임부장, 이종열 연구원, 조민선·배유진 Post-doc

(ASAT) 안성훈 학회장(온라인 참여)

2.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15:00

~
15:30

30‘  □ 사전환담 선임
부장실

(GIZ) Hannah Müller 등 2인
(GTC) 김형주 선임부장
      이종열 연구원

15:30
~

17:00

5‘  □ 개요 및 참석자 소개

대회의실 사회 : 이종열 연구원

15‘

 □ 인사 말씀
  - GTC 김형주 선임부장
  - GIZ Carolin Bansbach 및 Björn 

Richter Head
  - ASAT 안성훈 학회장

5‘

 □ 협약식 서명
  - GTC 김형주 선임부장
  - GIZ Carolin Bansbach Head 및 

Björn Richter Head
  - ASAT 안성훈 학회장

65‘
-

 □ 실무진 토의
  - GTC 이종열 연구원, 조민선·배유진 

Post-doc
  - GIZ Hannah Müller, Eva Scholtes, 

Antonia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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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력내용

ㅇ 녹색·디지털 미래를 위한 디지털 기술 및 역량강화: 디지털 학습컨텐츠 

제작 및 정책입안자들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ㅇ 트윈 트랜지션을 위한 기술적 지원: 트윈 트랜지션에 관한 실무적 지식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 제공 등

ㅇ 디지털 발전을 위한 학술적 교류: 위의 이행에 대한 전략적 기반 정립을 

위한 학술적 협력

ㅇ 지역적 협력: 아프리카 및 아시아 협력국들과 협력에 대한 가능성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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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2] GTC-GIZ-ASAT MOU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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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3] GTC-GIZ 간 Grant Agreement 기반 사전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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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4] 한-아세아과기공동위 제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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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5] 아시아개발은행 제출 사업제안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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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6] 한-아세안 탄소중립 공동대응 협력거버넌스 구축 기획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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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7] 한-인니 넷제로 기후기술협력포럼 Summary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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